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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일반사항

가. 일 
'

시 : 1999. 2.19 (금) 14:00- 19:00

나. 장 소 : 남북회담사무국 회담장 3층 회의실

다. 주 제 : 낭북기본합의서와 남북관계 발전 전략

A 소주제 : 1 . 북한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D.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 추진방향

라. 참석자

O 발표 및 토론자

- 사회 : 최상용(고려대 교수)

- 발표 :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고유환(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토론 : 정용석(단국대학교 교수), 권만학(경희대학교 교수)

허문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유세희(한양대학교 교수)

전인영(서울대학교 교수), 유영구(중앙일보 전문기자)

O 외부 초청인사

-

「민화협, 임원, 
「민주평통, 분과위원장 및 간사, 통일부 정책자운

위원, 비상임자문위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 120여명 참석

-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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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개회사

통일부 장관

강 인 덕

a

정원식 한적 총재님과 한광옥 민화협 상임의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

빈 여러분.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최상용 교수님을 비롯한 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

. 君 2認 
'

금認/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더욱이 오늘의 이 세미나가 통일부 창설 30주년을 맞는 기념행사

의 일환으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

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기본합의서는 분단이후 지속되어온 반목

과 대결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통일로의 큰 길을 열

어나갈 것을 약속한 민족의 장전입니다.

이 같은 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서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남과

북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기반을 착실히 다

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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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이 분야별 공동위원회 가동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는 아직까지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

습니다.

7천만 온 겨레의 통일의지를 담은 남북기본합의서는 그 어떤 경우

에도 백지화될 수 없으머 반드시 이행 ·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본격 가동시키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이야말로 평화 . 화해 . 협력의 남북관계로 나아가

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
국민의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대북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당국간 대화 재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지난해 대통령께서는 취입사, 8. 1 5 경축사 등을 비롯하여 기회 있

을 때마다 북한측에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분야

별 공동위 가동, 특사교환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 ]싼 주번상황이 급격하게 번하고 있는 오늘의 시점이

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

각합니다.

북한이 지난 2월 3일 대남펀지를 통해 비톡 조건을 붙이기는 했으

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당국간 회담을 제의

해 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아무런 조 건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당국간 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기

본합의서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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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여러분,

'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여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한지도 1년이 다 되
어가고 있습니다.

동안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새로운 대북접근이 이루어지고,

결과 남북관계가 대결구도에서 협력과 상호의존 구도로 전환될 수 있
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성사되어 지금까지 2만 7천명이 넘는 우리 국

민들이 금강산을 관광했습니다.

'

또한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

98년 한해동안 남북간 경제협력

등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사람이 3천 317명으로 지난 9년 동안('89

년-'97년)의 2천 408명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교류도 제3국을 통해 생사확인 377건, 상봉 1 08건으로
'

97년에 비해 각각 2.3배, 1 . 8배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개최된 제4차 4자회담에서 2개 분과위가 가

동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과 긴장완화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 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

국민의 정부,가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결

과라고 생각합니다. .

올해 남북관계는 부정적인 요소 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색국

면에서 벗어나 남북간 화해 . 협력관계로 전환해 나갈 가능성이 그 어

느 때보다 크다고 봅니다.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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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

을 이룰 수 있는 현싣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吟고한 지지와 협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정상케도에 오르고 겅수로

건설 본공사가 착공되머, 체육분야를 비롯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았습니다.

민간분야에서의 교류 . 협력의 확대가 남북간 화해의 분위기 조성은

물론 당국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금년에도 
「
평화와 안정의 증진,, 

「화해와 협력,, 
「국제적 지

지와 공조체제 유지,를 바탕으로 대북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냉전구 를 근본적으로 해제하기 위해 장기적이며

포 괄적인 해결 노 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대결과 불신의 남북관계를 화해 · 협력관계로

전촨시켜야 하며 둘째. 미 · 일과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북한이 개혁 · 개방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넷째, 한반도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고 군비통제를 실현하며

다섯째, 현 정전체제를 남북당사자간의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

가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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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앞두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자유와 번영이

라는 목표를 향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한반도만이 여전히 냉전적 갈등과 대

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도 냉전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존공옇의 남북관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대결적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첫걸

음은 무엇보다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문제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가장 우선적

으로 해결되어야 할 인도적 과제입니다.

북한측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다소라도 성의를 보인다면 식량지원 
'

뿐만 아니라 북한의 농업생산 노 력과 농업개발사업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하루속히 당국간 대화가 이루어지

기를 기대합니다.

남과 북은 힘을 한데 모아 우리 앞에 가로놓인 문제들을 시급하고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감으로써, 분단의 시대를 벗어나

평화통일의 새로운 세기를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 9 -



오늘 여러분께서 토 의하시는 내용들은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대화

를 추진해 나가는데 았어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탄엾는 의견개전과 열 토론을 통해 남북관계를 타개

하기 위한 좋은 방안들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챰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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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축 사

대한적십자사 총재

정 원 식

무엇보다도 먼저 창설 30주년을 맞이하는 통일부에 마음으로부터 축하

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년전 통일부가 처음 창설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리라고 믿
"

습니다마는 정부의 한 행정부처라기보다는 연구기관과 같은 성격을 지니

고 출발했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 통일부는 급속도로 그 위상이 격상되고 많은 일을 함으로써 지금

에 와서는 대북정책을 전담할 뿐 아니라 대북정책 수행기관으로서 많은

국민들의 기대 속에 일하고 있는 부처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m

통일부 창설 30주년과 때를 맞추어서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7주년을 기

하는 늘 나를 하 된 은 뜻 는 라又 각합 다.

생각해 보면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사시키는 일에 다소나마 관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감회를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생각을한게 되면 세월의 삐-름을 다시금 실감하게 니다. ,

저는 1992년 2월 18일 세 번째로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서 판문점을

통과해서 처음으로 고 속도로를 타고 평양까지 갔었습니다.

그전에 평양에 갈 때에는 기차를 이용했였습니다마는 북측은 고속도로

를 자랑하고 싶은 심정에서 저희 일행을 고속도로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 1 1 -
A 4



기차어행은 개성에서부터 평잉·까지 3시간 40분 가량 걸렸습니다만 고

속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여행은 불과 2시간 30분만에 평양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기이兎턴 겻은 판문점에서 평잉·까지의 거리가 약 1 60km 남

짓되는데 그 거리에 터널이 적어도 20어개가 있다는 사실에 저는 대단히

큰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터널이 %은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t만 아니리- 2월 18일 평양에 도착했을 때 평양거리는 온통 깁정일의

생일축제 무드가 납아있었턴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내했던 북 대표가 일행을 소 넌궁전에 데리고 가서 많은 동물의 수

가 놓여져 있는 큰 벽걸이를 가리키며 저에게 
"

여기에 동물이 멎 마리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

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겠다고 말

을 했더니 동물의 수가 무려 50미-리나 수로 놓여저 있다고 말을 했습

니다. 그 50이리-는 숫자는 그 때 김정일의 나이와 같은 숫자었습니다.

또한 그 벽걸이 뒤편에는 많은 새가 수 놓여져 있었는데 그 수가 얼마

가 되는지 집쟉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역시 모른다고 말을 兎더니 그

수가 216마리가 된다고 먈했습니다. 바로 216마리란 김정일의 생일을

말하는 2월 16일을 나타내는 숫자였턴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로 그런 광경들과 그밖에 평잉·거리에 나붙어 있는 여러 가지 김정일

생일을 축하하는 모습을 보고 이미 상당한 정도로 권력이 김정일에게 이

양되어 있었다는 것을 느 낄 수 있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2월 19일 발효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90% 이상이 남측에서 제

- . - 12 - -



안했던 것들인데 북측이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

아직도 저로서는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제부터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는데 이런 분석

된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이 기회에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의서는 아시다시피 화해와 불가침과 교류협력 등 세 부분으로 되

어 있으나 실상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었는 난이도에

따라서 적어도 10단계 이상요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해 선언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분위기만 되면 할 수 있고

국제협력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지만 교류협력만 하더라도 경제협력은

비교적 쉽다 하더라도 인적교류나 그밖에 언론교류 같은 것은 북쪽으로

서는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난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촉구할 때나 4자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조건으로 제시할 때에도 역시 단계적인
a

이행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이 세미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마음으로부터 축하

드 린다는 말씀과 이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

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방도가 많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방안들이 
「민화협,에서 주장하고 있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의

한 전략으로 채택되고 실행되어 하루속히 이 나라에 평화와 화해의 시기

가 오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축하의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

니다. 감사합니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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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축 사

「민화협, 상임의장

한 광 옥

벌써 통일부가 창립된 지 30주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53년이

라고 하는 분단의 역사가 참으로 길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
민화헙,의 이름을 지을 때 참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민

화협,이라고 약칭했습니다마는 이름이 긴 연유는 역시 우리 분단의 역사

가 길다하는 것을 대로 입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통일부 창설 30주년을 맞이하고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7주년을 기

념해서 얼리는 이 세미나에 대해 먼저 축하와 기대를 보냅니다.

과거 통일문제라고 하면 선반 위에 올려진 어떤 물건처럼. 먼 역사의

어느 한 토 막처럼 아련히 새겨지는 그야먈로 하나의 이상적인 문제로 다

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 통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풀

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요 또 엉혼입니다. 통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꼭

풀어야 될 숙원이고 또 이것만이 2 1세기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의 길이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
민화협,에서는 지난번에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을 위한 결의문을

국회에서 결의해 달라는 청원서를 201명의 국회의원 서멍을 받아서 제

출한 바가 있고 관계 상잎위원회에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 14 -



우리가 생각할 때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은 역사적인 장전이 이제까지 실

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과 북 사이에 벽이 얼마나 두꺼운가를 입증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w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야말로 121 5년
'

영국

의 마 나 카르타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

국의 마그나 카르타는 민주주의를 위한 
「

권리의 장전,이었다고 한다면

남북기본합의서는 우리 나라의 통일을 위한 「

통일의 장전,으로 비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민족사적인 장전이 지금까지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는

玆 循 報 州.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어떤 문서라든가 약속이라든가 하는 차원보다도

실제로 가까이 있는 우리 통읠문제를 한걸음 한걸음 실천해 나가야 하겠

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설날을 맞이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설날이라고 하면 누

구나 고향을 가고 섶어하는데 북에서 내려온 1천만 이산가족, 특히 이산

1세대들은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었겠는가. 아픔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남북문제, 통일문제야말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가

장 큰 묵제입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가 일관되게 대북포용정책을 쓰고 있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문제를 하루속허 풀어나가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관된 우리의 통일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21세기에는 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빌어마지 않

습니다.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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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조 급히 서두르는 것보다는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자세를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미나가 통일을 위하여. 또한 남북간 대립에서 화해와 교류와 협력

을 창출해내는 그러한 노력에 큰 도움이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오늘 최상용 교수님을 비롯해서 발표하시는 분들, 토론에 참가하시는

많은 분들이 수고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멀리는 통일을 위해서, 가까운 장래에는 남북관계 대립을 해

소시키고 화해 . 협력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데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십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

다.

같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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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회의

북한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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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제발표

북한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a

이 종 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l IV, 뉴어 督智 , 쪄 抄1버 l

북한의 대남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가 되는 분석이 필요

하다. 그것은 t 북한의 대남정책 결정을 제약하는 요인들울 찾아내고,

그 바탕 위에서 북한이 체제의 유지 · 발전과 관련하여 남북관계를 어떻

게 인식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며 卷 북한이 「국민의 정부, 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왔는지를 추적하는 것이며 卽 북한의 기

본적인 대외전략구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들

을 규명한 위에서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나아가 총론적

인 수준에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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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남북관계와 북한제제: 이중적 상관관계

북한의 대남정책 방향은 북한이 자신의 제제 유지 · 발전과 남북관계의

상관성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었는지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밤는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납북관계가 북한체제의 변

화와 맺고 있는 상관성을 살피보는 것이 필요하다.

냉전시기었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는 사회주의인과 자본주의권

이 분립되어 있었오며, 북한의 경제위기도 현상적으로 크 게 드러나지 않

았다. 당시 북한의 대남정책은 이러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

남조선혁명

론"이라는 공세적인 적화전략적 관점에 기초해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

때의 대남정 은 북한지도부의 주관적 정책의지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으

머, 덕분에 예측도 쉽지 않았고, 그 위장성(僞騎性)도 그만큼 높았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 세계가 단일한 자

본주의권역으로 통합되고, 북한은 내부자원고갈의 위기가 초래되어 심각

한 체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한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구서방71(舊西方圈)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고, 외교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고립을 극복해가는 걸뿐이다. 즉, 북한

의 생존조건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북한의 대남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 래해왔다. 북

한은 지금도 
"

남조선혁명론"에 기초해서 대남정책을 구사하고 싶어하나,

겅제위기와 외교적 고립으로 인해서 체제유지와 발전이라는 생존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할 수밖에 엾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정책은 냉전기

와는 달리 방어적인 성격을 띠며 추진되고 있다.

이제 북한은 체제생존이라는 기본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과거보다 훨

씬 주관적 결정영역이 협소해지고 방어적인 입장에서 대납정책을 구사하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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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즉, 북한은 체제생존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대남정책을 포함한 모든 대외정책의 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
u

이다.

이상의 환경변화로 인해서 오늘날 남북관계는 북한체제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논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남북관계는 북한

체제의 변화에 단기, 장기 어느 쪽으로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만약 남북한이 전면적인 자유왕래를 실현할 경우 북한주민들은

얼認 입柔'孟료 V
것이다. 이는 흡수통일을 우려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대규모 인적교

류를 통한 급격한 관계개선은 극력 꺼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

서 이 논리에서 볼 때 북한은 전통적인 적대적 의존관계1)의 유지가 바람

직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만 보면 남북관계의 악화가 북

한체제 유지에 상당히 도 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선택을 할 경우,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경제난

을 타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초 래될 것이다. 그 어려움은 남한과의 경

협을 배제함으로써 보는 손실도 크 지만 더욱 주요하게는 어느 정도의 남

북관계 개선없이는 다른 서방세계로부터의 경제지원도 어렵다는 점에 기

인한다. 즉, 대남적대정책의 
- 고수는 오늘날 대외관계확장이라는 북한의

생존전략과 역행적(逆行的) 상관관계에 놓여있는 것이다.

결국 남북관계는 북한에게 관계개선과 관계악화의 어느 쪽도 체제 도

전요인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안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북

한이 적대적 남북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그만큼 경제난 극복

이 어려워지는 기회비용을 치루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의 경우도, 그

1 ) 적대적의존관계란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과의 적당한 긴장과 대결국면 조성을 통해서, 이를 대

내적 단결과 통합, 혹은 정권 안정화에 이용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한

울아카데미, 1998,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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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선택적이며 통제된 교류혀태를 띠면 북한제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일 것이지만, 경제난 해결에는 그만큼 효과가 적다. 반면에 보다 광범하

고 개방적인 관계개선은 북한체제의 동요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대신

에, 경제난 해결에는 큰 도 움이 딜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남북관계가 지닌 북한체제와의 이중적 관계는 김정

일정권의 대남정책 방향을 에측하는 데, 장기적 전망의 확실성을 높이는

대신에 단기적 전망을 더욱 불투멍하게 만도는 측면이 있다. 즉, 북한이

제제생존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대남관게 개선을 추구할 수밖에 엾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남북관계 예측은 보다 분명해진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체제생존과 남북관계가 지닌 이중성 때문에 북한의 대남정책이 일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할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는 에측을 어렵

게 하는 것으로 비춰절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외부요인들이 강하게 엉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요인들의 분석

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의 단기적인 대남정책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았

을 것이다.

n . 정부의 대%정책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올해 북한의 대납정책 방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전개해온 대북정책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반응

을 보여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면의 정부,는 출범초부터 튼튼한 안보태세에 비-탕을 두고 남북간에

화해와 교 류협력을 증진하여 북한을 평화와 개방의 방향으로 유도해 나

가或다는 대북포용정책을 시종일관 구사해왔다. 이러한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 북한이 보인 공식 담화 수준에서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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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정부출범(2윌말)부터 4월말까지는 대체로 연북화해를 요구하며

관망자세를 취하였다. 물론 자신들의 입장에서 몇 가지 우려와 함께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의지도 포 출하였다.2) 비료 20만톤의 지원

을 기대하며 남북차관급회담(싯원 1 1 일-17일)에 응한 것이 당시 그들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한편 북한은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 북경 남북차관급회담 이전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3)

그러나 북한은 북경 차관급회담이 남한정부의 상호주의에 제동이 걸려

성과없이 결렬되자 5월부터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나섰

다. 북한은 
「국민의 정부,가 

"

문민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

판했으며4) 상호주의를 
"

분열 · 대결논리로 내부를 흔들어 보려는 것"으로

규정하였다.5) 또한 햇볕론을 
"

반민족적이고 침략적인 것이 본질"로서 북

한 
"

내부를 와해해보려는 악랄성과 교활성을 겸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

였다.6) 개방유도라는 말에 대해서는 
"

사회주의제도를 침식하고 인민의

등에 칼을 꽂겠다는 것"7)이며 정경분리는 
"

빛 좋은 개살구, 기만적인 말

장난"이라고 비난하였다.8)

판을 자제하는 대신에, 통일부 장관의 
"

제거"를 요 구했으며, 안기부의

폐지를 요 구하였다. 북한이 통일부 장관과 안기부에 대해 비판의 초점을

맞춘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언 비판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신에

과거 그들과 적대적 관계에 있뎐 그 참모나 참모기관에 대한 공격이 빈

번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북한체제의 특성상 과거 선입견에 대

한 반사적 관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였는 것으로 보인다.

2) 「로동신문, 1998년 3월 28일자 참조
3) 물론 당시 북한측 수석대표 전금철은 남한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차관에게 

" 

햇볕정책"이

란 평화적으로 자기체제를 변화(붕괴)시키려는 화평연변(和平演變)식 전략이 아니냐고 반문하였

다.
4) 평양방송, 1998년 4월 28일

5) 「로 동신문, 1998년 5월 23일

6) 평양방송, 1998년 7월 6일

기 평양방송, 1998 년 6월 17일

8) 「로동선문」 1998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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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비난 속에서 1998년 6,7월에는 잠수정

침투와 무장간첩 변사체 발견 사건이 발생하였고, 8월말에는 인공위성발

사 사건이 있었다.9) 현재도 북한의 대남비방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5

월 이후 계속되고 있는 대남비난과 일런의 도발적 행동들을 볼 때 북한

의 대남정책은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식적인 담화수준을 넘어서 실제 정책적인 측면을 추적하머 북

한의 대남정책을 먼밀히 검토해보면 그들의 대응이 3단게에 걸처서 변

화해온 것을 알 수 있다.

제1단계는 
「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인 3-4월의 대남 대응으로, 이때

북한은 대북포용론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턴 것 같다. 북한은 새 정부

가 정부차원의 조건없는 적극적인 겅제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할 정

도i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을 단순한 대북지원 노선 정도로 이해한

것요로 보인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당국자회담에 나온 것 자제가 남

한정부에 대한 하나의 선물로 인식兎으며, 자선들이 요구하는 비료 20만

톤은 당연히 제공받을 것으로 판단했턴 것 같다. 그러나 북경 차관급회담

에서 
「
국민의 정부,가 비료제공 대신에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진일보된

합의를 상호주의적 조건오로 내걸자, 상당히 당황했던 것으로 보언다.

제2단계는 북겅회담 이후 납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5

월-8월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5월부터 
"

햇볕정책"도 이름만 바꾸었

을 f이지 과거와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강하

게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이 시기에 
"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지켜볼

것도 없다"10)든가 「국민의 정부, 5개윌 동안 
"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엾

부 

團 고 고 고

9) 이 사건들은 분명히 남북관계를 긴장시키는 데 일조하었다. 그러나 북한이 이 사건들올 「국민

의 정부,의 대북정 A에 대한 苟손이나 대응차원으로 일으켰다고 보 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잠수정

사건은 그 들의 대남공작활동이 여전히 관성적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머, 인공위성발
사는 북한이 데미 · 대일 협상력 제고 등 다양한 국제정치적 포석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를 것 같다.
10) 조선중앙방송, 1998d 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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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는 투로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지극히 회의적인 평가를 하였으

며, 그에 따라서 일체의 당국자간 관계개선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는 잣대로 북경 차관급회담

결렬, 8 · 15축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 한미군사협력강화 등 3가지를 들

었다. 바로 이 시기에 있었던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은 남한 시민사회의

대북적개심을 고조시킴으로써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북한과

국내시민사회로부터 협공을 당하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북한의 
「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3단계 대응은 대략 김정일체

제가 공식 출범하는 1998년 9월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3단계 대응시기의 중요한 특징은 대북포용정책의 전면적

부정 대신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포 착하여 활용해 나가겠다는 전략

으로 변화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경제난 타개를 위한

경제적 실용주의 채택이라는 내부적 변화와 
「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

책에 대한 부분적인 인식변화, 리고 미국의 대북강경론 부상에 대한 대

응이라는 3요소의 결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타.

이중에서 북한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보자. 북한은 잠

수정침平사건, 무장간첩 변사체 사건, 인공위성발사 사건 등을 둘러싸고

여론의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국민의 정부,가 구정권과는 달리 신중한

대응을 하며, 일관되게 포 용정책을 구사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적어도 현

정부의 반대결정책(反對決政策)의 진의를 파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적지않은 곡졀과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경분리 원칙 아래

정부가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을 줄곧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은 
「
국민의 정부,의 확

11 ) 「
로 동신문, 1998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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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정겅분리정책의 의지를 읽었으머, 자신들의 도 발적 헹동에 대해서도

김-성적 대응을 자제하는 정책기조를 
"

현실"로서 이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적대적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12)

북한은 「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이러한 일런의 대남경험을 통해서 

「
문

민정부,시절처럼 
"

%무가내식 대북정책에 맞선 막무가내식 대남정책 구

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전적인 대남비난은

그대로 하먼서도 남한의 정경분리정책을 억으로 활용하어 민간수준에서
"

돈이 되는 교류"와 겅협의 환성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8년 가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성과와 김정일의 남북경

협에 대한 관심표멍은 북한의 변촤된 전략을 그대< 보어주는 것이리- 하

겠다.

실제 북한의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변화는 지난 2월 3일 
"

정부,정

당,단제 연합회의"가 우리측에 보낸 편지내용1[l)의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도 감지된다. 이 편지에서는 우리정부에 대한 상투적인 비난이 자제되어

있으머, 최근의 한반도 위기 고조와 관련해서도 미국을 비판하면서 , 이레

적으로 한국정부를 비판하지 않았다. 이는 이 위기를 풀기 위한 우리정부

의 독자적인 냉전구조 해제노력에 대해서, 내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정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북한이 그 동안 대남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해온 이 회의

에서 이레적으로 대화제의의 가장 주요한 대상으로 
"

남조선당국"을 지목

하고, 실제 편지내용도 한국정부에 대한 제의형식을 취兎다는 점 역시

들의 인식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이는 북한이 쟉년 6월, 남측

12) 물론 북한은 대북포용정 A("헷볕정첵")에 대한 국내적 비판에 편승하여 대남전술적 차원에서

이 징5긔을 자신들의 
" 

내부를 와해해보려는" 정젝으로 비난하는 태도를 쉽게 버리지는 않을 것이

다.
13) '

남조선당국과 해내외 정당, 단체 및 각게 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 <<조선중앙통신>> 1999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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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 광복 53주년 기념 축전 준비를 제안하면서 정부가 ea]-진 "

정당,단체대

표자회의"14) 형식을 빌림으로써 당국간 대화를 원천적으로 부정했던 태

도와 비교해보면 의미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T

履 
.

'

99넌 대남정책 방향 c 남북관계 전망
a

m

l . 생존전략의 기본구도: 이중전략의 추구

오늘날 북한의 생존전략은 내부경제자원의 고갈이라는 자원제약상황과

외교적 고립이라는 현실을 타개하는 데 초점이 놓여았다. 북한의 대남정

책 역시 기본적으로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러한 생존전략의 틀내

에서 전개된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생

존전략의 기본구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 택한 대내외정책의 방향은 군사주의와 경제

적 실용주의의15) 동시추구라는 이중전략으로 요 약된다. 이는 유일한 가

용자원인 군사부문을 대외적으로 활용하여 체제유지와 대외협상용 카드

로 사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내부 경제자원의 고갈에 따른 체제위기 극

복을 위해서 대외경제분야에서 실용주의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전략이다.
4

마치 교조주의와 설용주의의 착종(錯線)으로 보이는 이러한 이중전략은

북한사회내에서 표면적으로 강력한 군사적 담론이 만연하고 대외적으로

종종 부분적인 군사적 위협 행위가 발생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

적 실리를 취하기 위한 탄력적인 대내외정책이 병행되는 현상적 특징으

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4) 「로 동신문, 1998년 6월 11일

15) 여기서 북한의 경제적실용주의란 경제회생을 위한 경제분야의 탄력성 증대와 경제중심적 사

고의 확장, 그리고 핵 . 미사일문제등 군사적 쟁점들을 경제적 보 상으로 해결하려는 북한의 태도

를 가리켜서 특징화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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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북한사회는 군사적 담론의 만연에도 불구하고 실제 물리적 군사화

경힝·이 강화되거나 긴장이 유달리 고조 되지는 않을 것'이다. 군사주의는

이미 북한에서 초과대 성장한 군부와 군사럭, 동원적 구조에 바탕을 두고

정착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군사주의가 오히려 경제적 실용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측면이 i 고 하겠다.

특히 이러한 북한의 이중전락은 대외정책분야에서 서i 분리되어 전개

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한 인과성을 지니며 전개되고

있다. 북한이 1 990년대 중반 이후 자신과 관런된 국제적인 군사적 쟁점

들을 경제적 보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여온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

여준다. 최근 
"

금창리 지하 핵 의혹 시설물" 접근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

결국 이중전략의 합리적 핵심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용자원(-軍)을

활용한 체제유지와 경제활성화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전략적 성격은 오

놀날 북한의 거의 모든 정책에 투사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이 과거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일방적인 교조주의 정책에서

오늘날 이중전락 구사로 전환했다는 것은 자원제약과 외교적 고립을 극

복하기 위해서 실용주의노선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대외정책면에서 북한의 변화는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정치분야에서도 나

타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국1의 붕괴에 직면하여 미국을 
"

제국주의"로

매도하면서도 제제유지를 위해서 晋임없이 북미판계 개선을 외교의 최우

선 과제i르 추구해왔다.

그리고 미국과의 지5되는 긴장속에서도 일정한 수준에서 헙조적 태도

를 보이는 방향으로 선최해 왔다. 북한이 4자회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

이면서도, 셜명회- 예비회딤--·본회담-분과위 구성 합의의 단계를 거치

면서 이 회담에 응해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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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북한은 금강산 관광 개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극심한 경제난의

타개책으로 달러 획득을 위해서 체제위협까지도 무릅쓰는 
"

모험"을 하고

있다.

사실 김정일의 개방지향형 정책변화 가능성은 그의 주관적 의지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었다. 흔히 말하듯

이 김정일은 변화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주체의 사회주의 조선"을 외

치는 에게 개방은 굴복을 의머하는 것이며 남북대화는 
"

조선혁명"의 포

기로 받아들여절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주관적 의지를 현실에서

좌절시키는 사회주의진영의 붕괴와 자원고갈이라는 객관적인 환경이다.

김정일이 변화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용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독재자가 자신의 의지를 정책으로 실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실현수단(가용자원)이 있어야 한다.

4

그러나 김정일에게 그 수단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에게 외부세력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군(후)이라는 영향력이 아직 남아 있지만, 장기적으

로 볼 때 탈냉전의 현 상황에서 그것의 활용도는 제한적이며, 것도 효

과가 불확실하고 매우 위험한 가용자원일 수밖에 엾다. 따라서 생존을 위

해서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의 군사주의도 이 변화의 과도기를

제대로 넘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결국 김정일에게는 변화 이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다. 이것이 구죠-행위자 분석틀을 통해본 김정일의 정책선택 폭이다. 아

직 김정일은 그의 주관적 의지와 환경적 강박 요 인이 교차하면서 정책적

으로 우왕좌왕하며 
"

之"字형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북한의

노선에는 교조 주의와 실용주의가 착종되어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러

나 시간이 흐를수록 개방과 개혁이라는 변화를 수반하는 실용주의가 비

중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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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과정에서 북한지도부는 신전매체둘을 동원하어 교조적이며 주

관적인 사회발전관과 세계인식을 흘려보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실

제정책과 교조적인 공식 언술 사이의 모순은 일년에 1 00만톤 이상의 외

국식량지원을 받으면서도 주민늘에게 자립적 민족겅제노선을 금과옥조처

럼 외치는 자가당착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보고 있다.

한편 북한은 1 990년대 중빈 이후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이중전략의 효

과를 극대촤하기 위해서 양면게임(two-level ame )의 전략틀을 원용하

기 시쟉하였다. 원래 양면게입이론은 국제협상에서 국내정치와 국제관계

가 지닌 인과성에 주목하는 접근방법으로서, 국제관계에서 한 나라의 대

외정책 결정과 협상전개 과정에 두사(投討)되는 국내적 요인을 중요한

변수로서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양면게임을 하기 시쟉한 것이다.

현재 북한의 양면게임전술은 유감스럽게도 그 동안 남한과 서방이 만들

어 놓은 상당한 정도로 가공된 사실(artifact)을 교묘히 활용하는 방식

으i킨 구사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

북한에는 강경파와 온건파, 혹은

개방파와 보수파가 있으며, 이들간에 의견대립이 있다"는 다분히 서방이

가공한 
"

사실"이다.

물론 북한사회에도 기관의 성격이나 개별인물들의 성향에 따라서 개방

지향헝과 보수적 인물들은 분명히 나뉘어지며, 이듣을 넓은 의미에서 개

방파와 보수파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방에서는 두 부류의 존재를 너무 명확히 규정해놓앴-다. 그리

고 북한은 상대방 사회의 설상에 대한 정보자체가 통제된 상촹에서 가공

된 서방의 이 인식을 거꾸로 이용하기 시쟉하였다.

종종 북한의 외교부 관리들이 
"

군부가 반대해서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

어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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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전술은 지난 1원 1 1 일과 12일에 각각 발표된 외교부 대

변인 답변16)과 「로동신문,의 기명 논평17)을 통해서 더욱 세련된 모습으

로 나타났다. 이날 외교대변인 답변에서는 
"

금창리 지하 핵의혹시설" 접

근과 관련하여 미국에게 그 대가로 
"

3억달러의 현금을 보상하든가, 보상

하는 데 사정이 있다면 다른 적절한 형식으로라도 이에 맞먹는 경제적

혜택"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과거 북한의 주장을 한층 완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튿날 「로동신문,의 논평은 북미기본합의문에 대한 
"

미국의 불

성실한 태도와 입장은 우리 인민군대의 입장이 命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다"며 
"

우리 군대의 주장은 외교적 협상만이 문제해결의

방도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두 문건을 보면 마치 군부와

외교부 사이에 노선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친다.

러나 이는 미국을 압박하려는 팀 플레이로 보여진다. 북한과 같은 유

일체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갈등표현은 대미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

외교부 - 대외협상파, 군부- 군사적 대응파

(강경파)"라는 의제적(遷制的) 역할분담을 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북한이 이러한 양면전략 방식을 원용하는 것은 그들이 군사적 행위를

통해서 진정 얻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군사적 것이 아닌 다른 것(예컨대, 
'

경제적 보상)일 수 있으며, 그것을 얻으려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그것은 그들이 복잡한 국제사회에 적응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 대남정척의 상황적 제약요인: 미국의 대북정책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북한이 처해 있는 체제위기는 그들이 선택해야

16) 「3억달러를 보 상한다면 지하시설 방문허용. <<조선중앙통신>> 1999년 1월 11일

17) 홍황기 
「

더는 조미기본합의문에 기대를 걸수 없게 되었다, 
「로동션문, 1999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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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대남정책의 폭을 좁히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또 다른 중요한 상황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았다.

주지하듯이 북한의 대납정책은 한,미의 대북정책 성향에 따라서 크 게

영향을 받는다. 런데 헌재와 같이 한국의 대북정책이 포 용정책요로 상

수화(常數化)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북한의 대남정책방향을 결

정짓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미국의 태도이다. 예컨대.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봉쇄정책을 구사할 대북강경책을 선택할 경우, 이는 대

외관게 확장을 추구하는 북한에게는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강경론으로 선회할 경우 서방에서는 한국정부만이 대북포용론의

입장에 있게 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북포용정책을 구사할 때,
「

국민의 정부,가 강경론을 구사하는 깃은 국제사회가 남북한의 갈등을

양비론적 입장에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역학상 나뽈 것이 없다.

그러나 한미 모두가 강경론으로 선회하는 것은 북한에게 매우 위험하

다. 현재 미행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나 북한을 불신하는
조야의 강경론에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대북강경론으로 돌아서면 북한은 외부로부터 자신이 완전봉쇄당

하게 되는 최악의 상宅-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요로서는 미국의

대북여론이 강경해질 때, 한국의 대북정책 마저 강경책으로 몰고 가기는

어렴게 되어 있다.

더욱이 지금처럼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의 합리성이 국제적으로 지

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포 용정책을 변경시키려는 북한의 기도는 국

제사회의 대북여론을 악화시켤 수 있는 위험한 카드다. 특히 북한이 도발

적 분쟁을 일으켜서 
「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론을 좌절시킨다면 그것은

곧 미국의 입장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 현재 국제사

회의 대북여본이나 국제역학으로 볼 때, 북한은 
「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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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책을 전면 부정보다는 내면적인 부분 인정을 통한 활용방향으로 나

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특히 최근과 같이 미국과 일본 조야에서 대북포용정책 회의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일관된 포 용정책을 주장하며 미국과 일본을 설득하

는 구도는 북한을 남북관계 개선으로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도 있다. 즉, 이러한 구도에서는 북한이 남북대화를 거부하기 위한 남한

비방이 어려워지며, 그들이 한국배제 전략을 시도할 시, 미일의 대북정책

을 강경책으로 몰아가게 되고 포 용정책을 지지하는 중국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의 강경책을 우회돌파하기 위해서 남북대화로 나올
a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러한 구도에서는 최소한의 대화가 불가피하다. 다

만 이 구도는 자칫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는 데 실패할 경우, 북미간에 전

통적인 거울영상효과(mirror image e ffect)18)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고조되어 한반도에 격렬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이는

한미간의 밀접한 협력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3. 대남정책 전망
u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1999년 북한의 대남정책은 기본적

으로 경제적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망은

먼저 
「국민의 정부, 출범후 지난 1년동안 정경분리에 기초한 대북포용정

책에 대한 북한의 이해가 제고되었다는 점에 근거한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경협과 먼간교류 중심의 통제된 남북관계 개선을 지

속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북경협이

자기체제에 이익이 되고 
「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북한와해를 노

18) 거울영상 효과란 적대적인 일방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대칭적인 반작용을 일으키고 또 그것

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효 과를 말한다. 이종석, 앞의 책. 34쪽.

- 3쿄 -



리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이 보디- 획-실해지1진서 점차 당국자간의 대촤에

도 매력을 느낄 것으로 에상된다.

김정일은 이미 1997년 8월에 발표한 자신의 최초의 통일관런 저작 속

에서 남북대화의 가능성을 열어寺은바 있다.19) 아마 남북경협이 활성화

되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협의하기 위해서도 당국자

간 관계는 불가피하게 대결에서 협상국먼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대제로 1 999년에는 어떤 형태로든 남북대화의

재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남북대촤에 대한 북한의 의지는 이미 지난 2월 일 
"

정부,정당,단체연

합회의"에서 보어兎다. 북한은 이 회의에서 채택된 대남편지에서 
"

납조선

당국"에 하반기에 
"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을 열 것"읍 
"

제안"하었다. 물론 그

들은 이를 위한 세 가지 
"

선행실천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그

동안 우리가 받아骨일 수 없음을 알먼서도 상투적으로 주장해왔턴 안기

부(현 국정원) 해체가 빠졌다. 나머지 조건둘도 대체로 과거에 비해 해석

과 실천에 융통성이 있는 것둘이다.

이러한 완화된 조건제시는 북한이 대촤재개에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풀

이된다. 특히 북한이 하반기에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그동안 「

국민의 정

부,가 추전해오던 남북기본합의 이행문제를 기뵨의제로 할 수 있으며, 교

류협력과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결국 북한

은 우리 정부의 중점추진사항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나, 앞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완화된 선행조건을 내걸고, 우리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

는 것이다.

한편 당국자 대화에 대한 조건부 재개 의사와는 달리 북한은 올해 민간

교류의 폭을 더욱 확대할 것으i 예상된다. 이는 북한이 
"

정부,정당,단체
뷰 고 團 團

團 團

團 고 團

19) 김정일 <<위데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 국통일유운을 철저히 관철하자>> (1997년 6실 4일> 펑
양, 조선로동당출핀사, 1997년 8월 11일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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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의" 다음날에 
"

민족화해협의회" 제2차 전원회의를 열어서 남한의

각 단체와 각계인사들과의 
"

접촉과 대화를 폭넓게 실현"해 나가기로 한데

서도 시사되고 있다.

그런데 이상은 최근 한반도 문제의 현안이 되고 있는 
"

급창리 지하 핵

의혹시설" 접근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전망이다. 결국 남북관계

도 이 문제가 북미간에 어떻게 풀려나가느냐 하는 것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컨대, 이 문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 남북관계도

그만큼 경직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경우 거꾸로 북한이 미국의 압박을

우회돌파하기 위해서 남북대화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반도에서 급격한 긴장고조가 가져올 사회적 · 경제적인 부정적 여파를

우려하고 있는 한국정부로서도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경우 이에 적극 응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

급창리 지하 핵의혹시설" 접근 문제가 원만하게 해

결된다면, 이는 북한이 대외개방과 대서방 화해를 전제로 하는 경제적 실

용주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남북관

계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특별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북한지도부가 대외개방의

확대와 함께 대남정책도 관계개선방향으로 끌고 나아가리라는 것은 북한

지원을 둘러싼 수요-공급의 불일치라는 구조적 분석에서도 쉽게 도 출된

다. 북한은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자신들이 외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경

제적 도움(-需要)와 외부의 실질적인 지원(-供給) 사이의 불일치 심화

로 곤란을 겪고 있다.

유력한 자금 유입선인 일본, 홍콩등의 경제 침체와 식량 및 기초원자재

지원국인 중국경제의 불안정은 북한의 경제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비록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으나 나름대로 대북경제협력의 용의를 가지고 있는 남한과의 경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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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의 지원을 바라지 않을 수 없는 상촹이다. 0) 그런데 이 두 부

분은 남북관계 개선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겅제의 위기해

결과 판련해서 남한과의 관계개선은 구조적요로 불가피한 실정이다.

+만 아니라 중앙공급체계가 붕괴되고 각급 사업단위가 자력갱생을 추

구하는 현재의 북한 상宅-도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중앙으로부터 물품공급을 받지 못하는 각급 사업단위는 자력

갱생을 추구할 수빌·에 엾으나, 역시 내부자원의 고갈로 외부와의 교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북한의 새로운 헌법은 무역단위骨

국가에서 사회협동단체로까지 叫대해 이들의 대외교역을 합법화시켜주고

있다. 바로 이러한 상횡-은 사회저번 단위에서의 광범한 남북민간교류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IV 
. 우리의 대응 방향: 거시적 관점에서

올해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 당국자 대화의 경

우 A한은 조 <{부 대화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화의 문을 열고 납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

이다. 이와 관 [하어 필자는 거시적 관점에서 다음의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야 한다. 대북포용정책은

지난 1년간 갖은 시련 속에서 정부가 일관되게 지켜나감으로써 나름대로

정 단계에 왔다. 북한도 공개적으로는 이 정책이 지닌 언어적 의미를 가

지고 비판기)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에서는 앞에서 살피본 것처럼 부분적

으로 내먼적 수용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포 용정책의 일관된 견지

는 올해 남북관게 개선에 기본동럭이 될 것이다.

20) 북한은 헌대와의 겅협올 통해서 이미 그 과실을 향유하고 있다.
21 ) 

「

궁지에 몰린자의 <대북정v>구호 간판바3픈기, e'
로 동신문L, 1999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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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포 용정책의 핵심내용을 이루는 정경분리 기조를 더욱 叫고하게 지

켜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당국자간 대화

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광범한 민간교류를 지속적으로 촉진시켜나

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포 용정책 아래서 남북관계 개선은 민

간교류의 확대와 당국자간 관계의 진전을 모두 포 함하는 확장된 개념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범한 민간교류의 확대가 궁극적으로 당국자간 대

화를 발전시키리라는 전망은 여전히 유용하다.

둘째, 남북관계가 북한체제에 미칠 
'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하고, 이익을 증전시키는 방향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북관계는 북한체제와 이중적인 상관성을 지닌다. 이 말은'우리

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대남정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이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

이 중요하다. 즉, 
"

비용 최소화, 이익 극대화"의 가능성을 북한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시 우려하는 것은 우리의 대북정책이 겉으

로는 평화공존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체제붕괴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

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이러한 북한의 우려를 풀기 위해서는 인도적 대북

지원과 포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통해서 우리의 화해의지를 일관

되게 보여주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정상적인 행위자로 활동할 수 있도

록 북미,북일관%i]를 정상화하는 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

북한의 우려를 불식하는 이러한 최소화전략과 함께 남북관계의 개선이

가져다 줄 이익을 가시화시키는 극대화 전략도 필요하다. 이는 낭북경협

이나 정부수준의 대북지원 등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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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에게 남북대화에 니-올 멍분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북한이 2월 일 내寺은 제안을 가급적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

가 있다. 이와 관毛해서 특히 북한은 
"

성실한 이행"을 강조한 조국통일 3

대원칙을 다시 통일원칙으로 부활시키는 y제를 검토해各직하다. 
'

자주',
'

평화', 
'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이미 27년전에 남과 북이 7 · 걱남북공

동성멍에서 천명하고, 1 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재확인한 통일을 실

헌하기 위한 귀중한 원칙이다.

그런데 역대정부는 이 원칙을 지켜오다가, 6공화국 때 한민족공동체兮

일방안을 만들%친서 
'

민족대단결'을 
'

민주'로 바꾸어 
'

자주', 
'

평화', 
'

민주'骨

3원칙으로 심-이-왔다. 반면에 북한은 시종일관 이 3원칙의 실현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원칙변경에는 그동안 북한이 민족대단결을 통일전선

적 관점에서 이용해왔다는 판단이 작용兎을 것이다. 북한이 우리정부를

무시하고 그듈의 
"

정당,사회단체언힙-회의"를 통해서 남한의 정당, 사회단

체 및 각계인사骨과 통일문제를 직접 협상하러는 태도骨 보여온 것이 그

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7 · 4공동성멍에서 합의한 민족대단결은 북한의 전유물일 수

없다. 것은 이 성명에서 천명된 대로 
"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

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북한이 통일전선을 구사하며 민족대단결을 주장한다고 해

서, 이 원칙이 훼손되거나 폐지될 수는 없다. 북한은 그동안 먼족대단결

을 주장하머 남북한과 해외의 모든 정당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

이 한자리에 모여서 민족의 통일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취해왔다.

우리 입장에서도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飢

다. 단지, 우리는 님-과 북에는 이미 상이한 두개의 주권공동체가 존재하

고 있기 때문에, 이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주권공동체를 합법

적으로 대표하는 당국이 만나 어떻게 각계각층의 교류와 단결이 가능한



지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협의하자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남과

북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남북관계의 현안을 가지고 만나 머리를 맞대

는 일이야먈로 민족대단결의 실질적인 첫걸음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입장을 취하Ri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부활시키는 것이 바

람직하다. 사실 우리는 쟉년에 북한의 민족대단결에 기초한 통일전선 논

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즉, 민화협)

을 결성하였다. 이는 이미 우리가 북한의 통일전선전략도 정면으로 맞대

응할 수 있는 통일역량과 체제의 우월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북한 역시 지난 2월 3일 
"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 편지에서 
"

남조

선당국"을 중싶적인 대화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민족대단결의 구체적인

실현방법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사실 북한은 그동안 우리가 민족대단결 원칙을 뺀 것을 두고 
"

7 · 깃

공동성명의 근본원칙마저 지키고 있지 않는" 증거로 비판해왔다. 특히 북

한은 이번 2월 3일의 
'

편지에서 우리가 이 원칙을 변경한 것을 간접적으

로 비판하면서, 강력하게 이 3대원칙의 실천을 주장하였다.22) 따라서 우

리가 3대원칙을 부활시킨다면, 이는 남북대화에서 중요한 명분을 회복하

는 동시에, 북한에게는 우리의 대화의지를 보여주어 남북관계 개선에도

적지않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적대적인 남북한 갈등구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한반도 냉

전구조의 해체를 주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단

순히 남북한간의 대화와 협력만으로 완전한 달성이 불가능하다. 이 개선

이 역진(逆進)의 위험성을 안지 않고,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는 고정

성을 지닌 것이 되려면 역시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하려는 노 력이 병행되

어야 한다.

22) 북한은 2월 3일 편지에서 
"

조국통일 3대원칙과 배치되는 온갖 사이비 <원칙>과 <기조>를 버

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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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요로 한반도 냉전구조는 남북한과 주변 4강관계가 뒤相혀지면

서 만骨어兎다. 현재 하나의 공고한 骨처럼 보이는 이 냉전구조는 다시

유기적오i킨 연결되어 있는 서로 다른 네 개의 층위로 나뉘어진다. 즉, 남

북한과 주변4강이 교차하는 가장 큰 틀의 냉전구조 3)와 남북관계, 남북

한 내부구조가 그것이다.

이 중 우리가 남북관계리-는 냉전대(冷戰帶)骨 녹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걱자회담, 금창리지하 핵의혹시설, 북한 미사일 실험 · 수

출 등의 예민한 쟁점에 싸여 있는 국제3]인 냉전구조와 아직도 의연히

존재하는 국내 전구조이다. 이 두 수준의 냉전대를 해빙시킴으로써 우리

는 그 동력으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나가는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것이다. 4)

디

23) 이 구조는 탈R전 추세와 뒤얽혀 상대적으로 덜 공고한 준넹전적(準冷戰的) 성격을 띠고 있

다.
24) 이미 정부는 한반도 L%전구조의 해체를 위해서 일괄타결론을 내놓았으며, 그것은 한미간에
포괄적 접근이라는 개님으로 공조[데를 헝성헤가고 있다. 

.

-

- 

4떼) -



나. 토론내용

사회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7주년 및

통일부 창설 30주년 기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통일

문제, 남북한 관계에 관해 발표도 해보고 사회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았지

만 오늘 이 자리만큼 무게 있고 가히 역사적 의미를 가전 자리는 처음입

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축하 말씀을 해주신 강 장관님, 정 총재님, 한 의

장님 세 분은 정치 · 행정적으로 남북한문제에 관해서 책임을 가지신 분

이고 그 외에 이 자리에는 통일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사명감을 가지신

지도급 지식인들, 리고 동안 온 몸을 던져서 실제 남북한 관계에 헌

신했턴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이러한 무게있는 자리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남북한 관계에 관한 통일정책, 북

한정책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해도 괜찮을 만큼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출발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우리 국

민은 의외로 신중하면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런 대단히 긴장감이 있

는 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발표자, 토론자로부터 좋은

지혜와 식견을 듣고자 합니다만 사회자로서 딱 한마디만 이 회의에 대해

의미 부여를 하고자 합니다.

제 연구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최초의 냉전지

역입니다. 냉전이 열전으로, 한국전쟁으로 된 최초의 쓰라린 경험을 했

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전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냉전의 도 위에 존재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냉전의 출

발과 마지막에서 가장 괴로움을 당한 것이 우리 먼족의 현 위치입니다.

이 엄청난 기정 사실을 타파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개 정부, 체제

측은 현상을 유지하려는 것이 보통인데 이 현상유지하려는 노력에 대해

서 일부 비판적 지식인이 오히려 진취적인 건해를 제시하는 것이 보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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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현상입니다. 그H-1나 이순간 우리 정부, 대통령까지 포 兮해서 대통령의 철

학과 정부의 대A정책은 저는 엄청난 변촤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반세기 동안의 한반도 냉전제제를 해체하는 이니셔티브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자 하는 몸부림 같은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일마

만큼 건설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될 지 그것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통합된 힘의 길과에 따라서 달리-지리라고 생각되니다,

오늘 우리 세미나에서 가능하다띤 신선한 발상둘이 많이 나와서 정책입 ·

안에 도 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오늘의 이 주제는 관료적 타성에

사로잡혀 있으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주제입니다. 제가 한 마디 말씀

을 드 린다면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큰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도 움이

되게끔 오늘 우리의 지헤를 모을 것을 간졀히 부탁드립니다.

정용석 ; 대체적으로 이종석 위원의 분석에 공감을 
'합니다. 

이 위원의

긴 논문은 4-5 가지 항목으로 집약할 수 있或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대남정책과 관련된 것을 아주 미시적으로 하나하나 열거

하면서 우리에게 이해되기 쉽도록 잘 적시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북한

이 겅제적으로 위기에 SIll-져있기 때문에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는 남한과의 관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

제위기를 중요한 변수로 제기해 주但습니다.

세 번째, 북한의 대남정책을 -Y석힘-에 있어서 북한의 행위, 동기, 그리

고 전술전략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았습니다. 마치 남한의 우리 정

부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 접근할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i킨 하며 논리적

인 것같이 말입니다. 우리측이 보는 쪽, 우리측이 해야하는 그러한 내용

을 그대로 북한이 하리리-고 하는 깃에 바탕兎습니다. 어기에 좀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특수집단은 그동안 반세기骨 지나면서 우리

에게 특성을 보어주었습니다. 비이성적이다, 에상밖의 짓을 한다.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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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렴다. 이런 점이 문제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결

국 북한도 경제적인 어려움, 남한의 끈죌기고 인내에 찬 대북포용정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가 인내로서 계속 밀고 가자. 이런 쪽으로

결론을 유도하였습니다. 저도 여기에 공감합니다. 포 용정책 해볼만 합니

다. 햇볕정책 비춰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북한의 반응을 일으

키지 못하고 겉돌 때 악용될 때 그 햇볕, 포 용정책이라는 것이 1938 년의

혠에서 영국 쳄벌린이 히틀러를 상대로 주기만 했다가 준 사람마저 망

치게 하는 그런 위기로 몰고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희망적인 기대, 포 용, 햇볕정책이 먹혀 들어가서 북한으로 하여금 물렁

물렁해지도록 바라면서 그게 잘 안되었을 때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접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남북한관계

는 죽느냐 죽이느냐의 관계입니다. 이미 1950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남았

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 릅니다. 안보운제에 있어서는

0.019의 착오도 었어서는 안됩니다. 잘못하다가는 다 죽습니다. 동족을

상대로 한 생존논리를 여기서 제시했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러함을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위원께 한가지 아쉬운 점은 문민정부 시절의 통일정책을 
' 

막무

가내식 대북정책5이라고 했는데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말씀 드 립니

다. 또 북한에는 온건, 강경파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북한에는 온건, 강경이 없습

니다. 검정일에 적극적으로 아첨하고 따라가고 감만 잡아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뿐이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내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요.

다음은 다섯 가지만 간추려서 문제 제기 겸 토론자의 소견을 덧붙여 올

리겠습니다. 이 위원께서는 북한이 결국 생존을 위해서 변화가 불가피하

다는 전제를 깔았다고 말씀을 드렀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포 용을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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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밖에 없도록 밀러가고 있고 구조화되었다고 하섰는데 다른 길을 선

택할 수 있습니다. 
4진짜 

살 수 있는 길은 남한의 쌀, 달러를 받아들이면

서 금강산 관광을 팔아먹으면서 납한을 뒤엎는 것이다. 우리가 쌀만 받아

들이고 비료만 받아들이면 납한한테 먹힌다. 낱한을 결과적으로 무너뜨려

야만 우리가 산다"라고 나올 때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남한에 강경책 일번도로 니-올 때 미국의 비위를 거슬

리고 미국과의 관게가 악화되는 깃도 의식해서 남한의 포용정책을 수용

할 수도 있다고 비추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

이 있습니다. 북한의 속성으로 봐서 북한은 미국을 의식해서 남한과 손을

잡으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손을 잡기 위해서 오 히려 남한을 역

으로 고립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논리도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한에서 지급 디밀고 있는 9 억 4천만달러의 금강산 관광비

라든가 또 역시 김대중정부에서 성의껏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태도 또 북한을 흡수통합 안하겠다는 진솔한 의지표출 같은 것이 이 위

원에 말씀에 따르면 결국 북한으로 하여급 남한을 믿게 하고 남한의 대

북경협을 겁먹지 않게 해서 납북한간에 화해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밀씀을 하셨습니다. 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지급 남한

의 대북경협을 꺼려하고 통일전선쪽으로만 자꾸 나오려고 하는 것은 남

한정부가 북한정%을 무너뜨리려고 의도적으로 덤벼든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 아넙니다. 북한이 두러워하는 것은 남한정부는 북한을 봉괴시키지

않或다고 아무리 약속해도 보장해준다고 하더라도 남한의 돈과 기술과

사림-과 입김이 북한에 듈어가면 납한 정부는 뒷짐 짓고 돌아서 있어도

북한은 스스i 붕괴된다. 이것 때문에 북한이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정부가 부드러운 수사로 북한을 달래도 남북교류 그 자체가 북

한을 붕괴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북한이 생각할 때 이게 잘 받아들어지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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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이 서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냉전구조에 대한 해체입니다. 냉전구조에 대한 언식이 제

가 공부한 바로는 잘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냉전구조는 해
' 

체될 수밖에 없다 라는 낙관론에 젖어 있습니다. 냉전구조의 원조는

동구인데 동구가 무너兎습니다. 러니까 것의 하나의 부속물이었

던 한반도 냉전구조도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데, 잘못 본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냉전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간략히 셜명하겠습니다.

동구 냉전구조가 무너진 것은 소련의 붕괴 때문입니다. 둘이 맞서

던 것이 하나가 무너졌기 때문에 해체된 것입니다. 남북한 관계는 그

렇지 않습니다. 지금 남북한의 냉전구조는 그대로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때문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계속 떠받치고 있습니다. 1 993년

3월 12일 북한이 NPT에서 탈퇴하면서 중국이 노골적으로 북한을

거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에게 제재를 가하려면 중국이 거대한

12억 인구를 배경으로 해서 미국에게 압력을 가해서 미국이 겁먹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북한을 거들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을 믿고 마

음대로 냉전구조를 지켜갑니다.

지금 이데올로기적으로 한반도에서는 동서, 공산, 자유가 극렬하게

대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미국과 북한은 세계 헤게모니

쟁탈전 때문에 엄청나게 대결상태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9

억 4천만달러 준다고, 비료 50만톤 준다고 해서 북한이 냉전구조를

해체한다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냉전구조의 특성을

정부와 지식인들은 의식하고 대북화해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는 이종석 위원은 1 999년에는 대화가 잘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검대중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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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3 북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대화로 A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

습니다. 인정하니다. 그러나 상횡-이 쉽지 않습니다. 서기 2000년 4

월에는 남한에서 총선거가 있습니다. 북한은 총신거를 북한의, 대납관

계에서 유리한 고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통일전선전술의 최대의 기회

로 )f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적어도 북

한은 금년에 쉽게 남한의 따뜻한 손길을 잡고 같이 머리숙여 악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밖에도 구체적으로 이 위원께서 앞으로의 남북관게는 금창리 지

하시설 의혹에 대한 해소7제에 달려있다고 하셨솝니다.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해결된다고 해도 금년내에 쉽게 해결이 안딕

니다. 국제관게의 역사骨 보면 중대한 문제는 하루 아침에 되지 않습

니다.

그리고 남한도 실업률이 8%, 9% 올라가는 등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을 북한이 봅니다. 이런 때 잘해서 납북화해가 되면 북한으로서

는 남한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물어물 끌고 갈 가능성이 았

다고 봅니다.

한마디만 딧붙이고 결론을 내리或습니다. C. J. 터너 조이라는 미

국의 해군제독이 있습니다. 1 950년 휴전협상시 미국측 대표였습니

다. 이 사림-이 3년 동안 북한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 후에 나토에

서도 공산 전문가로 나섰습니다. 이 사림-이 공산주의자들과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라고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공산측에 대

한 양보는 그들이 양보를 고맙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이쪽의 약세로

알고 더 큰 것을 양보하기를 원한다고 밀하고 있습니다. 납한의 포 용

정책이 북한에 그렇게 먹히지 않도록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미-지r각으로 셈별린의 얘기로 끝내或습니다. 쳉별린은 1 938년 히

돌러와의 뮌헨 회담에서 히들러가 체코의 수데텐 랜드를 달라고 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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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때 모든 국가들이 반대했지만 쳄벌린은 주어야 된다고 했습

껌 君 a, ///W]] [

· 

방
다. 그래서 수데텐 랜드를 체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에게 주

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그것을 받고 나서는 더욱 고무된 것입니

다. 봐라, 무력을 들고 나서면 약자는 굴복하게 마련이다. 리고 1

년도'안되어서 폴란드의 단스크를 달라又 했습니다. 더 이상 줄 수

가 없었고 2차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에 대한 양보, 포 용, 햇볕이 그와 같은 역사적이 비극으로 되

풀이되지 않도록 정부, 식자들은 유의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갰습니다.

사회자 : 이종석 박사의 의견과 정용석 교수의 의견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북한인식의 두 가지 갈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양자

택일의 문제로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뚜렷한 두

개의 의견 가운데서 최대공약수를 빼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

습니다. 다음은 권만학 교수님 토론해 주십시오.

권만학 : 사회자께서 이미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이종석 박사님과 정

용석 박사님은 우리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북관계에 관한 한 대

조적인 견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대표적인 의견이 나

왔기 때문에 덧붙일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만 중간선을 택해서 말씀

을 드릴까 합니다.

이종석 박사의 발표는 현정부의 대북정책과 그것을 지지하는 많은

지식인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견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정용석 박

사의 의견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일부는 공감이 되

고 일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 까 합니다.

u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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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그毛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종석 박사

님이 보는 남북관계 구조는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북한이 현재

생존의 기로에 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전략을 세

우게 되는데,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군사적인 자원이고, 살아

날 수 있는 길은 경제적인 실용주의다. 이 두가지 사이에 모순도 았

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위해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종석 박사님이 보시기에 헌재 북한은 경제적 실용주의를

위해서 군사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존의 조건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외부와의 관계개선, 특히 구서방

권의 경제지원과 외교관게 정상화骨 추구하고 있고, 구서방권중에서

도 남한만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가정이 또한 깔

러 있는 것 깊습니다. 따라서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밖에 엾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먼의 정부가 출범하는 1년 동안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에 관한 북한의 인식을 [3단계로 관찰해본 결과 지난 9월 이래로 한

국의 포 용정책에 일부 호응하는 징조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

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대북포용정 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되고 북한이 아직도 가지고 있을 우려. 득히 체제유지에 관한 우려같

은 것을 불식시켜줄 필요가 았다. 또 한반도의 냉전구조룰 해제해야

되지 않或느냐 라고 정책제안을 하고 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종석 박사님과 비슷한 견해를 지난 몇 년동안에 발

표各 했고 지난 1넌동안 정권교제가 된 이후에 현 정부가 정책으로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러한 정책이 성공하기를
]i]-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정책이 미진한 면이 있지 않는가 하

는 측면에서 몇가지 질문 겸 밀씀드리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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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말씀드린 논리구조상에서 한 가지 우리 나름대로 가정한 부분

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경제적인 실용주의를 위해서 군사적인 자

원을 수단으로 삼을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군사적인 자원을 경제

적인 실리를 위해서 보상을 받고 바꾸어 나갈 것이다 하는 가정을 하

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 것인가 우리 식의 합리성에서 보면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용석 교수께서도 맣씀하셨지만 북

한의 행위는 한국의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비이성적으로 보일 정도로

우리가 가진 합리성과는 다른 형태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

에는 그것이 비이성적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다른 세계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 속에서 자기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와

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비이성적이라

고 표현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자원은 그들로서는 협의의 개념이겠습니다만 체제유지라

는 부분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는 이미 북한을

볼 때 북한체제도 예외엾이 시장경제로 갈 것이다 라는 가정을 깔고

그러한 과정으로 가는 속에서 불필요한 군사적인 자원들을 경제적인

실리와 맞바꾸지 않겠느냐 하는 가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아직도 자신들의 체제에 집착할 수가 있고

그러한 것을 유지해서 사는 방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믿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내부적인 자원이 고갈되었다고 이야기

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을 그들은 버텨왔고 최근의 일

부 보도에 의하면 300만명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죽었을 것으로 가정

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표자나

정용석 교수님도 공감하신 부분이 어쩌면 북한은 훨씬 더 동구 사회

주의 보다 내구력이 강한 것 같다. 만약 그것이 사설이콰면 북한은

체제유지라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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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교적인 고립을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외교

적인 고립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국가들이 북한 외에도 있습니다.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북한이 체제유지 부

분에 있어서 체제-i지를 위한 군사력을 경제적인 실리와 바꾸어 나갈

것이냐 하는 가정을 우리가 좀더 업밀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니·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흔히 북한의 전략을 
'

통미배남', 과거에 
'

통미봉납'

이라고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만 북한이 남한을 봉쇄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과장되고 경고주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

배남',

님A-을 배X-1]3- 수 4을 >인)]- XH l]인A으로는 Ii. 즉 q-t을

두려워 하는 것이리-고 표현합니다만 그러한 것이 불가라는 것에 대해

서 의문읗 제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햇볕정책이 가상하는 대로 또 김대통령이 회견을 통해서 이

야기했턴 것처럼 북1]]관게와 북일관계가 개선되고 북미일 관계가 개

선되는 것이 납북관계 개선과 조화되고 벙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집

하지 않았을 때 과연 %한은 의무적으i효 또는 북미, 일관계 개선에

따라서 자언스럽게 닙-%관계를 개선할 것인가 만약 북한이 다른 모

든 관계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엾는 것인가 만약 그렇게 한다먼 현 정부가 정책적으로 입어야 딜

타격이 큰 것은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종석 박사님 서는 2월 3일 북한의 펀지에서 정부당국에

대한 비난이 Irn]져

� 

있고 대화 당사자로 거론했고 등등해서 높은 평가

를 했습니다만 지난 1월 30일에 평양방송에서 김대통령 취임이후 최
초로 대통령의 이름을 거멍하면서 비난兎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까 실제적인 협상행태보다는 담화 수준의 분석이라s又 이야기를 했
습니다. 담화 수준의 분석이 얼)가만큼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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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떠한 것이 북한의 의도가 될 것인지를 아는 것은 참 어렵지 않

겠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남북관계 속에서 남한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면 또 끝까지 남북간의 고조된 긴장만은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그 이

전에 가능한 모든 셜리를 취하갰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상황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논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

에 우리는 대비해야 되지 않갰느냐

이종석 박사님이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세가지 수준으로 구분했습니

다. 국제적인 냉전체제와 남북관계 냉전체제, 남북한 내부에서의 냉

전체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남북한간의 냉전은 끝났다고 생각

합니다. 남북한간에 남아 있는 것은 전통적인 적대관계의 성격이 상

당히 크 다 라고 생각합니다. 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체제적인 대

결이 전제되어 있는 차가운 전쟁을 의미하게 되는데, 저는 남북간에

이미 체제대결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적인 대결은 계

속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사력의 존재만 가지고

서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종석 박사님께서 잘 지적하셨다시피 궁극적으로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소위 이중적인 상관관계에 의해서 북한

체제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엾다는 것입니다. 남한당국이 아무리 체

제위협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교류협력 자체가 북한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한다면 북한은 그들이 교환가능한, 현금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군사자원과 긴장자원을 활용해 놓고 나서 결국 남북관계만

은 긴장을 유지해 갈 가능성은 없는가 라는 우려에 대비하면서 정책

을 세웠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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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종석 박사님도 먼족대단결을 우리가 왜 포 기했노냐

라고 이야기를 兎는데, 저도 공감하는 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먼족

대단결은 북한이 항상 국가보안법 폐지와 연관시켜 오고 그렇게 해석

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듈이기 어러웠고, 우

리로서는 국가보안법을 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급까지 존재했

다고 각 정권들이 믿었기 때문에 민족대단결을 포기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r/1족 위에 사상이 았다 라고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존

재이유이고, 민족이 사상 위에 있다고 한다면 국가보안법이 설 수 있

는 땅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통일전선은

1930년대 초만부터 叉택동이 중국에서 기존의 프로레타리아 혁멍이

불가능했을 때 보다 y 힘을 모으기 위해서 도입兎턴 전술이었습니

다. 21런데 중요한 것이 兮일전선전술이 당시에도 또 최근까지도 북

한, 1 히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통일전선전술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과 1 999년도의 남북관계가 같은 것이냐 라는 것입니

다. 같은 전술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시에

는 북한이 이러 가지 모순, 제국주의와의 모순, 국내적인 모순 속에

서 활용할 수 있는 모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시의 피지배계급

과 사회로부터 뎔 혜택받은 자骨을 대표하는 멍분을 내세웠고 그러한

것들이 일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어지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반도에서, 남한에서 그리한 것들이 설득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저는

아마 주사파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사파가 얼

미-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에도 주류가 있고 다른 부분을
1긷는 사림-들이 소수 있다고 %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이제는 역통일전선전술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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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통일전선전술은 사상과 대중적인 명분을 가

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세계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에서

이미 많은 관리들과 당료들이 남한으로부터 유입된 돈에 의해서 남한

에 정보를 주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만약 남북한이 좀더
교류협력이 진전이 된다면 아마도 돈이 지배하는 역통일전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의 소 박한 생각입니다.

사회자 : 권 박사께서 냉전은 끝났다고 하신 이야기는 제가 이해하

는 범위에서 본다면 체제경쟁은 끝났다는 주장이 아닌가 봅니다. 냉

전은 엄존한다고 생각합니다. 냉전은 이념과 군사력의 대결이기 때문

에 이념적으로도 대립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대립하고 있으니까 냉

전은 존재하기 때문에 냉전을 해체하려고 정부와 대통령이 이렇게 엄

청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냉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체제경쟁이 끝났다고 이해해도 좋습니까

권만학 :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사적인 대립체제를 해소

해야 된다.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것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w

사회자 : 오늘 회의의 중요성은 발표자 및 권 박사의 북한인식에 관

한 관점과 정박사의 관점이 상당히 대조적이고 우리 나라에 엄존하고

있는데, 이미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그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두 견해를 듣고 어느 것이 나라를 위해서 도

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주시하는 것이 관점이 아니라 이미 전자를 선

택했습니다. 이렇게 선택했던 입장에서 보면 역으로 정용석 박사님

같은 심리라든가 우려의 주문이 더 입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코 이것이 양자택일. 이분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

에 두면서 허문영 박사님 토론해 주십시'오. .

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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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영 ,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북한이 괴-연 대화

의지가 있는가 하반기에 
'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을 하자고 제의를 했

는데, 왜 하반기인가 렇다면 우리는 무잇을 해야 할 것인가 하

는 세 가지롤 생각해 보고자 힙-니다.

이종석 박사도 우리가 북한을 이해할 때 담화적 차원 또는 선전적

차원에서의 정책과 실제적 정책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骨 했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는

다잉.한 분骨이 세미나骨 하고 갑니다. 쟉년에 왔턴 분 중에 방북해서

북한의 조 국통일연구원 박동근씨 , 김일성종합대학의 이철수 교수를

만나고 온 분이 전해준 이야기가 흥미가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

다.

노동신문에서 김대중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자기네 최고지도부의

의사라고 생각하지 말아닫라고 이야기를 兎습니다. 또 김대중 정부가

차기 정부보다 자기들로서는 상대하기 어려운 정부이지만 차기 정부

보다는 오히려 자기네 체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

고 남북관게를 만듈어 가는데 있어서 도 움이 될 수도 있는 정부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전兎습니다.

저는 북한의 노동신문과 고위직에 있는 사림-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학자는 구조적 분석과 역사적 분석을

해뵈-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저 구조적 분석이라는 것은 북한의 대남정책 걸정요인을 북한식

으로 표현하면 3대헉멍역링·이 어떻게 편성되어 았느냐. 또 그것을 북

한지도부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객관적 정세와 주관적 정세판단

이 결합되어서 북한의 대남정책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

급은 어떤 상황인가 3대헉멍역량이 전반적으로 약한 상황이고 김정

일이 보어주는 태도는 이데올로기적 정세인식을 지속하면서도 실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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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자세를 지금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50년동안 북한의 남북대화에 있어서의 태도는 어떤

징조가 었었는가 할 때,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올 때는 두가지 징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제적 상황에 있어서 냉전상황에서 긴장완화상

황으로 갈 때인 1 970년와 80년대 후반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내부

상황에 있어서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을 수럼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때입니다. 지금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

는 것입니다.

역사적 분석이라는 것은 북한이 발표한 주요문건을 갖고 장기적,

중기적, 단기적 분석을 해야 북한의 대남정책을 분석할 수 있다고 봅

니다. 장기적 차원에 있어서 기본적인 흐름은 1 988년 9월 8일에 김

일성이 공화국창건 40돌 기념사에서 
'

먹거나 히우지 않는' 통일을

하자는 공존을 처음으로 천명을 합니다. 두 번째 중기적 차원에서는

94년 10월에 북미 기본합의문을 체결하고 개방을 공식적으로 해나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8차 개정현법을 통

해서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중기적 차원에서 김정일

문건으로 보자면 재작년 6월 1 9일날 
"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

족성을 고수해야 할데 대하여"라는 논문이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연대성 대신에 주체성을 강조하고 계급성 대신에

민족성을 강조한다는 것과 두 번째 8월 4일 김정일의 남북대화 문

건, 그리고 작년에 나온 김정일의 서한, 4. 1 3문건 등을 보면 분명히

남북대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강하게 붙었습니다.

금년에 나온 신년 공동사설과 2월 3일 편지를 보면 북한이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완화된 전제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북남고

위급정치군사회담'이라는 이야기는 과거 87년, 88년에도 있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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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군사가 떨어지고 정치고위급회담은 제 기억으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었습니다.

더 많은 설명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제약상 저는 북한이

남북대화에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구조적, 역사적 분석, 북한 내부의 분석은 절제를 하或습니

다.

그러면 왜 하반기인가 이것은 우리가 북한 사정을 고려해 주어야

된다고 - 니다. 작년에 우리 정부의 省볕정책의 연장신상에서 저는

북한의 나진선봉에 갔다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식 직함으로

갔다온 것은 아니지만 가서 느낀 것은 9월 5일 헌법이 개정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9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도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가 바깥에서 어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나진의 행정경제위원회가 인민

위원회와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r <t씀인가 하면 헌범싱-에서는 이미 체제 변화가 규정이 되었지만 그것

이 실제적오로 하부까지 이어지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

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는 금년 5월까지 내각과 행정

경제부처 조정기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5월까지 남북 당국간 대화로 나오기는 쉽지 않은 내부적인 사정이 있

다는 것을 엇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이 지금 원하고 있는, 쟉년까지 지속되고 있는 통

미, t남, 접일 전략이 이제 나兮대로 새로운 전략으로 전환되어 가

는데,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먼 3통 배힙7략으로 돌아설 수밖에 엾다
고 $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신순위가 있어서 신미, 후납일 3통 1페

합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는 미국과의 관계를 만骨어

가는데 있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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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북 포 용정책을 일관성있게 계속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

씀을 해주셨다시피 쟉년 1년간 우리가 거둔 성과가 것을 현실적으

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2,400여명 가량이 방북했지만

작년 한해에 3,317명이 갔다왔다는 것은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입니

다. 햇볕정책의 성과는 말이 필요하지 않고 이러한 것을 보는 것으로

된다는 것이 금강산 관광을 갔던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젓을 들었습

니다. 결국 이 성과가 입증해 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는 것은 지금 사회자께서

도 지적하셨듯이 아직도 한반도에서는 냉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

니다. 지금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을 외치지 않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정책목표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

은 대단히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목표라고 개인적으로 생

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

리의 앞으로의 과제가 된다고 봅니다.
w

이것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통일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대중 정부가 새로운 정권이 아

니라 과거 노 태우 정부의 88년 7.7선언,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연장

선상에서 대한민국이 일관성있게 나가는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을 먈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창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검대중 정부

만의 독특한 차별성을 부각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 바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라는 첫이 그런 개념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북신뢰를 도 출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펄요하다고 봅니다.

t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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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신중한 용어가 구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우리 정부에서도 아직도 북한을 개혁 · 개방으로 유도한다 라는

말을 쓰고 있고 았습니다. 이런 표현은 김대중 정부에서는 사용해서

는 안된다고 %니다.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개혁 · 개방입니

다. 또
'

유도', 이것은 진구사이에도 상대방을 다룰려고 하면 천구 사

이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2,300만 북한동포들이 그 단어를 종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을 개혁 · 개방으로 유도한다는

단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원하는 단어 , 북한이 좋

아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비-림-직합니다. 북한이 현대촤라는 단어

를 좋아합니다. 북한의 현대화에 협력정책이리-는 단어를 쓰 는, 그래

서 우리가 용어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이제는 지혜롭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회자 ; 네 분의 공통된 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용어가 햇볕이

든 포 용이든간에 일관성있게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정용석 박

사님은 북한 인식에 있어서 냉혹해야 된다는 경고나 심려가 강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석에 앉아 게신 분 가운데서 의견이나 긷

문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義(서강대 명예총장) : 대북포용정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공

산주의의 본질을 아는 사림-骨이 물처럼 융통성있게 불처럼 뜨겁게 대

화를 게속 하는 끈기가 필요하다는 젓, 남쪽에 공산주의의 본질을 잘

모르는 또는 너무 과소평가하는 학자듈은 그런 면에서 부족한 점이

조 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덜레마는 딜레마입니다. 북조선이 우리 백성은 백성인데

막가파들입니다. 대남적화통일, 전술전략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마지
1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89개 대학들, 1 53개 2년제 대학이

어제 1分에 무슨 삐라骨 붇인 줄 아십니까 
"

김대중 처단하고 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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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 봉남뿐만 아니라 남조선 때려 부숴라" 하고 숫자는 적어 보

이지만 단말마적으로 나왔습니다. 통일문제가 민족적인 과제이고 참

힘든 문제인데, 남한의 정치인들이, 여야가 오늘처럼 공부를 하면서

병자는 사랑하지만 균이 무엇인줄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야 정치

계가 이런 면에서 흐릿한 게 걱정입니다.
4

또 존경하는 한광옥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어제, 그제 보십시오.

작년 1 2월에 북한으로 넘어간 윤모씨가 있습니다. 거기의 대화 가운

데 김대중이는 과거의 대통령보다 교활해서 남조선의 대남적화통일,

통일전술전략을 해寺은 것을 다 부수고 있다. 그리고 「민화협.도 고

약한 것이다. 남조선에 구축해놓은 것을 독을 빼는 것이다. 그러니까

탈퇴해라, 한총련, 범민련, 노사정도 김대중이 공산주의의 뿌리를 뽑

으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탈퇴해라. 이미 명령이 내려와서 노동자들

은. 선의의 사람들은 그것도 저것도 모르면서 탈퇴한 사람이 있고 탈

퇴 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은 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주화 되든지, 세계

화 되든지 둘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남한이 걱정입

니다. 남한 안에 있는 독소적인 요소 들을 그렇다고 너무 과대평가해

도 안되겠지만 너무 과소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교

육부장관이 
'

대학신입생들에게 보내는 글' 해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

雪 %官 .認,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남한. 남조선의 풍토였습니다.

문화사회주의, 문화공산주의가 지금 클라이맥스에 가 있습니다.

용어를 정叫하게 쓰셔야 된다는 말씀에 동같합니다. 언어는 겉과 속

이 있습니다. 언어 혼란전술, 남미 같은데서 10년전에 하다가 폐기처

분한 것인데 한반도 남한 안에는 용어혼란전술, 문화사회주의, 문화

공산주의가 지금 르 네상스가 아넙니까7 그렇다고 이것을 과대평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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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두드러기 나는 사람보고 두됴러기 , 두드러기 하면 두드러기가

더 납니다. 과갑하고 지속성있게 언론게. 학계, 종교계…. 제가 평통

자문위원회 종교분과위원장으로서 세미나를 조용하게 여러 번 했고,

머칠 후에 또 합니다. 여기에서 북한에 실제로 갔다온 사람骨이 . 이

것은 남한이 정책을 쟐했다고 합니다. 납한의 부정부패를 보고 북한

은 쟐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사람들이 북한의 현장에 가서 보니까

형편없고, 종교를 이용해서 남한을 적화통일시키는데 활용하려고 하

는 것을 갔다온 사람骨이 다 압니다. 그러나 아는 데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비공개로 하니까 말을 잘 합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같은 민족의 화해와 교류를 위해서 , 지금

은 양적인 도 전이 아니라 질적인 도전입니다. 어기에서 우리끼리 싸

우지 말고 다른 측먼의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니-눌 것은 나누면서

아까 지적하섰듯이 우리가 북한을 깔보고 하는 식으로는 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는 앞으로 10년안에 통일이 안된

다고 봅니다. 우리가 너무 최망적으로만 봅니다. 요 망사항과 희망사

항과 현실상횡-은 다룝니다. 앞으로 1 0년이 지나야 7슨 변화가 있다
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신문에 보면 강장관은 제일 나쁜

x 라고 노 동신문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남한에 있는

학생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때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대로 두

자고 할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들이, 학자들이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잘못된 것이리-고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기풍이 남한에 많이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M회자 : 객석에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서시주(전 연微醫센 상무) : 박홍 총장님의 말씀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늘 이련데서 전문가라고 하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하나 간과를 하고 있는 것이 국먼통합 쟉업입니다. 지금 저희骨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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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후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발전, 긴장완화를 논하면서 지식인이나

학자들이 과감한 포 용정책이 좋고, 어떤 사람은 질식통합, 흡수통합

을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사회가 민주사회기 때문에 갖가지

.

목소리들을 통합할 수 있는 작업들이 미진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

서 어떤 의미에서, 남북관계라는 것도 남한 내부에서부터 한가닥이라

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 겠습니다만 좀더 다수의 목소리를 묶어갈

수 있는 쟉업을 통일부에 다 맡기기는 힘들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민화협,이라든지 사회단체가 대대적으로 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7
그것이 포 용정책이든, 통일로 가는 한반도 긴장완화 정책이든, 우리

내부에는 이념을 달리하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현정부를 비毛하는

사람, 현정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았습니다. 그것을 다 놓

고 통합하는 작업을 하는데 게을렀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사족으

로 붙입니다.

사회자 : 이 박사께서 2분정도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석 : 크 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전술

전략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

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입시를 보기 위해서

시험장에 가 있는 수험생은 미래에 대한 선택의 폭이 대학입시에 떨

어진 사람보다 폭이 넓습니다. 떨어진 사람은 재수를 할 것이냐, 취
4

업을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지만 시험을 보는 학생은 재수, 취업,

대학진학의 길이 있습니다. 북한이 바로 내부자원 제약 상황과 외교

적 고립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결정할 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 좁

은 구조 속에서 문제를 보게끔 와있다 라는 뜻이지. 북한이 절대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문제를 보고 행동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시 그들이 그렇게 갈 수박에 없게 강박되고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김정일은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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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룰 포 기하지 않을 것이2iC, 대남혁명노선을 포 기하고 싶은 생

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김정일의 주관적인

의지를 실현시킬 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김정일이

고먼하는 것입니다. 인민도 못%여 살리기 때문에 결국은 물건 받아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왜 %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김정일의

대외개방이나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가 개전의

정을 보이거나 개과천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조적

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엾는 구조, 그래서 바로 결정, 선어의 폭이

좁아져 있다는 점을 말兮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군사적 자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북한이 군사국가骨 포 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군

사국가이기 때문에 군사적 자원을 경제적인 보상으로 이용하는데, 이

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무잇이냐 하면 급강산에 가보시면 장전항에

듈어가서 아침에 갑판 위에 올라가면 거대한 금강호 옆에 5-6척의

북한 군함들이 서 있습니다. 그 사림-둘이 만약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최남단 군항인 장전항을 풀 수가 엾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

현상은 바로 북한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북한 자제

가 자원만 있으면 군사주의만 하지 무잇 때문에 경제주의를 하或습니

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자원이 들어가면 시장의 논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가지고 사회주의 계획경제 복구를 못한다는데

북한의 오늘의 고민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변화를 공식 담화에서는 계속 안합니다. 긱자회담을 에로 들

면 4자회담이 96년 4월에 제기되었을 때부터 지급까지 북한은 끊임

엾이 나온 것이 미군철수문제와 북미평화협정입니다. 이것을 논의하

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 , 에비회담.

본회담, 이번에는 분과위구성까지 해놓고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

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로 하는 것을 가지고 그둘의 행동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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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자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실제 정책과 말 사이의 관계를

골고루 보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북한의 정책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미, 북일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관계가 동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

냐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북미, 북일관계 개선문제는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에

서 탈냉전 후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질서 속에서 북한이 불안정한

요소로 남아 있는 이유는 탈냉전이 되면 새로운 세계는 상호의존의

세계인데 북한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미수교, 북일수교

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문제가 나오거나 미사일문제가 나오

면 늘 강박을 합니다. 권리를 주지 않고 의무만을 강조하니까 그들은

계속 불안정하다는 것이 바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가장 큰 틀입

니다. 북미, 북일관계가 개선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이 결

과적으로 세계시장경제체제로 편입하는 길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남북관계 개선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얘기할 때 한반도 냉전구조

가 해체되지 않기 때문에 해체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절로 해

체되는 것이라면 대통령께서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이야기하고 다니겠

습니까 해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해체가 안되면 우리 민족의 명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체하자는 것이지, 오해가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상용 :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북한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도 놀랍게 생각하지만 이웃나라의 전문가들도 놀랍게 생각하

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고 제가 답을 했습니다만 최근

에 우리 대통령이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해서 겊은 철학을 가지고 있

- 63 -



는 것 같은데. 혹시 너무 북한울 달게 보는 것이 아닌가 제가 답을

하기骨 희망적 관측을 하기에는 너Y니- 오毛 세월을 현실 정치가로

있었턴 사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바깥에서도

업청난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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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 제2회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

추진방향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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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제발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 추진방향

고 유 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목 차 %

l , . ... , .... ),,, ... .. l
l D. 남북 본합 l
l m. 남w본합 불 과 l
l [V, 1.w l
l V, 남북 본합 전략 l
l W. 합 을 한 남북 화 략 ll 

團

I . 머리말 :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기

'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속담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경우는 새 정

부가 출범할 때일 것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면 의례 새 정부는 전임 정

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새로운 정책들을 이른바 새로운 
'

국정지표'

또는 
'

정책추진과제'라는 제목으로 제시하곤 하였다. 특히 통일문제와 관

련해서 역대 정부들은 남북관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다는 명분 하에

정권 출범과 함께 전임 정권의 정책과는 다른 
'

획기적인 정책'들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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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3L하고 납북관게는 분단 반세기가 지나도록 조 금도 나아지

지 않고 있다. 역대 지도자들이 남북문제 해결을 그들의 중요한 정치적

치적으로 심-기 위해서 
'

과욕'을 부리거나 때로는 납한의 
'

선의'가 북한에

의해서 왜곡됨으로써 남북간에는 
'

7 · 4 납북공동성명', 
'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관계骨 평화적오로 관리하고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훌륭한 틀을

마런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남북한 당국은 서로 싱-대방을 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내부 권력 강

촤와 장기집권을 꾀하는 이른바 
'

적대적 의존관계'를 유지해 왔고, 지금도

북한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이를 촬용하고 있다. 납한의 경우 유신체제 붕

괴 이후 여러 차레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대북 · 통일문제의 국내

정치적 이용문제는 줄어骨었다.

그리나 북한의 경우는 식량난 해길과 제제보장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

계개선을 추진하면서 남한을 
'

주적(主敵)'으로 부각시키면서 내부적오로

주민통제에 주럭하는 이른바 
'

통미봉남(通美封'南)'1) 또는 
'

주 미국과의

대화, 종 낱한과의 대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탈냉전시대임에

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어전히 
'

냉전의 섬'으로 남아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마저 미-련하지 못하고 있다.

1 997년 1 0월 8일 김정일이 북한 조선로동당 총비서에 추대된 데 이

어 1 998년 9월 5일 국가 수반의 자리인 국방위원장에 추대되고,

1 998년 2월 25일 김대중대통령이 남한의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납북한에 새로운 지도자와 리더십이 등장함으로써 남북관게 진전을 위한

어건은 조성되었다.

團

團

團

團 團 團 고 團 團 團

團 團 團 團 蟲 미 고 고

1 ) 북한의 
'

통미봉남(通美封南)' 또는 
'

통미배남(通美排南)' 정 A은 사회주의S 붕괴 이午 )g존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L1전시대 ' 

철친지 원쑤'로서 티.도의 데상인 미국과의 관게게선을 통
해서 체제보장과 겅제난을 해결하겠다는 고육지첵의 생존전략이다. 여기서 

t -沙남(封南)g 4 

배납
(排南)' 은 북한이 남한을 봉에하거나 베제할 능럭을 갖추었다는 뜻보다는 북한이 낱한당국과의
대화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

주 미국과의 대화 및 관계개선, 종 남한과의 대화 및 관게 선s 이라
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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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의 식량난 가중과 남한의 외화난 등 남북한 모두 심각한

국내문제 때문에 남북문제를 풀 여유를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속한 남

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김정일정

권이 남한당국 배제정책을 추진하면서 체제내부의 위기를 남북간 
'

적대적

의존관계'를 통해서 풀려고 한다면 남북관계의 개선은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1960년대 말 또는 1970년대 초반부터 오랜 기간 후계체제를

구축해 왔고, 
'

김일성시대'에도 김정일이 실권을 행사해 왔다. 그리고 검

일성의 유훈이 헌법적으로 제도화되는 등 검정일정권의 
'

태생적 한계'로

김정일이 당총비서직과 국방위원장에 추대되었다고 해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한 가닥 희망을 걸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남한에서 여야간 정권교체가 이뤄짐으로써 김일성 사후 
'

조문'문

제를 구실로 남한당국과의 대화를 거부해 왔던 북한이 더 이상 당국간

대화를 회피할 명분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

당시 남한정부가 
'

조 문'을 하지 않았다는 구실을 내세우면서 남한과의 대

화를 기피하면서 남한당국 배제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남한에서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

조 문'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기 어렵게 되

었다는 것이다.

둘째, 조속한 북 · 미 관계개선과 북 · 일 국교정상화를 위해서는 
'

조화

와 병행' 차원에서 남북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 · 미, 북
· 일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 · 미 · 일간에는 북 · 미, 북 · 일관

계 개선과 남북관계의 진전이 
'

조화와 병행의 원칙'에 입각해서 함께 이루

어져야 한다는 합의가 있다. 따라서 김정일정권이 계속해서 남한당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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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미 · 일 등 서방 국가骨과의 조속한 관계개

선을 이룰 수 없다.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

형식

적'이라고 하더라도 납북대화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김일성 사후

추진했던 납한당국 배제정책은 수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남한당국 배제정책의 추진이 김정입정71의 안정에는 어느

정도 도 움을 주었을 지라도 식량난 등 체제위기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 당국이 점차 깨닫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 일본 등과의 관게개선을 통해서 제제보장과 경제난 해소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근본적인 체제개혁 없이 그들이 
'

제국주의국가'라고

지칭하는 미 · 일 등의 서방 국가와의 타협과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편

입은 김정일정권의 정체성만 훼손하고, 경제적으로도 실질적인 큰 도 움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북한은 그듈의 식량난 등의 겅제위기를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남한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

다. 최근 북한당국이 
'

민족대단결론'을 내세우면서 남한 자본 유치에 주력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많아지면

결국은 정부차원의 관게정상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를 걸게 된다는 것이다. .

넷째, 한국정부 수립 이후 50년만에 여야간 정권교체가 실현되고. 새

정부가 대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추

진하고 있기 때 에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骨 걸게 된다는 것이다. 교착상

태에 삐-진 납북관게의 개선을 위해서 납한의 새 정부는 기존의 대북정책

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남북관계의 새 틀을 마런하

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

다. 김대중정부는 김엉심-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출했던

문제점인 통일철학과 통일의지의 결여, 일관성의 부족, 남북관게의 국내

정치적 이용, 부처간 불협촤음 등의 문제점을 
'

반면교사(反面敎師)'로 Al-

아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낱한은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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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로 IMF 구제금융을 받으며,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상황이 초 래될지

도 모르는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대북문제를 풀 여유를 갖지 못했지만 외

환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된 올해부터 김대중대통령은 남북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열 것이다.

김대중대통령은 선거 공약과 새 정부의 정책추진과제 등에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역대 정권들이 이루어놓은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부터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려고 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

여 밝힌 김대통령의 통일관련 주장 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노태우정부

가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면적 이행과 김영삼정부가 합의한 정상회

담의 재추전 의사의 표명이다. 특히, 새 정부가 제시한 100대 정책추진

과제 중 통일관련 제일 과제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으로 남북관계 개선

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을 규명한 후 그동안 합

의서가 이행되지 못한 이유를 거시 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합의서 이

행을 위한 회담전략과 행동방침 등을 제시해 보는 데 있다.

ll .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통일을 한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과정으로 전제하고,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통일

을 향한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2) 남북기본합의

서는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군사적으로 침범하거나 파괴 · 전복하지 않

으며, 상호교류 . 협력을 통해 민족공동발전을 도모하여 명설상부한 먼족

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점전적 · 단계적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데 합의한

합법적인 문서이다.

2) 통일원, 
r

남북기본합의서해설.<1992),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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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기뵨합의서는 1민족 2체제의 현실을 인정하고 
"

남북한 당국이 추

구해 온 입장과 이익간에 공통접3)을 규정한 최초의 문건"4)요로 납북관

계를 대결에서 협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합의 문서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민족 2체제간에 통일을 지향하는 
'

잠정적 특수관계'

라는 
"

통일 이전의 납북관계가 갖는 특이한 이중성을 수용하고"9 있기

때문에 
'합의서 

발玄 이후 국내 학계에서는 합의서의 성격과 관련해서 논

쟁이 별어지기도 兎다. 정부당국은 기본합의서를 
'

잠정협정'으로 보고 있

고
, 월부 학자들은 

'

조약' 또는 
'

신사협정'으로 본다.

정부는 
"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에서 현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

정에서의 
'

잠정적 특수관제'라고 규정하고 있어 분단 실체로서의 남북간에

적용되는 특수한 합의문서"6)라고 밝히면서, 합의서의 성격이 일반 국가

간의 
'

조약'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부측 설명에 의하면,

납북기본합의서는 내용상 통일 이전의 남북관제룰 잠정적 특수관계(민족
w w

3) 남북간 이익의 공통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임동원 당시 고위급회담 대표는 
"

1990넌데 초 의 낱
북고위급회담은 남북간 최초로 포 지티뵤섬게임(positive-sum game )을 시도하여 성공한 협상이었
다"고 펑가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 

남한은 북한을 적으로서가 아니라 통일의 동반자로 인정하
고 평화공존을 원했고, 체제위기에 처한 북한은 체제셍존을 위한 세로운 남북관게의 정립을 원兎

다. 따라서 일방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상대방의 손실을 초래하는 제로섭게임(zero-sum 8ame )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맙은 이익을 원하나 쌍방에 모두 득이 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포지티브섬게

임을 시도한 협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고 자평恒다. 임동원, 
"

남북고위급희담과 북한의 협상전
략," 곽태환 외 광저, 

r 북한의 헙상전략과 남북한 괸계,,(서울: 경남대 3동문제언구소, 1997),

p. 79.

4) 안병준, 
" 「 

남북기본합의서, 후의 남북한관게와 핑화체제," l;'
통일문제연구), 제4권 1호(1992년

봄호), p, W. 안병준 교수는 납북기본합의서 채택 당시 의의를 
"

첫째, 기본합의서는 남북한 당국
이 l J족자결주의에 입각하여 한반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다. 吾째, 기본합의서는 남북한이 추구

해온 입장과 이익을 함께 규정하어 양측간에 공동이익의 모섹을 가능하게 했다. 셋 , 님·북이 이
문건들을 제택하고 그 내용의 이헹을 관리히·기 위하여 각종의 협상창구와 기구들을 출범시킨 것

은 평화, 협력 및 합의의 
' 

과정'을 제도파시키는 데 기어하고 있다"는 것 등으로 밝히고 있다,
안병준, 위의 논분, PP, 53-54.

5)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의 이중적 관계를 
"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것"

이리·고 선언하고,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이兮적 판게는 우선 
' 

한시적' 인 것일 뿐 아니라 
' 

분단지

향적'이거나 
' 

분단고착적' 인 것이 이·니고 
'

통일지향적' 인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낱북
기본합의서는 

"

통일 이전에 분단되어 있는 힌·반도의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문서"이다. 이동복,
"

남북거본합의서 무엇이 문제인가 
" B' 남북합의서 조인 이루의 과제와 해결방안,],(국민대 사회과헉·

연구소, 1992), pp. 11-12.

6)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1992).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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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기간 중 남북간 화해와 불

가침 및 교류 · 협력 의무를 규정한 
'

잠정협정(modus e」irend1)'7)의 성

격을 지닌다는 것이다.8)

한편, 일부 학자들은 남북기본합의서 하에서의 남북관계가 
'

남'의 정치

실체인 대한민국과 
'

북'의 정치실체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개

의 독립된 
'

주권국가'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란 접,9) 그리고 합의서의 내

용과 형식면에서 국제법상 조약에 준하는 외관을 모 두 갖추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합의서의 조약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10)

남북기본합의서의 이와 같은 이중적 성격 때문에 합의서의 조약성 및

국회동의 필요성 여부, 국내 법제와의 관계 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곤

하였다. 어쨌든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발

효시킨 문서로서 우리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11) 국민적 합

의를 이루고 있는 문서임에는 틀림이 없다. 문제는 남북한 당국의 합의서

이행에 관한 의지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김대중정부의 기본합의서

이행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정부의 정책을 지원한다는 차

원에서 국회가 기본합의서 지지결의를 하고 북한에 대해서 이행을 촉구

7) 
' 

잠 
' o]라 함은 []] 관 는 쌍방 과及 厄 상玄 관계를 맺는 약속

로, 국제법상 분쟁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간에 편의적으로 체결하는 잠정적인 협정이다.
8) 정세현, 

" 「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의미," 「통일문제연구, 제4권 1호(1992년

봄호), p. 12; 통일원, 위의 책, p. 28.

9) 1991년 9월 17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연민공화국은 각기 유엔의 회원국이 되었다. 유엔헌

장은 회원극의 자격을 독립된 
'

주권국가'로 국한시키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각기 별개의 
'

주

권국가'의 자격으로 유엔회원국이 된 것이다.

10) 제성호, 
"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기본합의서의 조약성이 인정돼야 한

다," 
T
통일한국, 1998년 3월호, p. 24. 제성호 박사는 기본합의서의 조약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

다. 
" 

기본합의서는 내용과 형식의 면에서 국제법상 조약에 준하는 외관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하

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남북관계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이며, 기본합의서를 국제법상의
조약으로 체결할 의사가 없었음을 근거로 동 합의서를 조약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 결과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 채 표류해 온 게 사실이며, 학계 및 재야로부터는 정부의 기본합의서 이행의

지에 대한 의구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11 ) 당시 

" 

정부는 
' 

기본합의서'가 국가와 국가간에 체결된 일반적인 
'

국제조약'은 아니지만, 향

후 남북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대의기관힌 국회에 특별보고 하는 등 제반

절차를 거쳤다. 
"

통일원, 앞의 책, p. 15.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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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

하나의 민족에 두 체제가 존재
' 

한다는 현상을 인정하고 그둘간의 화해를 개시하어 통일을 하기로 한 약

속"이란 점에서 
'

신사협정'으로 본다. 합의서의 내용은 잠정협정의 성격과

조약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 형식은 두 제제간의 
'

신사협정'의 성격을 
.

지니고 있디-는 것이다. 
'

신사협정'이란 그것을 은 당사자가 공동이익의

필요성읍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할 때만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기

본합의서는 
'

힌실점검(reality testing)의 과정을 거쳐서 적실성과 실현

가농성을 중멍해 나가지 못하면 
'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 hecy)'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다.l )

기본합의서 발효를 앞둔 1 992년 1월초 남북의 두 정상은 연두기자회

견과 신년사를 통해서 
'합의서 

이행을 다짐했다. 노 태우대통령은 연두기자

회견에서 
"

합의서 내용을 실천에 옮겨 본격적인 낱북 공존공영시대를 열

어나갈 것"을 천명했고, 김열성주석은 
"

남북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함으로

써 조 국통일을 하루 11블리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기

본합의서 채택 당시 남측은 기본합의서를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

공

존공엉합의서'로 인식했는데 비해서 북측은 
'

조 국兮일 3대원칙' 구현을 위

한 
'

통일합의서'로 인식했다.

북한은 
'

고려먼주연방공촤국창립방안'과 
'

7 . 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

본'骨의서 등에서 확인된 통일 3원칙을 일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기본합

의서를 보는 관점과 해석의 기준이 그 기본정신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드 러냈다. 북한은 기본합의서의 성격을 
'

통일합의서'(1992년 1월 14일

평양방송)라고 규정하고, 
'

교류합의서'(1992년 1월 1 4일 평양방송)와
'

공존공영합의서'가 아니라는 입장(로동신문, 1992년 1월 1 2일)을 건지

해 왔다.

12) 안병준, 앞의 논문, p. 50J5.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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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채택 당시 북한이 굳이 
'

통일합의서'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나선 것은 
'

통일'이라는 민족적 대의명분을 선점하고 합의서의 해석에 통

일 3원칙을 원용하여 그 실천과정에서 
'

남조선혁명'을 가능케 하는 여건

을 조성하려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그 이유는 북한이 기본합

의서를 
'

조 국통일 3대원칙의 구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국

가보안법 철폐와 밀입국자 석방, 연북연공 정권 수립, 정치협삼회의 및

연방제 주장과 연계시켰기 때문이다.13)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당시의 남북관계에 었어서는 양측이 제한된 협력

의 필요성에 공동이익을 갖고 있었지만 적대감과 불신감을 완전히 해소

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것은 불안전한 평화와 안정상태이며, 화해협
' 

력은 개시했지만 대결과 경쟁은 계속되는 상태인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는 이와 같이 불안전한 평화공존상태를 공식화하기 시작兎지만, 남북한당

국은 이 문건을 잘 실천하여 보다 진전된 상부상조 · 공존공영의 이익공

동체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履 . 남북기본합의서 불이행의 윈인과 적임

I . 남북한의 장기적 갈등구조

남북한간의 장기갈등은 안보이익 갈등(conflict o f secur ity

interest)에 연유한다. 장기갈등을 해소하려는 남북의 첫 화해시도인 
'

7

. 4 공동성명'이 이행되지 못했는데 이러한 화해 실패의 주요 원인은 전

한반도에 배타적 · 독점적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쌍방의 안보이익을 수호

하려는 강한 의지 때문이었다.14)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 구했고 남한

과 미국의 고위정책결정자들은 북한의 남침을 우려하여 대북 핵공격 시

13) 「
내외통신,, 종합판, 제45권, 1992. 1. 1- 6. 30, pp. 441-444 참조.

14) Youn 8 Whan l(ihi, Politics an d Policies in o」ivided forea·' IPes imes In Contest(Boulder

an d London: Westview Press, 1984), pp. 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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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리오骨 상정한 한 · 미 대규모 3군 합동 
'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걸정
. 실시하였으머 이는 북한의 안보이익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다.15) 나

아가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헙럭에 역점을 둔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실패도 쌍방의 안뵤이익 갈등에 그 이유가 있다.

즉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 기의 개발은 남한에 안보상

의 사활적인 위협으로 쟉용했고, 이에 한 · 미 양국은 
'

팀스피리트'훈毛 재

개와 IAEA 핵사잘 요 구로 대응했다. 북한은 남한의 이러한 태도야말로

북한의 주권과 사회주의제제 안보에 중대한 도 전이라고 비난했고 준전시

적 동원제제를 강화하었다. 남북 양측의 타협과 양해의 산고와 진통속에

이룩한 남북기본합의서는 결국 북한의 핵문제 앞에 무릎을 晋었다. 이와

같이 남북한간의 각기 안보 이익을 위한 군비경쟁으로 군사적 갈등구조

가 일상화되고 있어 납북기본합의서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것이

다.16)

한편, 분단 이후 이데올로기적 정체성(ideological identity)의 과도

한 상충이 남북한 장기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정면으로 대치된 이데

올로기적 정제성은 
'

7 · 4 공동성명'과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실패의 원인

이었다. 
'

7 · 4 공동성멍' 채택 이후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의 
'

유일체제'

구축과 이른바 
'

한국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남한의 
'

유신제제' 구축, 그리

고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남한과 
'

우리식 사회주의(붉은

기사상)'와 자립적 민족경제 건셜 노선을 추구하는 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정체성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았턴 것이다. 현단게 남북한간의 이데올로기

적 체제갈등은 납북한의 지배세력이 각각 
'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

주

체형 국가사회주의'를 상대방에게 이식시키려는데에 기인한다.17)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1 ) B. C, l(oh, 
"

The Inter-korean Agreement o f 1972 iln d 1992, 
"

/J)rea an d 9bf·Id Affao-s,

Vol 
. 16, No. 3(Pal l 1992), p. 69.

16) 선학태, 
" 

남북한 갈등해결 메카니즙, 
" D'한국정치학회보J, 32 집 3호(1998년 가을호),

pp. 214-215.

17) 위의 논문, p.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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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남북한 당국은 서로 자기의 권력을 상대방 지역으로 확장하

거나 흡수당하지 않기 위해서 안보이익갈등을 지속하고 이데올로기적 체

제갈등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을 지속해

왔다.

2. 합의서 불이행의 북측 책임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

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18)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우리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

북남합의서에서 재叫인된 조 국통일 3대원칙을

거부한다면 그에 기초하여 마련된 북남합의서의 모든 조항들도 무의미하

게 되고 결국 북남합의서 자체가 빈종이장으로 남아있게 된다"19) 고 주

장하면서, 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못한 원인을 남측이 통일 3원칙을 성

실히 이행하지 않는데서 찾고 있다.

북한은 
"

조 국통일 3대원칙은 북과 남이 합의하고 민족앞에 선언한 민

족공동의 통일강령"이라고 하면서 
"

조국통일을 위하여 북과 남이 의거하

여야 할 유일하게 정당한 원칙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3대원칙밖

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였다. 따라서 
"

민족공동의 기초인 조 국통일 3대

원칙이 흔들리면 북남관계와 조국통일과 관련한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18) 조국통일 3대원칙은 1972년 5월 3일 김일성이 
'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

선측대표들과 한 담화' 
"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에서 처음 제시되고, 이를 남한이 수용함

으로써 
4

7 . 4 공동성명'에 의해 내외에 선포되었다. 김일성이 
"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에

서 밝힌 내용은 첫째,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

현해야 한다. 둘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셋

째, 조국통일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북管

은 
4

7 . 4 공동성명' 발표 이후 
'

조국통일 3대원칙'을 
"

민족공동의 행동강령, 조국통일의 대원칙"

이라고 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

면서 그 구체적인 조 치로서 T 무력중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借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卷 군대

와 군비의 축소, 卽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 중지, 恭 평화협정의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5개항

목을 제안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략사 2,(서울: 돌베개, 1989>,

p. 335.

19) 북한이 1999년 2월3일 정부 . 정당 . 단체 연합회의에서 채택한 「 남조선당국과 해내외의 정당,

단체 및 각계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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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0)

'

7 . 공동성멍' 발표 이후 남북한은 통일 3원칙에 대한 해석문제로

갈등을 빚기 시작兎다. 북한은 자주의 원칙은 주한미군 철수와 외세의 간

섭 1씨제이고, 평화통일 원칙은 남한의 무력과 군비증강 및 군사훈련 중

지, 정전협정의 대미 평화협정으로의 전촨이머, 민족대단결은 남한의 국

가보안법의 철페를 의미한다고 計힘으로써 남북간의 통일3원칙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하玆다.

북한이 표면적오로는 합의서 불이행의 책임이 통일 3원칙의 이행을 거

부한 남측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회주의권 붕괴를 전후한 북한의 생

존전라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깃이다.

A-한은 
'

1 989년의 친 자본주의(pro-capitalism) 혁명'읍 기점으로

사회주의귄이 붕괴되고 1 990년 1 0오 3일 독웝통일이 실현되자 다급한

나머지 국내외적으로 체제유지를 위한 조치를 생존전략 차원에서 강구하

기 시작했다. 대외적으로는 UN을 통한 체제보창을 위해 그동안 반대해

왔던 남북한 UN동시가입(1991년 9월 1 7일)을 실현하고, 남한과는 남

북기1합의서(1992년 월 1 9일)를 발玄시킴오로써 
'

남북불가침' 합의를

이루어 냈다. 그 리고 내부적으로는 
'

우리식 사회주의'론을 통해서 주민들

의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핵무기 ·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은멀히

7진兎다.

북한이 1 980년대 말부터 1 990년대 초 에 남북고위급회담에 응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 · 발효시킨 것은 국제환경 변화에 자극을 받은 결

과였다. 사회주의권 뭉괴로 인한 체제위기의식, 흡수통일 공포증, 국제적

교립과 경제난의 심화 등으로 북한은 현상유지나 평화공존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었턴 것이다. 따라서 1 990넌대 초 의 남북대화는 그 이전의

w w

20) 위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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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남북대화와는 叫연한 차별성을 갖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북한이 유리한 협상환경을 이용하여 공세

적으로 
'

대남혁명전략'의 일환으로 남북대화를 주도했다고 한다면. 1 990

년대 초의 남북대화는 체제위기에 봉착한 북한이 수세적 입장에서 
'

체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낭북고위급회담에 호응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였

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근본적인 변화와 남북한 국력격차의 심

화 등 협상환경의 변화는 협상의 본졀을 변화시켰고 협상전략의 변화를

초래했던 것이다.21)

북한은 198싯년 1월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22)을 통해서

북 · 미간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한간 불가침선언 채택을 통한 
'

한반도평화

보장체계' 구축을 시도해 왔다.23) 미국과의 직접협상과 미군철수를 겨냥

한 3자회담 제안은 남한과 미국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兎다. 북한의 3

자회담 제의는 평화협정 체결문제와 불가침선언 채택문제를 분리하여 
'

선

북 · 미평화협정 체결과 미군철수, 후 남북불가침선언 및 군비축소' 문제

를 논의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었다.2회

21 ) 임동원, 
"

남북고위급회담과 북한의 협상전략," 곽태환 외 공저, 앞의 책, P. 73. 남북고위급

회담 남측 대표로 참여했던 임동원은 북한이 공세적 입장에서 임했던 1970년대와 1980년대 남북

대화를 의사(疑似)협상으로 보았으며, 수세적 입장에서 임했던 1990년대 초의 남북고위급회담을

진의(眞意>협상이었다고 평가한다.
22) 북한은 1984년 1월 10일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에서 북한과 미국

그 리고 남한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제의하였다. 원래 3자회담은 1979년 7월 1 일 카터 미국 대통

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양국 대통령의 공동제안으로 
' 

한국 · 미국 · 북한간의 3당국자간 회담'으
로 제의하였으나 북한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23)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통일의 전제조건 차원에서 미군철수

를 위한 3자회담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 
"

공화국 정부는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의 자

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 1980년대 초에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우리와 미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열고 거기에서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북과 남 사이의 불가침

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으며 연이어 여러 가지 평화회담을 발기하고 북과 남 사이의

폭넓은 접촉과 대화의 마당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토통일원, r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IV집

(1988), p. 794.

24) 고유환, 
'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북한의 전략: 북 · 미협정," 곽태환 외 공저, 
「한반도 평화체

제의 모색.(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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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한이 
"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骨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북한

의 주장과는 달리 남한의 잠여는 -ty 미 평화협정

� 

체결을 위한 옵저버에

불과한 것이라는 짐과 A-한이 (3자회담이리-는 형식을 통해 북미직접협상

의 길을 열어보러고 했다는 점에서 3자회담은 미국과 남한의 거부로 실

현될 수 없었다.

북한은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 북미간 우선 협상의 필요성에 대해 미

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이머 주한 미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찾고 있다.25)

당시 북한은 북 · 미간 직접협상 채널을 확보하여, 북 · 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조선문제해결, 즉 한반도 공산화통일의

기본 전제라고 보고 미군철수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미군철수에 대한 납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남북간 불가침선언을 체결하자고 제의했

다. 6)

북한은 1 90년을 전후한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여 3자회

담을 
'

선 남북회담, 후 북미회담'오로 분리 개최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

다. 7) 북한은 1 993년 김일성 신년사를 통해 
"

조선의 통일(제는 우리

먼족이 주체가 되어 해결하어야 할 민족적 문제인 동시에 유관국들도 책
w

w w

25) 
"

우리 니-라에서 북과 남사이에 군사적 대치상태를 헤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서는 우
선 미국과의 사이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깃은 미국이 조신정전협정의 체결일방으로 되여있을 뿐
이·니라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모든 군사통수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당국

에 보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연합회의 편지,,0'로동신문,],, 1984.

1. 11; 
R'남북한통일제의자료총람,」, 제2권(서울: 국토통일원, 19簡), pp, 9덧-977.

26) 
" 조미시·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조선에서 o]군이 철거하게 되면 우리 나라의 평촤를 위협하

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근원이 7어질 깃이머 조선문제를 평회.적으로 해겯할 수 있는
기본남보가 마런되계 될 것입니다. . . . . . . 이러한 불가침신언이 제%되변 우리 나리.의 평화는 공고한

것으로 되고 이른바 <<미군 철수후 문제>>는 믿읍직하게 담보되게 될 것입니다." 허담, 
「조선에서 펑

화의 답보를 마련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할데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
보Y, [l'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i, 제]V집 (서울: 국見통일원, 1988), p. 開1.

27) 조평통 서기국장 안병수 기자회견문(1990넌 6 27일)에 의하면, 북한은 1990년을 전후한 국

제정세의 급격한 번회·에 처하여 
" 

미국이 3자회딤·에 응하지 않고, . . . . .
또한 북미 양자 회담에도

응하려 하지 않고 있는 형편에서. . . . . . 북과 낱 사이에서라도 해걸할 수 있는 깃을 해결해 Y지."

는 현실적 도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임동원, 잎:의 잭, pp. 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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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느끼고 적극 협력하여야 할 국제적인 문제"라고 밝힌 이후 북한은

민족내 남북한간의 노력을 통한 공존의 길보다는 미국 · 일본과의 관계개

선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었다.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계기로 미국

과 고위급 직접협상을 꾀했다. 그 동안 제국주의를 반대하면서 미국과 적

대관계를 유지하던 북한이 탈냉전과 함께 가장 우선적으로 미국과 직접

협상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사회주의의 전반적 위기 속에서 그들의 체제

유지와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탈냉전과 함께 북한은 미국과의 직

접협상을 통한 관계개선을 생존의 
'

중심고리'라고 판단하고, 대미 접근전

략을 추진하고 미국으로부터 체제유지를 담보받기 위한 생존전략과 
'

벼랑끝

외교(brinkmanship diplomacy)'를 추진하였다.

북한은 
'

핵개발카드'를 활용해서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북 · 미합의

문을 채택하고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과 북 · 미 연락사무소 설치 합의,

경제제재완화 및 경수로와 중유 지원 등의 실리를 얻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였다. 북 · 미합의문 채택을 계기로 북한은 이른바 
'

통미봉남'정책을

지속하면서 남한당국과는 대화를 기피하는 남한당국 배제정책을 지속하

고 있다. 따라서 북 . 미합의문이 체택되면서 남북기본합의서는 
'

사문화

(死文化)'되고 말았다. 현재에도 북한은 북 · 미합의문은 예정대로 이행하

고 있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는 북 . 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과

정에서 
"

남북간에는 기본함의서를 통해서 불가침합의를 이뤄놓았다"고 주

장할 때 잠시 언급될 뿐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탈냉전 이후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생존의 
'

중심고리'

라고 판단하고 핵무기 또는 미사일개발, 전쟁불사론 등을 대미협상의 지

렛대로 삼아 체제보장과 경제난의 동시적 해결을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냉전 이후 미국은 한반도 분단의 
'

원흉' 또는 
'

철천지 원쑤'의 위치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

안정자(stabilizer)' 또는 
'

균형자(balancer)'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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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매김되는 한편, 민족공동번엉을 이루어야 할 남한은 
'

주적'으로 부각되

4다.

냉전시대에 있어 북한은 반제.자주의 논리에 따라 그둘만의 독특한 
'

평

화' 개념을 제시하고, 한반도 공산촤통일의 전제조건을 마련한다는 차원

에서 미군철수를 겨냥한 한반도 평화제제 구축을 주장해 旻다. 냉전시대

북한의 대남전릭· 구도는 대미 평화협정 체결- 유엔사령부 해체- 주한

미군 철수- 한미방위조약 페기-· 언방제통일 또는 무력적화통일로 이어

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최주의 붕괴 이후 북한은 제제수호와 생존전략 차원에서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용인하면서 미국과 평촤협정(잠정협정)

을 맺어 적대관계룰 청산하고, 미국으로부터 체제유지를 담보 받고자 대

미접근을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미군철수룰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지만, 비공식

적으로는 한반도에서의 미군주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미군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 북한은 미군이 북한의 납침억

지뿐만 아니라 남한의 북리억지에도 기어하고 있다는 
'

이중봉쇄 또는 이

중억지(double con tainment or dual deterrence)'의 논리를 수용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9)

團 고 團

고 

團 부 

團 團 團

團

고 團 團 團 團 團

28) 1996년 4필 29일 미국 조지이.대 국제문화센타 주관으로 열린 한반도문제 세미나에 잡석한 셀리그 해

리( 키·네기펑톼제단 언구원은 북한의 길영남외교tA이 주한미군은 한반도 언방정부가 수립되고 난 후에

철수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健다. 그리고 이종혁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조선로

동당 부부징·)과 박승덕 북한 민족문제언구회 회장 등도 
"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직접적이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박승덕)"고하먼서 

"

미군이 한반도에서의 이러한 평화유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等을 것이다.

현재는 미군이 신뢰구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이종혁)"고 말했다. ([f동아일보1, 1996넌 5월 1

일. )
29) 고벙철, 

" 

한반도의 평파체제 구축 및 군사)] 긴장완화, 
" h'통일연구, 창간호(연세대 통일연구

원, 1997), P.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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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합의서 불이행의 남측 책임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 · 발효시켰던 노태우정부는 탈냉전이라는 시대

흐름과 남북한 국력 격차에서 나온 자신감 등을 반영하여 대북정책에 있

어서는 전향적이고 고무적인 정책을 추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88년 7윌 7일의 
'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 · 7선

언)'은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규정함으로써 남북

간 대결구조를 화해구조로 바꾸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89년 9월 1 1일 발표한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7 · 괵

공동성명에서 합의했던 통일 3원칙 중 민족대단결을 제외하고 
'

민주'를

추가하여 
'

자주 · 평화 · 민주'를 통일원칙으로 제시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통일3원칙에 대한 이행의지를 의심 받곤 하였다.

한편, 김영삼정부는 출범과 함께 스스로 
'

문민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

면서 과거 정권과는 다른 정통성을 갖춘 
'

문민민주정부'라는 점을 강조했

다. 탈냉전시대의 도 래와 함께 출범한 문민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분단 반

세기에 가깝도록 해결하지 못한 민족통일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급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턴 것도 사실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

임기중 남북연합의 달성'을 표방하였고,

취임사에서는 
"

어느 동땡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 엾다"고 하면서 대북

정책에 있어 민족우선론적 입장을 취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T

그리고 통일방안으로는 노태우정부의 한민족공동체방안을 계승하여 
'

한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하

였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흡수통일의 자신감을 반영하여 통일추진의

기본철학이 
'

자유민주주의'이며, 통일의 접근방도가 
'

민족공동체'임을 분명

히 밝히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통일방안에서 다소 모호하게 제시되었던

이 두 가지 중심개념을 분명히 하고, 통일 원칙으로 
'

자주 · 평화 · 민주'를

그대로 제시하였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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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엉심성부의 민족우선론 제시(1993년 월 25일 취임사), 대북 쌀지

원(1995년 6-7월), 4자회담 제의(1996년 4윌 1 6일) 등의 주요 대북

정책은 치밀한 대북전략의 부재와 남한당국의 선의에 대한 북한당국의

왜곡 그리고 통인관련 부처간의 정책조정 미숙 등으로 실효骨 거두지 못

兎다. 김영삼대통령은 대북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청사진과 치밀한 전략

없이 국내정치적 고려와 어론에 따라 즉흥적오로 대북정책을 주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책의 타이밍과 정책에 수반되는 득실에 대한 충분한 검

토 없이 결정된 대북정책은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기도 했다.

'

문민정부' 출범 이후 납북관계는 한때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관게개선이 모색되기도 하옜요나 전반적으로는 
'

적대적 긴장관계'를

지속하였다. 김일성 사망 이후 
'

조 문'문제를 계기로 다시 경색된 남북관계

는 1994년 1 0원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북한당국이 추진

하고 었는 이른바 
'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에 의한 남한당국 배제정책으

로 판게개선의 실마리骨 찾지 못했다.

한국을 배제한 채 북 · 미접근이 가속화되자 김영심-정부는 북한이 생존

전략차원에서 추전하고 있는 이른바 
'

통미봉남'정책은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한미간의 공조체제에 균열을 꾀하는 한미 이간술

책이라고 보고, 4자회담의 틀로 북한을 끌어들여 낱북한주도하의 항구적

인 한반도 평화체제骨 구축하고자 하였다. 1 996년 4월 1 6일 한미 공동

명의로 제안한 4자회담은 정전협정의 당사자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한다는 형식논리상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

한반도문제의 당

사자 해결원칙'을 포 기했디-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惱 團 團 w 醫 團 團 團

30) 남북기본합의서를 조국통일 3대원칙의 구현으로 인식해온 북한은 남측이 민족대단결에 의지

가 4을 뿐만 아니라 기뵨합의서의 이헹에도 관심이 없다고 판단雙을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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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김대중정부의 기본합의서 이행 의지

분단정권 수립 반세기만에 여야간 정권교체를 싣현한 김대중정부는 
'

햇

볕론'에 입각하여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중정부는 새

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역대 정권들이 이루어놓은 합의사항을 이행

하는 것으로부터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려고 하고 있다.

여야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과거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

획기적인' 대북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남북기본합

의서체제로의 복귀를 강력히 추전하는 것은 정권교체기 때마다 나타났던

대북정책의 혼선을 막고,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대북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이유

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31)

첫째, 남북기본합의서는 분단이래 최초로 남북한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

는 책임있는 당국간의 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문서로서, 남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가운데 분단체제를 평화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남

북간의 합법적인 합의문서라는 점이다. 따라서 김대중정부는 교착상태에

EB]-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합의서체제로 복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대중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강조하는 것은 
'

한반도문제

의 당사자해결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영삼정부 시

기 걱자회담의 제의와 북한의 식량난 등으로 한반도문제가 국제화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북미관계 진전에만 관심을 보일 뿐 남한당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구사해 왔다. 검영삼정부는 북한이 괵자회담에 응하지 않으면 정

31 ) 고유환,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가능한가, 
" 「

북한」 1998년 4월호, pp.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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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차원의 식량 및 경제지원이 어렵다는 A자회담 지상론'과 정경연계정책

을 兎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생존의 
'

중심고리'를

미국과의 판계개선에서 찾는 대신 납한당국과의 대화룰 거부함으로써 한

반도문제해결에 있어 한국정부의 소외현상이 어러 차레 지적되곤 하였다.

따라서 김대중정부는 남북한간의 각종 현안을 4자회담에서 분리해서
'

이중구도(two track)'로 풀어나가려는 기본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다. 새 정부는 4자회담에서는 한반도 평촤체제 구축문제를 논의하고, 식

량지원과 경협, 이산가족 상봉 등 납북간 현안문제는 납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각종의 납북공동위원회릍 가동하여 해결하或다고 하는 정책방향

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3

째, 김대중정부는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대북제안을 했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

정치적 부담'을 의식하여 기본합의서제제로의 복귀를 강조한 것

인지도 모른다. 과거의 겅힘에 의히-면, 우리 정부가 획기적인 대북제안을

하거나 대북 식량지원 등의 선의를 베풀더라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실효各 가]두기 어렵다. 또한 4자회담의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특정의 대

북제안이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관계진전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4자회담 제의 이후 김영)l-정부는 
"

괵자회담이 한반도 평화문제 협의를

위한 최종적이고 최선의 방안"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

4자회담 지상론'을

兎다. 그리고 4자회담의 성사를 정부당국 차원의 대북지원의 전제조건으

로 삼는 정경연계정책을 구사함으로써 4자회담 제안 자체가 남북관계 잔

전의 
'

걸림돌'로 쟉용하기도 했다.

32) 김대중정부의 이러한 대북정첵 구상은 지난해 3월 16일 제네바에서 열렀던 4자회담 제2차 본
회담의 한국측 기조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송엉식(宋永植) 한국 수석대표가 북한에 밝힌 메
시지는 4자회담과 남북대화를 병헹 추진하고, 평화체제 논의의 촉진을 위해 초보적 수준의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의했다. 그리고 4자회담 제2차 본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남북공동위친회를 가동시키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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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김영삼정부의 주요 대북정책이 치밀한 대북전략의 부재와

남한당국의 선의에 대한 북한당국의 왜곡 그리고 통일관련 부처간의 정

책조정 미숙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펑가를 바탕으로 하여, 현실

적이고 신중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기본합의서체제로의 복귀

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냇째, 남북간에 어떤 합의가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펄요

로 한다는 점에서 남북한 당국이 합의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기

본합의서체제로의 복귀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남

북간 새로운 합의서를 도 출하거나 대화채널을 확보하기까지에는 많은 시

간이 소요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를 
'

잠정적 · 과도기적'으로 관

리하는데 남북한 당국자들이 합의한 기본합의서체제로 복귀하는 것이 효

율적이라는 판단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사문화'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공히 합의서 이

행 의지를 가져야 한다. 다행히 김대중정부는 기본합의서 이행을 선거 공

약으로 제시하고 집권 이후 합의서 이행 의지를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

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북미 기본합의운

이행에 주력하면서 남한에 대해서는 여러 전제조건들을 제시하고 
'

반북대

결정책'을 
'

연공 · 연북정책'으로 전환해야 남북대화와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협의에 응할 수 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과 통일

부, 안기부 등 온갖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할 것"(1999년 1월 1 일 공동

사설), 
'"

조 국통일 3대원칙'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명문화할 것"(1999년

2월 3일 
'

정부 . 정당 · 단체 연합회의' 김용순 기조보고), 
"

외세와의 
'

공

조
'

를 파기하고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할 것", 
"

통일애국단체들(범민련, 한

총련)과 인사들에게 통일운동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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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북한은 1 999년을 
"

우리 민족이 조 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휙기적인

전환을 이룩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해"(1월 1 일 공동사설)라고 하면서 
"

올

해骨 
'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해'로 정하고 이를 위해 온 민족의 힘과 슬

기를 합처나가자"(2월3일 남조신당국과 해내외의 정당, 단제 및 각계인

사들에게 보내는 편지)라又 하면서 
"

반외
.

세, 반제, 반괴뢰 투쟁울 전국적

범위에서 더욱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북한이 올해를 
'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해'로 설정한 것에 주목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

조국통일 3대원칙'의 하나인 민족대단결원칙을 부쩍 강조해 왔다.[}3) 김

정일도 1 997년 8월 4일 발표한 「 위대한 수령 겜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

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란 문헌애서 민족대단결론에 대해서 
"

우리는 민족

적 량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상과 신앙

을 가졌건 또 그가 자본가이건 군장성이건 집권상층에 있건 관계하지 않

고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이다.

l

우리는 지난날 민족앞에 죄骨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뉘우치

고 민족의 편에 돌아선다면 과거룔 지화하고 관용오로 대하머 그와 단

결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34) 그리고 
"

급강산 관광사업은 조국통일

을 위한 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

동포애적 조치i 실현"시켰다는 북한의

주장39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북한 당국은 민족대단결론을 내세

우면서 남한 자본유치를 통한 경제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33) 북한은 1990년 월 24일 김일성의 
'

조국통일 5개방침' 제시, 1991년 8칠 1 일 깁일성 당화
' 

우리 민족의 대단겯을 이룩하자' 1993년 4월 6일 깁일성이 발표한 
' 

전민족데단결 10데강령' 등
을 통해서 

' 

민족대단결' 을 멍분으로 한 통일전선전술을 적극 추진하면서 낱한정부와 민간을 이간

하는 정 A을 구사해 왔다.
34) 김정일, 

「

위대한 수렁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奇을 철저히 관철히-자,(1997년 B월 4일).

35) f
조 선중앙통신.(, 1999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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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기본합의서 이행 전략

공산주의의 실험이 실패하고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현재도 북한은 시대

착오적인 
'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고통과 희

생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려면 북한의 
'

주체사상에

입각한 유일지배체제'가 해체되고 실용주의적인 개혁 · 개방세력이 나오고

정치적 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

혁명적 수령론'에 기초한
'

유일체제' 또는 
'

수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법치 국가라기 보다는 
'

인치(A

治)' 국가에 가깝다. 북한은 당규약이나 헌법 등의 국내법을 통해서 통치

되기보다는 
'

혁명적 수령론'에 따라 지도자가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유일지

배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은 체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당과 국가기관

의 기능이 제대로 쟉동하지 않는 가운데, 군사 우위의 위기관리체제를 운

영함으로써 
'

군사국가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국내법도 잘 지키지 않는

북한 당국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펀이다.

기본합의서체제로의 복귀를 통해서 낭북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김

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북한이 이에 호응해야만 한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을 기다릴 수만은 엾다. 우리가 먼저 합의서 이행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북측의 호응이 없더라도 남측이 일방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부문

고일 엉 L柔君 덕
히면서 남한당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내걸고 남한당국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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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납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

는 북한의 기본합의서체제로의 복귀와 관계없이 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살

러나가야 한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7진할 수 있는 정책은 북한의 태도와

관계없이 적류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a

북측의 호응이 없더라도 남측이 일방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부문은 기

본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와 제3장 남북교류 · 협력 부문이다. 우선 남

북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남측은 북한의 조기붕괴와 이에 따른

흡수통일의 우러를 불식시키면서 북한 체제를 인정 · 존중(1조)하고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조)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는 것

(6조) 등을 우선적으로 이행하여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경분리정책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남북경

헙(15조)과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전반적인 납북교류 · 협력(15조, 16

조
,

21조)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현신직으로 접촉과 교류가 가능한 분야부터 사안적 및 상황적 접

근(case-by-case a pproac h)36)을 점진적으로 시도하되 대북포용 · 정

경분리 · 상호주의를 견지한다. 이론바 기능주의 통합론적 관점에서 남북

간 접촉의 빔위를 
'

접촉점-접족선-접촉면'으로 확대하는 방식오로 접촉

창구와 채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식량난을 계기로 시작된

구호물자지원을 위한 적십자회담, 비료지원과 이산가족문제를 연계한 남

북당국간 차관급 대표회담, 북한의 급강산개방에 따른 판광교류, 그리고

낱북교역과 경협 등의 대북지원과 경제교류를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것

이다.

북한의 식량난을 북한번화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 획-대, 비료 및 농기게 지원 등을 
'

대북포용' 차원에서 지속하고,

관광 및 겅제 교류는 
'

정겅분리'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w

% w

36) 이잉선 · 윤덕롱 · 백태얼, 
" 「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 빙·오6 회고와 과제," tr통일경제�. 1998년
5월호, p. 60.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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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대량의 식량과 비료는 반드시 
'

상호주의'원칙을

견지하면서 이산가족 교류문제와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상호주의원칙 견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햇볕정책이 
"

북한에 양보

만 하는 잘못된 유화정책의 전형"이라는 일부 비판적 목소리와 오해를 막

고
, 북한지도부의 남한당국 배제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상호주의원칙은 반

드시 견지해야 한다. 상호주의원칙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북정

책의 유일한 지렛대(levera肺)인지도 모른다. 미국이 경제제재를 대북정

책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듯이37) 상호주의원칙을 다소 신축적이고 탄

력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이른바 
'

비등가성 · 비동시성 · 비대칭성의 3비원

칙'은 상호주의의 무장해제와 같은 것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고 투자보장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국간회담이 긴요하다는 점을 북한에 설득하고, 나아가 남북기

본합의서에 따라 합의한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평화공존체제를

제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경제공동위원회 등 상호이익이 되

고 합의가 용이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가동해 나갈 것을 북측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북측의

주장을 남측이 수용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

7 · 4 공동

성명'에서 합의한 
'

통일 3원칙'을 재叫인하고, 우리의 통열원칙인 자주 ·

평화 · 민주에 민족대단결을 추가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38) 미

l 전문지 foreI s77 Affa]irs 1999년 1월호에 기 한 글에서

국의 경제제재는 200년 이상 미국 외교정책 병기고의 중요한 무기였다"고 주장하고, 
" 

외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제재, 전쟁, 굴복 등 3가지 밖에 없다"는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말을

인용, 
" 

제재수단이 없다면, 미국은 전쟁을 하지 않는 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999. 1. 17)

38) 이종석 박사는 
" 

북한이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는 통일 3왼칙을 우리의 통일원칙으로 다

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여기에 
'

민주'를 더한 통일 4원칙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이종석, 
"

새정부 대북정책의 방향과 과제," 
「
통일문제연구, 제10권 2호(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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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철수 주장과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러울지라

도 전시 작전통제진 환수문제와 남북간 교류협력과 기본'합의서 이행에

상충되는 국가보안볍의 일부 조항의 개정 등은 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

깃이다. 그리고 북한이 통일애국단체라고 주장하는 
'

범민런'과 
'

한총련' 등

이적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단체들을 
'

민화협'에서 끌어안고 그들을 설득

하는 노 력을 하어야 할 것이다.

넷 , 한반도문제의 당사자해결원칙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기본합의서체

제로 조속히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흡수통일 배제

등의 대북 3원칙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남북대화에 두려움 엾이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문제의 당사자해

결원칙을 포 기하고 미국, 일본과의 관게개선을 서두르는 것은 이들 나라

와의 관계 개선이 북한 체제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북한

으로서는 가능하먼 남한보다는 체제 위협의 가능성이 적은 다른 외국을

통해서 경제적 활로骨 찾아보러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

에서 북한이 미국이나 일뵨과의 협력을 우선시하고 남한을 가능하면 소

외시키려 하는 정책이 설리적인 측면에서 훨씬 불리하고 남한보다 더 좋

은 경제협력의 파트너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우방국둘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남한의 입장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럭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3(3) 북한이 생존전략 차원에서 추진하

는 
'

통미접일배남(通美接0排南)'정책은 워싱턴으로 가서 도쿄를 경유해서

서울로 오 겠다는 계산인 것 같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을 거쳐 워싱턴 또

猛.도 ,其 官'x 富
통한 관광개방을 확대하려는 움직입을 보이는 것은 서울을 통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섯째, 기본힙-의서 이행을 위한 납측 내부의 개혁과 준비가 있어야 한

상A산기2회), p. 17,

39) 이영선 외, 앞의 논문,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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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실업 등 사회혼란, 정계개

편과 내각제 개헌 등 국내정치의 불안정 등은 남북관계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한사회 내부의 부정과 비리 그리고 지역감정

등이 하루 바비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대비 차원의 내부준비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실상을 바로 이해하기 위한 
'

북한바로

알기운동'과 
'

통일교육' 그리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기본합의서 이행의 필요성과 대북 햇멸정책의 당위성을 국민들

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른바 
'

주사파'와 
'

한총련'도 우

리 사회가 骨어안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기본합의서 이행의 대외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북한의 남한당국 배제정

책, 그리고 한미 양국의 4자회담 제의로 한반도문제는 더욱 국제화되어

가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개발, 미사일개발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대

남 무력도발은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통해서 막더라도 여타 민족내부문제

에 대해서는 주변국과의 외교를 강화하여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를 막고

당사자가 해결할 수 었도록 노 력해야 할 것이다. 북 · 미, 북 · 일관계 개

선을 남측이 지원하되 남북관계도 
'

조화와 병행의 원칙' 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VI . 합의서이행을 위한 남북대화 전략

1 . 햇볕론에 입각한 공존공영정책의 지속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은 
'

햇볕론에 입각한 공존공영정책(햇볕정책)'이

다. 김대중정부는 대북정책 목표를 평화 . 화해 . 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

계 개선에 두고, 대북정책 3대 원칙으로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 . 협력의 적극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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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기 생존을 가정하고 남북한이 상호 호혜적 관계를 발전시켜 장

기적으로 민족공동체룰 건실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았다.

북한 역시 1998년 월 18입 정당, 단체연합회의에서 채택한 
'

남조선

의 정당, 단체들에 보내는 편지'에서 
"

민족의 출로를 함께 열어나가기 위

하여 북과 남이 공존, 공영, 공리를 적극 도모하며 동족사이에 합작하고

단결할 용의룰 가저야 한다"고 하여 낱북한간 공존 · 공영을 강조하고 있

다. 따라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었는 
'

햇볕론에 입각한 공존공영정책(햇

볕정책)'은 남북한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이머, 남북기본합의서의

공존공영 정신과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대통렁은 추운 비-림-보다는 따뜻한 햇볕이 북한으로 하어금 옷을

벗게 한다는 
'

햇볕론자'로서 북한이 붕괴하기보다는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 · 개방의 길로 니.갈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북한에 변화를 강요하기
보다는 교류 · 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북한의 번화를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중정부는 
"

교류 · 협력은 납북관계의 연결고리

가 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어 통일한국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적극적인 대북정싱]을 7진하어 금강산 관광의 실현 등 과시적

인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1998년 4월에 있었턴 북경 비료회담 결렬 이

후 당국간의 대화가 진전되지 못했고, 햇볕론에 입각한 대북포용정책, 정

경분리징책(원칙), 상호주의원칙 등에 대한 개념적 혼란이 있었텬 것도

사실이다.

'

햇볕론'에 입각한 대북 포 용정책과 정경분리정책 추진이라 할 때 
'

햇

볕론'은 인식론적 수준에서의 우리 정부의 대%정책관이 되고, 구체적인
정책과 원직은 대북 포 용정책(식량지원 등 인도적 자원의 대북지원 사

업) 추진과 정겅분리정책(남북경협 등 교류 협럭 사업)의 적용이 되는

것이다. 1리고 대량의 비료지원 등 국민의 세급으로 지원하는 물자에 대

해서는 상호주의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T 를



a

통일부의 설명에 의하면. 햇볕정책은 T 안보와 화해 . 협력을 병행하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일毛는 말로서, 卷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

록 유도해 나가는 정책으로, 卽 단순한 유화정책이나 일방적 시혜정책이

아니고, I 적극적인 참여정책(engagement po licy)이다. 여기서 검토

해야할 사항은 적극적인 참여정책 또는 포 용정책에 대한 개념상의 혼란

문제이다. 통일부는 
"

햇볕정책은 남북간의 류협 을 통해 북한의 변화

와 개방을 촉진시킴으로써 급변사태 없이 북한을 연착륙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참여정책(en a emen t po licy)이라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근에는 
'

햇볕정책'이라는 표현보다는 
'

포 용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럴 때 미국이 사용하는 대북 
'

포 용정책'과 우리의 
'

포 용

정책'이 어떤 차이가 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미국의 경우는 탈냉전과 함께 1 994년부터 개입(engagement)과 확

대(enlargement)라는 동아태전략에 따라 
'

연착륙(soft landing)'론에

입각한 대북 
'

포 용정책(engagement po licy, 개입 또는 관여를 통한

포 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의 대북정책은 
'

햇볕론'에

입각한 대북 
'

포 용정책(embracement po 1icy)'이란 차원에서 
'

햇볕정

책' 또는 
'

공존공영정책'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

본다.40)

햇볕론(햇볕정책)에 대한 용어상의 혼란과 햇볕론이 무조건적인 대북

시혜정책이란 등의 오 해 때문에 햇볕론이란 먈을 쓰 지 않는다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햇볕론에 입각한 정경분리정책의 추진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햇볕정책(sunshine po licy, 陽光政策)은 국제적으로도

공인을 받은 검대중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정책의 
'

등록상표(trade

mar k)'와 같은 것이다. 정부는 
'

햇별론에 입각한 공존공영정책'을 인식론

40) 강인덕 통일부 장관은 1998년 10월 2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감사에서 
" 

햇볕정책

을 새 정부 대북정책의 논질과 내용을 더 잘 표명할 수 있는 포 용정책이나 공존공영정책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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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준과 정책적 수준 그리고 시행상의 원첵 수준으로 나누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뜻을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보수와 진보의 양극촤된 이념 성향 때문에 정부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던 국민 모두로부터 공같을 일기는 어러울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정

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이 
'

현단게에서의 현실적으로 최선의 정책'이

라고 한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국민 훙보를 통해서 여론을 선도해 나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햇별정책이든 바림-정책이든 포용정책이든 어떤 멍칭

을 사용하어 대북정책을 추전하더라도 북한은 일단 
'

이북 흡수정책' 
'

반민

족, 반통일 대결선언'으로 받아둘인다는 점을 같안해 볼 때 남북한 당국

모두 인정하는 
'

공존공영정책'이란 표현이 수사학적으로는 가장 정확한 용

어인 것 같다.

북한의 김용순 당중앙위 비서는 지난 2윌 3일 펑양에서 열린 
'

정부 ·

정당 · 단체 연합회의' 기조보고에서 
"

요즙 남조선 당국이 내놓고 있는 이

른바 대북 포 용정책이란 조국통일 3대원칙의 이념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반북대결정책"이라고 주장喪으머, 남한의 지하방송으로 선전하고 있는
'

한국민족민주전선(민민전)' 기관방송도 지난 2월 2일 내보낸 
"

포 용정책
그 실제를 알아본다"제하의 보도에서 포 용정책에 대한 심한 거부감을 보

였다.

이 방송은 포 용정책을 
"

뒤집어 놓은 흡수통일정책, 반북통일정책"오로

표현하고 
"

김대중정1이 염불처림 떠들고 있는 포용정책이란 북을 개혁개

방오로 유도, 민중중심의 사회주의체제를 허물고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제

제 하에 끌어들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방송은 납한의 
'

대북 포

용정책'이란 용어骨 미국의 
'

대북포용정책'에서 따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

이른바 포 용정책은 외세와 야합, 북의 제제를 허물고 나아가서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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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북에까지 연장하려는 저들의 본심을 반영한

극히 위험천만하고 범죄적인 반민족 . 반통일 대결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3일 평양에서 열린 
'

정부 · 정당 · 단체 연합회의' 검용순 당중

앙위 비서의 기조보고와 2월 2일자 
'

민민전'방송은 남북화해와 협력, 그

리고 교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

남조선 당국과 정당들은 우리와 상응하

게 자주 · 평화통일 · 민족대단결의 조 국통일 3대원칙을 자기의 조 국통일

활동원칙으로, 대북정책의 기조로 명문화하는 조 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

라고 똑같이 강조하고, 
'

포 용정책'이 
'

조국통일 3대원칙'에 배치된다는 시

각을 견지했다.41)

2. 담북대화 추진방향
4

(1) 정상회담

아무리 어렵고 해묵은 분쟁하라 하더라도 분쟁 당사국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신뢰를 조성하고 분쟁해결의 극적인 전기를 마련한 예는 많다. 남

북한간에도 정상이 만나 화해하는 것이 가장 삐-른 분쟁해결 방식일 것이

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

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리又 정상회담은 김일성의 
'

유훈'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에서 김정일의 공식적인 권력승계 작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

에 검일성 사망 전에 합의된 남북정상회담의 유효성을 재叫인하고, 후계

자인 검정일 당총비서 또는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41 ) 인터넷 T 연합뉴스,, 1999.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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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각한 식량난 등 체제위기에 직면한 김정입정권은 낱북간 
'

적대적 의

존관계'를 활용하어 독재권럭을 유지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

에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으러 할 것이다. 김정일 당총비서 · 국방위원장이

우리의 정상회담 제의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정상회담을 위한 기

본 조건은 충족되었끼 때문에 우리축에서 적극적인 입장에서 정상회담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특사교환

김대중대통령은 취임사에서 
"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여러 분야

에서 남<간의 교류가 실헌되기"骨 바라면서 
"

우선 남북기본합의서에 의

한 특사의 교환을 제의"한 비- 있다. 그리고 1998년 3 · 1절 기념사에서

도 
"

당장 통일은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대화와 교류는 이히저야 한다"면서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툭사교환을 다시 한번 북측에 제안"했다.

1 998넌 8 · 1 5 경축사에서는 
"

이미 남북간 합의로 구성되어 있는 분야
t凰공동위원회들을 하루속히 가동"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공동위원회의 정

상운엉에 앞서 장차관J을 대표로 하는 남북상설 대화기구 창설을 제의

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어 대통령 특사를 평양에 보낼 용

의가 았음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가 특사교환을 강조하는 것은 정상회담 실현이 북

측의 내부 사정 등으로 현일적오로 어러운 상횡-에서 납% 최고 통치권자

의 특명을 받아 현안문제를 협의 . 처리하는 데 효율적이기 때문일 것이

다. 공개된 장소에서 남북이 화해하는 모 습을 북한 주민骨에게 보어주기

를 꺼리는 북측의 사정을 고러하어 비공개 특사교촨 또는 당국간 비밀접

촉을 통한 남북간 현안문제 협의骨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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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위급회담 · 고위급정치회담

고위급회담은 기본합의서를 태동시켰던 남북총리급회담을 재개하는 것

과 최근 북한이 
'

2 · 3 편지'에서 제기한 고위급정치회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중단된 회담을 재개하여 기본합의서

이행을 논의하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회담이 될 것이다. 그

러나 북측의 기본합의서체제로의 복귀가 불투명하고 경제 전담 내각 총

리의 
'

한계' 그리고 남측의 대통령과 총리를 분점한 공동정 의 
'

한계' 등으

로 고위급회담의 싣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북측이 
'

2 · 3 편지'에서 제기한 고위급정치회담은 설현 가능

성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 제의는 19걱8년 이후 거

의 매년 2월에 개최해오던 
'

정당 · 사회단체연합회의'의 명칭에 처음으로

남북한 정부당국을 회담의 주체로 포 함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을 대화의 주체로 명시했다는 점은 남한당국 배제정책

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외세와의 공조파기와 합동군사훈련 중지, 국가보

안법 철폐, 남한 통일애국단체들과 인사들에게 통일운동과 활동의 자유

보장 등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국가정보원(구안기

부) 2) 해체 요구가 斗지고 
'

대민족회의' 
'

정치협상회의' 등군중대회식 공

동행사43) 제의 대신에 고위급정치회담을 제의한 것이 특이한 점이다. 그

러나 회담의 형식이 단순한 고위급회담이 아닌 고위급'정치3회담 제의란

42) 국가정보원(안기부) 해체 주장이 빠진 것은 부서 명칭변경에 따른 혼란 때문에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일 수도 있고, 새롭게 태어난 국정원의 역할과 활동을 좀더 지켜 보자는 의미에서 전제

조건에서 제외兎을 수도 있다.
43) 최근 몇 년간을 보더라도 1994년 

' 

민족대회' 1997년 
' 

남북 · 해외동포들의 정당 · 단체 연대회

의' 소집 등을 각각 제안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군중대회식 공동행사 개최 제의가 없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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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전통적으로 주장해왔턴 
'

정치 · 군사문제 우선해결론'에

입각한 대남 정치공세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 위급정치회담

은 과거의 군중대회식 회담의 변헝으로 보인다. 따라서 회담이 열리면 북

측은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대남 정치공세룰 펼

것이므로, 남측에서 원하는 기본합의서 이행 문제, 이산가족문제 해결,

기타 당면한 납북간 현안문제 등의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남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내걸고 상반기중 이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하반기에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회담제의의 또 다른 의도

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상반기 중에는 금창리지하시설 의혹 해

소 의 대가로 식량지원 획-보 및 경제제재 해제 등 북미관게 개선에 주력

하고, 또한 남측오로부터는 대량의 비료를 지원 받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하반기 회담개최를 제의한 것이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지난해 4윌 베이징 비료회담 제의 때도 북측은 
'

남북관계 개선방안과

비료문제를 포 함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자고 해놓고 회담이 열리자 
'

선

비료지원 합의 후 상호관심사 협의' 입창을 고수하면서 비료지원 叫보에

만 관심을 보일 뿐 이산가족문제와 특사교환문제를 협의하자는 우리측의

요구를 끝내 거부한 데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번 고위급정치회담

도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인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교류협력, 이산가족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

추과'를 턴져놓고

막상 회담이 열리면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대남 정치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告다.

따라서 북한의 정획-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회담제의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요구하고 실무급 에비회담을 제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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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관급 당국회담

지난해 괵월, 3년 9개윌만에 열린 남북 당국간 차관급대표회담이 결렬

됨으로 현재까지 남북당국간 대화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 당국

의 상호관심사인 비료지원문제와 이산가족문제 및 특사교환문제를 연계

한 차관급당국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여 현안문제의 
'

일괄타결'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비료지원의 경우 파종기를 놓치면 협상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기 어렴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소 
'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5) 4자회담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괵자회담은 제3차 본회담

(1998. 10. 2 1-24)에서 분과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제4차 본회담

(1999. 1 . 18-22)부터 분과위가 가동되어 이제 본궤도에 올랐지만 진

전속도는 매우 느리다. 당분간 칫자회담에서 의미있는 대화가 이뤄지기는

어렵겠지만, 계속된 회담을 통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6) 적십자대표회담

당국간 회담이 결렬된 상태에서의 유일한 대화채널은 적십자회담일 것

뇨'킬 認認,즘칩떱 / /混'L
적십자회담이 제3차 대북구호물자 전달절차 협의를 위한 제5차 남북적십

자대표접촉(1998. 3.25-27) 한차례밖에 열리지 못했다는 것과 옥수수

기준 5만 톤이라는 소규모 지원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나서서 민간단체

들의 대북 구호물자 지원을 호소하여 지원규모를 널려나가야 할 것이다.

리고 가능하면 정부차원의 대북 구호물자 지원은 세계식량계획 (W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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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제적십자사언맹 등의 국제지원기3[를 통하지 않고 대한적십자사骨 통

해서 직접 북한에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7) 남북연락사무소 복원

남북간 합의로 구성되어 았는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정상 운영하는 것
4

이 바림커하지만 이것이 어의치 않을 경우 남북연락사무소를 하루 속히

복원44)하어 이곳에서 남북간의 제반 현안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해야

할 짓이다. 납북언락사무소의 복원은 상호 실체를 인정한다는 상징적 의

미巷)와 남북관계의 정상화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북 . 미 언락사무소 개

설 이전에 반드시 복원할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할 것이다.

(8) 민간급 대화채널의 확대
I

북한이 생존전략 차원에서 남한당국 배제정책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사회단체, 민간단제, 기업 등 비정부간 대화채널을 확보하여 대북

접촉창구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남북겅협과 대북 식량지원 및

경수로지원 등을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토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본 동

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

리고 남북당국간 대화가 여의치 않을 겅우 위기에 처한 북한을 평화적으

로 관리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양한 사회단제 . 민간단제骨과 기

업 등 비정부간 접촉채널을 확보하여 대북접촉 창구를 늘려나가야 할 것

이다.

團 團 團 團

團 團 미 고 

團

귀 

團 野 團 團 고

團 고 미 부

44 > 남복언락사무소는 남북기본합의시 제1장 7조 
"

납과 북은 서로 긴밀한 연락과 협의릍 위하여
이 합의서 발A 후 3 개월 안에 판문접에 낱북언릭·사무소暑 설치 . 운엉한다51에 의거하어 1992년

월 설치하였다. 남북연락사무소는 남북간의 연락이나 회담과 관련된 실무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있으나, 대촤의 중단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수헹하지 못하다가 1994년 7월 남북
졍상회답을 준비하기 위한 설무접촉 장소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정상회담좌절 이후 특省한 기능
을 수헹하지 못하다가 결국 199(i년 11일 19일 북측은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고 다음날 이를 폐쇄
시커 버렀다. 이영선, 앞의 논문, p. 47,

45) 진헌준, 
" 「

납북기본합의서, 이헴 방안," If

통일경제,」, 1998년 3일호,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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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창구의 다원화를 통해서 북한을 개방사회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

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는 비정부단체들이지만 북한은 형식상 비정부단체도 실질적으로는 당과

정부의 외곽단체들이기 때문에 북한이 당국간 대화를 기피하는 현단계에

서 북한을 개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은 전략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

러나서 치밀한 대북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은 비정부차원에서 수행하

는 대북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젓이다.

특히 북한이 처한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위기를 북한 변화의 계기로 삼

는 전략적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 접촉창구를 다원화

해서 북한을 개방사회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펴야할 것이다. 교조

적으로 경직된 북한 지도부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

정치'의 힘이 아

니라 
'

자본'의 힘일 수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 협력은 일관성 있게 지속되

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경협이 변화무쌍한 정치적 파고로부터 영향

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習. 맺음말

분단 반세기동안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는 
'

선 합의 후 불이행'으로 점철

되어 왔다. 아직도 남북한의 국내 정치 · 경제적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

에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특히 내부

의 어려운 사정을 남북간 
'

적대적 의존관계'로 풀려고 하는 김정일정권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당국간회담에서 의미있는 합의를 이뤄내기는 어

려울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당국간 회담을 성사시키는 노 력

은 필요하겠지만 대화를 
'

구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최근 북한이 
'

민족대단결론'을 펴면서 관광개방 등 남한 자본 유치에 관

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대남관(對南觀)이 점차 바뀌고 있다는

- 103 -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남북간 경협이 叫대되면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

아질 것이고, 니-아가 납북간 경제공동체骨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납북경협이 활성화되면 투자보장협정 등을 위한 당국간 대화도 불가피할

것이다.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던 
'

햇볕론에 입각한 공존

공영정책'을 지속하면 북한의 경제적 토대도 변하고 주민骨의 의식도 변

하고 나아가 북한지도부의 인식도 변하게 될 것이다.

앞요로 우리 정부는 국제화된 한반도문제를 당사자간 해결 구도로 정

착시키는 노 럭을 지속하면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남북간의 민간차원의

접촉을 정부차원의 대화로 발전시키는 대화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민간차원의 합의사항을 정부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당

국간 대화의 필요성을 북한에 실득하고, 그둘이 당국간 대화에 나와야 경

제난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공동번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북

한당국에 인식하도록 노력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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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론내용 
.

사회자 : 말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한양대학교 유세희 교수님께

서 먼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유세희 : 대체로 상황에 대한 분석, 즉 진단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을 하

면서도 처방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처방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하기야 어떤, 선뜻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처방을 만든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면서도 일부 수용을 하는, 어떻게 보면 상호 모순되

는 주장이 보입니다.

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우선 기본합의서 이행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또

기본적인 맥락이 3단계 통일방안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볼 때 이전 정권

의 정책을 부정하지 않고 발표자 말대로 승계한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마는 실제면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매우 다릅니다. 실제 정책을 추구하는

내용면에서 보면 우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햇볕정책이 단적으로 잘 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대북관계에 있어서 레버리지로 썼었던 강경정책, 물론

현 정부에서도 대북 3원칙이라고 해서 제1원칙이 무력도발을 불용한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두번째, 세번째 원칙 즉, 햇볕정책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1원칙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지 의문시되어 가지고 대북강경정

책을 지금 현재 포 기한 상태이고, 또 당근에 해당되는 소위 경제적인 지

원 중단문제도 현재 정경분리 원칙, 또 심지어 발표자가 지적했던 상호주

의도 지금 포 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언 지금까지 엾었던 새로운, 오늘 아

침 조간에 모 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일대 모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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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잘 성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도 바램입니다마는 남북관계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겐 상당히

고약한 상대가 있어 우리의 의도를 사사건건 좋지 않게 해석하고 여기에

응하면서도 나쁘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문제인데다가 또 현 정

부의 대북정책의 큰 걸림돌은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0. .

내부적으로는 대북정책의 정치적 지기 기반이 될 수 있는 국민들의 지

지가 출범부터 제1당의 지지에 의한 그런 마이너리티 정부라고 하는 정

치적 배경이 있고 또 IMf 체제가 상당히 어러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

고 외부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문제인데 물론 미국에서 클린턴도 방한해

서 헷볕정책을 지지한디-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발표자도 지적한 것처럼

소 위 미국 사림-骨이 V하는 En gagement po licy를 전부 포 용정책이리-고 번

역을 하지만 미국에서 말하는 포 용정책과 우리 정부의 포 용정책의 내용

이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선 미국의 포 용정책은 톱니가 서로

물고 돌아가는 깃처럼 상대방을 돌아가질끔 만骨或다고 하는 강한 개입

정책, 강압정책이 포 힘-되는 그런 포 용정책인데 비해서, 우리 정부의 포용

정책은 현재까지 나타난 것으로는 소 위 3비정책이 얘기해주는 것처럼 비

동시성, 비등가성,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점에서 상호주의를 거부하는 그

러한 포 용정책입니다.

거기에다가 북한문제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한반도문제가 남북한이 직접

당사자이기는 합니다마는 북한문제는 한반도 내부문제라고만 볼 수 엾는,

국제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린 요소돌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핵문제가
그等고 미사일문제가 그렇습니다. 이런 요소가 한미간에 북한에 대한 이

해판게가 다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여기시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하

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현 정부에서 최근에 종전까지 북미, 또

는 북일 관계개선의 전제가 납북관계의 관선, 즉 남북관계의 개선이 있은

뒤에 북미, 북일관게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에서 오히려 북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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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개선이 선행되고 나서야 남북한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상황진단을 하

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확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왜냐면 소 위 2월 3일 고위급정치회담을 제의한 대남서신에서 민족자주

와 대단결의 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발표자의 해석과는

다른데 그 의도가 미국의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강경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4월 위기설에 대한 북한식 대

응인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정책, 강경태도를 취해주는 것이 오히려

남북한관계 개선에 도 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요. 만약에 미국이 지하 핵시설을 가지

고 강경졍책으로 나올 경우에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이 무엇이 있겠

는가. 우리가 늘 하던 얘긴대 남북대화를 아마 제기하고 나올 것이고 남

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매달려가지고 미국이 어떤 강경정책을 취하지 말

도록 하기를 바라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대체로 그런 맥락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렇다면 2월 3일 대남서신을 우리가 크 게 북한

의 정책, 태도의 변화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잘

못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하나 발표자의 의견과 관런해서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소 위 .

처방과 관련된 것인데 북측의 호응이 없더라도 남측이 일방적으로 이행

할 수 있는 부분, 예컨대 제3장 남북교류협력부문을 실천해야 된다는 얘

기를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상호주의를 고수해야 한다. 상호주의가 매우

중요한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 기하고서는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데로 끌어낼 수 엾다고 얘기하고 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상호주의를 고수

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부문이 일방적으로 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문제와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

하여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을 어떤 석으로 개정해야 할는지 하긴 해야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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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은데 이것과 범민런, 주사파, 한총련을 민화협에서 끌어안아야 한다

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꿀어안는 것인지, 또 끌어안아 질지 이런 데

서 좀 叫신이 서질 안습니다.

전인영 : 고유환 교수의 발표는 중도적인 것으로 신중하다는 느낌을 받

았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전략을 생각한다고 하면 유 교수님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놓고 볼

때 포 용정책 또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있을 수가 었고 소 극적인 정책

또는 현상유지정책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반대로는 대결정책 또는 북

한 고립정책울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세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이것을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지원을 한다

든지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가,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까

지 우리가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가. 사회문화적으로는 어느 수준으

로 갈 것인가. 군사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거나 군비통제

문제 등을 다뤄니-갈 것인가. 조 금 더 구제적으로 언급兎다면 우리가 토 의

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견이 있는 부분을 밝혀 주는 것이 토 의를 위해서는 좋을 것 같

기 때문에 한가지를 더 말씀을 드 리면 상호주의원칙 견지와 관련해서 비

동시성, 비대칭성, 비등가성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섰는데 그것

이 현실주의적인 입창에서 말씀하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상

호주의라는 것이 반드시 동시성을 요 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례를

보더라도 1년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 2년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 동서독관

계처럼 훨썬 뒤에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소 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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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항상 우리 안보문제를 튼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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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해놓고 나가야 한다는 데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정용석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측면을 많이 말씀하신 것이고 박홍 총장님 말씀도
그런 측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져

놓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좀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가 이것이 항상 고민으로 남습니다. 또 우리한테 그만한 여유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엾습니다. 더구나 요 즘같이
IMF 체제하에서 상당히 우리의 수단이 축소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모택동 말대로 약국에 외교가 있느냐. 약국 
' 

무외교'라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또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약해지면 북한에 대해서 우

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하고, 우

리 국내가 안정이 되지 못하면 과연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아이디

어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항상 하게됩니다. 우리가 정책

이나 전략을 개발할 때 이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북한

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

다,

지금 지났으니까 북한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 북한이 남북기본합의

서를 빨리 응해왔을 때 과연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

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가. 거기에는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이 상당

히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때는 상황이 워낙 다급했기 때문에

우선 시간을 벌어야 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었턴 것 같고 이 불가침이라는

데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몇 년내로 무너지

느냐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쪽

으로 갔던 이런 것을 간과했었습니다. 저희 생각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상

당히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보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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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금 남북대화에 응한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응할 것

인가 어기에 디해서도 앞요로 우리가 접근하고 대화할 때 상당히 어러모

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만 생각해서 우리가 멈

춘다1:(J 소 극적이고 생산적인 깃을 기대할 수 어렴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

급 전향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름의 신사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 지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그린 신사고에 바탕을

둔 정책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고르바초프와 소련의 비극도 보았듯이 마

음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린 경우도 생각해서 상당히 전략적이고

제산된 움직임(calcuhted mov이으로 나가야지 그냥 나가거나 희망적으로만

생각하다가는 상당히 낭페를 볼 수 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자기가 변하지 않고 싶어도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작은 국가다

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급류에서는 똑바로 가러해
도 절대로 똑바로 걷지 못합니다.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북한이

변하고 있고 북한은 열리게 돼 있고 납%대화도 그 결과 나타나게 돼 있

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준비를 해 가

지고 그것을 신중하게 추진해나간다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

은가. 그것은 당장 나타니-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북관게를 생각할 때는 지금 심어寺고 나중에 거두는 그런 생각을 계

속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얘기하고 보도되는 것을 보런

이런 제의骨 하고 이런 오 퍼를 했다가 나중에 급강산 판광도 취소할 수
도 있다고 흘리는데 이린 것은 상당히 저로서는 당혹스러운 그런 보도고

정책이라고 봅니다. 하나룰 추전할 때는 좀더 신중하고 좀더 철저하게 계

산된 바탕 위에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북한이 지금 상당히 어렵게 돼 있
고 경제적으로는 손대기 어려운 상황오로 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
을 하고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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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젓이 다 군사용으로 들어가서 당장 위협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북한이 지금 너무나 상이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알고는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 지원을 하더라
도 알고는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는 밀고, 이 정책이 한쪽으로 결정

됐다고 고지식하게 그쪽으로만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란

것은 신축성 있게 움직여야 되고 만약 상당히 나1131-진다고 하면 물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기다렀다가 다시 밀고 나갈 수도 있는데 일관성

이라는 것이 반드시 앞으로만 나가라는 것은 아니고 지그재그로 갈 수도

있고 점으로 움직이면서도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일관성이라고 말

하 싶습니다.
J

유영구 : 이 토론 자리 성격이 낙관론과 비관론, 진보와 보수, 또 변화

를 희망하는 쪽과 관성을 강조하는 쪽, 그리고 중년 . 노년 혹은 청년층

세대간의 갈등까지 모든 게 양분화되어 있는 논의구조를 여러 가지 표현

찡,; J껍뜩4' 헛'"袍'律例*
최상용 교수가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도 움이 되

도 록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자고 생산적인 토론의 방향을 그렇게 잡으셨

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토론을 전향적 태도, 혹은 대안찾기에 골몰하자.

또 일이 되도록 해보자는 관점에서 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당국간 대화로 유도하려면 지금 방법보다는 좀더

화끈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유도해 보아야 안 넘

어온다고 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정부는 넘어오지 않을 부분에 대한 디

응책도 조용히 소리 내지 말고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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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크게 인식차이를 주목해야 된 점은 두가지 인 것 같(니다. 첫째

는 북한의 대남정책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최근 북한의 최근 2년 정도

의 흐름을 잘 보1괸 반응적, 밗사적 태도가 뚜렷하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

할 펄요가 았습니다, 납한 당국이나 남한 사회의 어떠한 문제에도 개입하

고
, 먈하자면 공식적 담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공식적

담화를 내놓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근에

북한을 분석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보면 모든 문제에 개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세번촤에 민깁-하고 실리를 중시하는 정책의 함리

화과정을 빌-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전술적 선택

의 폭이 앞으로 넓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고 하나 하나 대응해야 할 것입

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 금 7위기만 가지 전술적 세기, detd1한 부분

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밝

힙니다.

두 변째 큰 문제는 통일전선전술문제입니다. 권만학 선생님도 충분히

말씀하섰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북한이 통일전선전술을 포 기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갈텐데 우리가 그렇다고 대화를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먼 우리가 지금 정경분리나 당국과 민간분리 등 그방향 기

조대로 가자.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우리측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개

념으로 사고를 아예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그 방향으로 설득

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process 를 毒-지 않으먼 역시 북한에게 자)/- 이용

당하는 것처럼 비춰 집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의 안일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북한에 이용당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으려면 통일전선전술

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는 교류협력을 절대적으로 강화한다는 개념

으로 가지 않으면 혼선에 1111]-집니다, 왜냐하면 7가지가 계속 상충되기 때

문입니다.

고유환 교수님의 발표문과 관련된 기본합의서 문제를 하나 하나 집어보

或습니다. 기본합의서는 민족의 장전이고 하는 거창한 얘기가 많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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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합의했지만 단계적으로 설현할 수 있는 것

쟉업들이 우리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조 금 걱정

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부터 북한과 협상해서 해결할 것이냐 하는데 대

한 기본작업들이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 유환 교수는 북한의 호응을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

할 부분은 일방적으로 해야 된다又 말씀하셨는데..· 무슨 얘기가 있 냐

하면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유일지배체제가 해체되고 실용주의적 개

혁 . 개방세력이 나오고 정치적 민주화가 실현되어야만 기본합의서가 정

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문장이 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북한은

유일지도체제를 해체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개혁 · 개방이란 말을 죽

어도 싫어합니다. 물론 변화는 있지만. 만약 고유환 교수께서 그렇게 생

각하신다면 정치적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개

혁 . 개방이나 정치적 민주화는 제가 보기에는 5년, 10년은 불가능할텐데

그러면 기본합의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적으로

倒 刺 味 偶雜.

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일은 
·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 사람들을

당국간 대화의 틀로 끌어내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

다. 끌어내는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계속 반복되는 얘

중의 하나가 상호주 에 관한 얘 데 저는 탄 적 상호주의나 시차

적 상호주의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렇지 않고서는 탄력의 범위나 순

차, 시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을 먼저하고 하는 것은 다 있을텐

데 이것은 전술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러나 기본적으로는 상호주의는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
민화협, 얘기를 하면서 

「민화협,이 상당히 우리 역량의 우월성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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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상징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촤협,은 아직 그렇게

구심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민화협,이 앞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높

이고 여론 통합하는 기능을 전적으로 맡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 민

화협,이 완성된 헝태이고 북쪽이 협상상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는 방법은 큰 범주로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兎습니다, 경협을 지금보다 훨씬 파격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정

치군사문제에 대한, 특히 군사문제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

명하는 것입니다. 경협 활성화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정

부에서 이미 얘기하는 농업구조 개선도 있凍지만 사양산업들을 과감하게

북한에 제공하는 방법 등 다론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에를 들어 납북협 기금 같은 것을 그냥 뇌둘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같은데 대줄해 주어서 충분히 북측과 교류하도록, 기왕하는 것 활성화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잉어전력 같은 것도 공급할 의향이 있으면

한번 체게적으로 검토해서 북측에 제의해볼 만 합니다, 또 교통 통신망

등 간접자본 투자문제, 중소기업들의 전용공단 설치문제 그 다음에 관광

개발을 좀더 확대하는 문제, 예를 들어 북측이 백두산 등 다 하려는 게

아닙니까 , 지금 2만 몇 천명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더 叫대해서 더 가자

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전략적인 신택을 못하는 것잃니까. 소극

적으로 부분적으로 자31r 방어적으로 하면서 뭔가 변화시키려는 것보다

아예 변화骨 하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

이 World Bank, 1BRO 와 같은 국제금융기관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우

리가 가입을 지원해주거나 혹은 지불보증까지도 해주겠다고 북쪽에 제의

하고 미끼를 자꾸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군사문제에 대해서는 에룰 들어 합동군사훈毛을 선행조건으로 걸어서

들고 나오는데 이렇게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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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서 남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데 합의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합

동군사훈련이나 유엔사 해체문제도 나중에 논의할 수 있다. 문제는 대화

에 먼저 응해라. 선 대화 후 선행조건 해결-이렇게 가야 합니다. 왜 이

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북쪽에서 예를 들어 성명이 나오면 우리는 조

건없이 대화에 빨리 응해라 이럽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소 극적인

방식입니다. 그렇게 소극적인 방식으로 하면 방법이 찾아지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허문영 박사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용어사용의 문제입니다. 이

를테면 개방개혁을 예로 들었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
느냐 하면 북한을 우리가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 러내

는 것은 이제는 그만 하자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변화시킨다는

말을 자꾸 하면 할수록 이것은 북한을 망하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북한을 나오게 하려는 방법을 기왕 쓰려면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한쪽 측면을 너무 강
조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 가운데는 속옷까지 전부 벗는 것

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지 모르 겠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한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략 시뮬레이션을 국가안전보장회

의 산하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하고 민하고

하고 있는 전략시뮬레이션을 좀더 개선을 해서 바로 북한이 전면적으

로 대화에 나올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을 좀더 만들고 것이 안될 때

에는 거기에 반대되는 정책들을 세밀하게 작업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충분히 밝힌 이유는 이 자리에는 정부관계 인사들이 많

이 계시기 때문에 기왕에 하려면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있는 회

사하고는 전혀 관계엾는 개인적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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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히자 : 객석으로 미-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신영석(평화문제연구소 소장) : 주제와는 다료或습니다만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추진방향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정책추진방향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는 토론장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

가 됩니다. 그런 즉면에서 국민의 정부 대북정 추진방향이 제가 얼

마전에 강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속도조절엾이 급진전

하는 감이 있어 보입니다. 아까 유세희 박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첨 조간에서 어느 학자의 칼럼을 보고 저도 상당히 우려섞인 말씀,

국민된 도리로써 정부가 추진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겠습니

다까만 상당히 우리가 모험을 안고 추진하는 정책이라면 검토할 것은

다 검토하고 정책촤되고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니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강온전략이 전혀 구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북정책의 3원칙을 보면 첫째가 무력불용입

니다. 그러나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칙에는 骨어가 있습니

다만 실제 수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강온전략이 구사되고 속

도조절이 되는 대북정책 추진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역대 어

느 정권이든 정 자들이 북한과 정상회담만 하면 만병통치가 되는 것

과 같이 약발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무리한 대북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또 현대의 금강산 문제만 하더라도 강인덕 장관께도 단호하게 지적

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당국과 당국간에 적어도 서약은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두 정부간에 상호 책임있는 서약 없이 민간단체끼리

해서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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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때 방법으로써 강 장관께 국제 컨소시엄을 모아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니었겠나 하는 점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

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강 장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어싸

인을 얘기하니까 12월 29일 북한의 무역성에서 어싸인을 한 바 있

다고 발표를 하는데, 무역성을 가지고 현대가 책임있다고 볼 수가 없

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 서두는 것 같

은 감이 듭니다.

지금 토론자의 발언이나 발표문에서 보면 상당히 유토피아적이고

기대해 볼만한 정책 추진방향이라고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현성

면에서 보면 1세션에서 북한이 이성적인 집단이냐, 비이성적인 집단

이냐 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절대 우리

는 지난 50년간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그들과 안심하고 문제를 해결

할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고려되는 바탕 위에서 속도조절

을 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해 봅니다.

박 홍 : 말이 나온 김에 저는 북한이 틀림없이 망한다고 봅니다.

공산주의가 바깥에서 쑤셔서 망한 공산주의가 인류 역사에 있습니까

남한의 통일문제에 대해서 선의겠지만 너무 얄팍하게 보는 것 같습니

다. 공산주의는 종旦이상입니다. 내부 모순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고르바초프부터 시작해서 동구라파가 그렇습니다. 북한은 그 보다 더

한 종교화된 공산주의입니다. 여기에서 정치인, 종교인들이 가서 쑤

시면 그 독소가 독이 퍼집니다. 바깥에서 대통령들이 북한에 대해서

engagement, 포 용정책 하는 것은 요망사항입니다.

지금 남한은 186개 대학에 대자보가 무엇이 붙었는가 보십시오.

행동양식 전에 사상양식이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있는데도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안되니까 없으면 된다 하는, 지금 남한 안에는 저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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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의와 저질 자본주의가 만나서 괴물이 태어나는, 그러면서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조선은 종교화 되먼서 남한을 만

만하게 봅니다. 지금 서해안, 동해안 뿐만 아니라 납해안. 제가 한닫

전에도 가서 경찰보트롤 타고 돌다가 내가 북조선의 스파이라고 해도

납쪽으로 올 것이다 하고 한달 후에 그것이 니-타났습니다.

고

이것은 뭐냐하면 북한이 망하기는 망하는데. 변화되기는 하는데 어

기에서 쑤셔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변화가 곪아 터

저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도 깊이 보먼서 굶어죽는 사

람들을 위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할 것은 하면서 선중하·고 진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정치계, 학게, 언론게, 특히 언론계에서 너무 안이

합니다. 언론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불난 집에 펌프질을 합

니다.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처럼 項갈리는 사람을 더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언론게, 학제, 종교계 등 각분야에서

융통성있게 신중하게 질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3월骨 되면 3자 용공투쟁이고 해서 남한의 노조 둘이 총파업에 들
O-1갑니다. 「민화협,을 탈퇴하라고 북한에서 지시를 받아서 이미 다

탈퇴를 했습니다. 노 동운동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노 동계와 문화게

가 하니-가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몰라도 북조선 망하기 전에 남
조선 내부가 죽%)-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튼튼한 안보와 포 용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튼튼

한 안보는 군사적, 사상적, 심리적인 면에서 모두 필요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맑시즘과 공산주의의 대 전문가듈이 구라

파에서 얼마전에 왔습니다. 남한의 좌익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

것은 구라파의 공산주의와 다르다. 이것은 종교화가 된 것이다. 새로

운 진단이 나와야 된다. 이것은 앞으로 10넌, 20년만에 飢어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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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그래서 망하기는 망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런

말들을 據습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포 기하자는 말이 아니라 이 분

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다루지 말자는 것입니다. 도리어 북

한이 봉남정책을 하면서 미국하고 손잡고, 그러나 미국 공화당은 다

른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클린턴 정부에 너무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안 나오면 전쟁까

지 붙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바티칸에서는 이 문제를 깊이

조용하게 하는데 북한은 종교를 이용해서 남한을 적화통일시키려는

정책을 하는 공산주의 나라중에도 가장 악독한 나라라는 것을 압니

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고민입니다. 공식적으로 장관급 되는 사람

을 세분을 보낼 테니 정식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겠느냐고

북한에 제의했으나 마지막으로 얼마전에 NO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남적화통일, 전술전략방법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남한의 기성세대, 젊은 세대, 종교언 등이 너무 한 측면만 보

는데, 이런 면에서 학자들이 진지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책을

내놓고 언론계에서도 진지하게 나와야 합니다.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

만 북한이 망하는 것은 바깥에서 쑤셔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쑤시면

더욱더 튼튼하게 안쪽으로 닫힙니다. 내부적인 모순과 허구성을 체험

하는 가운데 내부적인 변화를 통해서 북한은 와해될 것이 틀림없습니

다. 보십시오. 쿠바 카스트로 비슷하게 잘 안되면 부분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보트 피플처림 1 0만명을 막 내려보낼 것입니다. 남한이 감

당을 잘 못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책을 준비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우정(「멘화劃, 상임의장) : 생산적인 토론이라고 생각됩니다. 낙관

적인 주제발표와 거기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셔서 균

형을 잡아가면서 통일정책을 할 수 있도록 토론회가 되는 것에 대해

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북한여성을 서울에도 초청했고 저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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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 가서 1주일인가 있어致고 다른 모임에서 북한어성을 만나서 회

의도 해보고 합니다만 그 사림-들이 상대 못할 괴물도 아니고 그렇다

고 해서 우리가 전적오로 신뢰할 수 있는 상대로 아니라는 것은 저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사림-이라는 것을 만나면 만날수록 느

꼈습니다.

제가 한가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핵무기나 생화학무

기를 쌓아놓고 인제 우리에게 전쟁올 일으킬지 모른다는 공포의 몇십

배 이상의 공포를 북한에서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쪘습니다.

얼마전에 베이징 회의에서도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대미 , 대일. 남

한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느냐 걸국 전쟁을 일으키면 남북한 사림-들은

다 죽고 이기기는 미국이 이길 것이다 했더니 북한에서는 우리도 다

兮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막강한 핵무

기를 가진 미국과 일본이 지원하면서 한국이 북침할 지. 우리는 인제

점령당할 지 모른다는 공포가 우리에게는 현실적입니다 하는 이야기

를 했고, 서울에서도, 평양에서도 자기네들은 생존을 위한 방위적인

것이다 하는 이야기骨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100% 믿을 수는 없다

고 하지만 저는 그러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북한을 믿을 수 없는 사람, 괴물과 같은

사람, 우리와는 상대할 수 엾는 사림-을 취급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해

결될 것인가 저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유한 박사님께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신사죠약으로 해석하는 것이 舍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의가 있습

니다. 제가 야당일 직에 야당에서는 이것은 유엔에 가입을 한 주권국

가, 또 양국의 책임을 지는 총리가 대한민국 총리 정원식 .
조선먼주

주의인민공화국 연형묵 이렇게 공식 국가 타이骨을 가지고 책임자가

서멍을 하고 유엔에 가입한 주권국가끼리의 형식을 갖춘 조약입니다.

독일에서는 72년에 완전히 양국의 조약으로 하고 유엔에 등록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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尊

고 그래서 조약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서 동독도 서독도 그

조약을 지켜서 평화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해서 야당에서는 굉장히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

당에서 이것은 통일을 향한 잠정적인 조처다 하는 논리로 나갔습니

다. 독일도 통일을 향한 잠정적인 조치였지 영원한 분단국가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이것을 외국이나 어디서나 이것을 지켜야 하

는 조약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합니다. 제가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기본조약을 맺어놓고 왜 자꾸 미사일을 만들고 NPT에서 탈퇴하고 그

러느냐 했더니 북한 사람 말이 우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그것을 다

인정을 했지만 당신네들은 국회에서 안 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인정

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사문서 아니냐 하는 말을 오히려 우리에

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합의서를 이제 국회에서 새로 통과시키는

것까지는 몰라도 「민화협,에서는 통과보다는 기본합의서를 실천해라

하는 취지의 결의라도 해다오 해서 국회에 兎습니다. 기본합의서대로

만 하면 평화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합의서가 실현되도록 하

는 법이 신사조약정도로 넘어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확인

하고 지켜야 할 조약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

각을 하면서, 탈북해온 여성들 얘기를 들으면 북한도 괴물은 아니고

역시 사람이고 감정이 있다는 것, 또 황장엽씨가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면 북한에도 김정일정권에 불만을 품은 반정권 룹이 몇십개 있다

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에서 온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거

죽으로 하는 얘기와 속얘기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공존할 동족이고 통일까지는 몰라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공존을 해야 할 파트너로 생각하고 그 정책을 몰

아가야 되지 않나 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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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무(경劇대 객원교수) : 박홍 총장님이 언론인중에 너절리스트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은퇴한 언론인중의 한사람입니다

만 지금 남북한 문제가 국민적 여론수% 없이 정권이 너무 성급하게

달려가고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았는 것 같습니다. 제

가 세대상 나이가 들어서 그린지 모르 或습니다만 북한이 이것을 역이

용해서 역項볕정 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물잘이라든가

돈은 빼먹고 자기들의 대남정 은 불변으로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목표지상주의 , 업적지상주의는 지양해야 합니다. 그

런데 베트남에서 레눅트와 키신저가 노%평화상을 탔습니다만 레눅트

는 겯국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평화헙정후에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

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러 납북문제를 서두료는 것보다도 IMF 극복이라든가, 실업자

대 (제가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다한 양보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북정책이 햇볕정책이라는 · 용어상에서는 일관성이 있는데

무원칙한 접이 많습니다. 일팔타결로 모든 것을 해毛한다고 하지만

하나의 일팔타결이 두 개의 일꽐타결을 만들어내고, 두 개의 일괄타

결이 제3의 일괄타겋을 만둘어 가능성이 북한에게는 있습니다. 아

平리 일괄타결을 해도 북한이 안 지키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없$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팔타결도 신중하

게 해야 필 것입니다. 
'

또 하나는 북한이 회담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해석을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似습니다. 북한이 회담의사가 강하면 다음달에 당

장 판문점으로 나와서 회답을 하자고 할 수 있을 젓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볼장을 다 보면서 조 건을 내결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라

든가. 합동군사훈毛을 하지 말리-든가, 보안법 및 안기부 해체의 조건

i은 씰J



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면서 회담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토론이라든가

주제발표에서 회담의지가 강하다 하는데 왜 강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엾습니다.

또 한가지는 일부 식자층은 김정일 정권이 지곰 무너지면 곤란하다

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정권이

오 래가면 갈수록 舌주림이라든가 억압체제는 강화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냉전체제를 해체한다고 했는데 냉전체제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존재하는 한 해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정일 정권의 존

재이유가 냉전과 남북대결체제가 됨으로써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전체제 해체와 일팔타결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라는

감을 느집니다.

고유繼 : 여러분들께서 좋은 코멩트를 해주셔서 논문을 발전시키는

참고로 삼겠습니다. 지적을 요약해서 몇 가지로 답을 드 리도록 하겠

습니다.

대체적으로 상황인식이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又, 러나 특별한 획기적인 발상이나 정책적 대안제시가 부족하다

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본합의서 이행은 제 생각으로는 획

기적인 발상은 요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행되지 못한

요인들을 찾아내서 제고하는 노 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정부가 생각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차원에서 세부수준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

하기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

언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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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논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니까 기본합의서 채

택이후에 논문이 - 오다가 1 이후에는 연구자체가 되어있지 않습니

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거시 구조적인 입장에서 그 동안의 경과骨

정리하는데 일단 초점을 맞추였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햇볕정책에 대한 저의 입장은 과거정부시절에 정책을 비판

하면서 대안적으로 내놓았턴 생각들이 새 정부에서 대부분 받아骨어

져서 저는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省볕

정책의 전도사라고도 할 수 있或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 중에 정부정 을 지지하면서 때로는 비판하는 논

리가 있어서 모순이 아닌가 하셨는데 저는 햇볕정책이 장기적으로 정

착이 되고 지속되려면 적어도 속도조절용 안전장치 하나는 가지고 있

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상호주의를 초기에는 비판적인 관점에

서 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총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햇벌정책

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햇볕정책을 보완하는 입장에서는

상호주의를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적어도 3비를 우리

가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상호주의의 무장해제

와 같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 렸습니다.

項볕정책의 본질을 표면적으로는 공존공영정책이라고 보고 싶은데

실제적으로는 북한 변화유도 촉진전략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북한은

지도부의 인식이 변화하기 어러운 구조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유도하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최고지

도 자의 수준에서 상세한 전략적 의미를 국먼들에게 밝힐 수 似는데서

오는 오해가 저는 많다고 할니다. 그리고 국민의 80% 내외가 지지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지지룰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 금

문제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되어야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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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일단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실상 객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

를 했습니다만 종합토론 시간에는 발표자. 토론자에게 전담시켜서 책

임있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객석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건설적인 심

려나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심려, 비판을 누구보

다도 잘 알고 계시는 장관님께서 참석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유형. 무

형으로 많은 입력이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A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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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지금부터 종합토론을 시작하갰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시간

은 객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문제는 언제나 곤혹스립습니다만 30여년 동안 통일부와 관련

되어서 직 · 간접으로 관여하면서 이어져온 쟁점이랄까 싸워 온 논쟁

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엾다는 점입니다. 제 관찰로는

체제유지를 해야 된다는 궁극적인 목표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지만

역설적으로 체제유지를 위해서 선택하는 전술적 융통성이라는 점에서

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전략차원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엾다고 하더라도 전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선택에 있어

서는 오히려 놀라울 정도의 융통성, 이런 점에서는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오늘도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비이성적 집단이라는 것입니

다. 저는 그런 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북한이 체제를 유지한다는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수단과 방법 하나하나, 그 선택에 았

어서의 목적합리성은 놀랍습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해 보면 좌파나

우파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생존전략의 능력에 대해서는

좌든, 우든, 세대에 관계없이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햇볕, 포 용 등 용어에 대해서 통일부 산하의 연구원으로

서 언어 사용의 비신중성을 비판한 허문영 위원의 용기에 찬사를 보

냅니다만 사실 말은 한 번 뱉어 놓으면 담기 힘듭니다. 이런 점에서

햇볕이든 포 용이든 저 자신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용어는 아니라고 생

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도리가 없고,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정책을 상징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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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기했오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項볕으로 불리우는,

포 용오로 불리우는 정책 이외에 벌 대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좌

우가 대체로 일치힙-니다. 즉, 현 단계에서는 평화공존뿐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쟁점 같지만. 깊이 관

잘해 보면 공통항이 발건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박홍 총장이 약

간 야성적인 표현을 해서 요히려 메시지가 약화되었습니다만 이우정

씨의 발언이나 아무튼 표힌에 관계없이 그것도 분명히 공통항이 발견

되리라고 봅니다.

토론을 위해서 꼭 하니- 딩-부 드 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논쟁에 말

려도 보고 한편에 서기도 兎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상대방의 의견이 다

르면 다른 것을 획-인했다는 선에서 존중하는 자세가 지식인 사회에서

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제로 의견이 다르면 감정이, 증오가 존재

합니다. 우리의 통일논의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는 냉정한 이성적 의

견이 도출되기 보다는 증오심. 미움이 있습니다. 대부라는 영화의 마

지막 대사를 저는 늘 좌우명으로 삼습니다 적을 미워하기는 쉽지만

미워하는 감정이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냉정

하게 주거니 받거니 해서 공통항을 찾아보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감

정화 되다 보니까 피차 공동헌상이 나와서 둘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학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둘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지적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가능하다면 조 금의 의견차이가 있더라도 관용

오로 받아들어서 지금부터 가능하다면 아까 먈씀드린 대로 현정부가

엄청난 강을 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선택을 兎습니다. 그 선택한

정책에 대해서 객석에서도 많은 우려룰 兎습니다. 아等든 실제 선택

한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언이나 비판이나 혹은 격려

라고 할까 조 금 구체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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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 객석에서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본

다면 우리가 경청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대

북 포 용정책이라는 것이 국내적 지지기반이 미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더욱이 평통 자문위원회의 고위직 선생님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 오해가 있으시고 오해는 우리가 대개 제대로 정보를 공유하
고 있지 못하고 그런 정보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런 일이 일어난

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점도 있었습니다.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일단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

한다고 兎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당황스러운 것이 현정부가

출범해서 1년이 지났고 그 1년 동안 현정부가 과거 김영삼 정부 시

절에 당국자대화를 해달라고 1 5만톤, 2천억원에 달하는 쌀을 주고서

도 결국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정부가 쟉년 4월에 상호주

의를 내걸어서 몇백억원도 안되는 비료 20만톤도 안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WFP에서 지원하는 의무지원만 주고 그 외에는 준 것이 엾습

니다. 실제 준 것이 엾음에도 불구하고 주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엾습니다. 물론 정부가 포 용정책을 얘기하니까 준다고 하

는 이미지와 연결될는지 모르지만 현실로써는 준 것이 없솝니다.

최근에 와서 상호주의의 탄력적 적용을 왜 얘기하고 있느냐를 우리

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조 급한 것 같으니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뭔가 건수를 올리려고 애

를 쓰 는 젓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지도층에서 나오는 것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쟉년 8월에 미국 언론에서 북한의

금창리시설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8월말에 대포동 미사일로 표毛되

는 인공위성이 발사되었고, 다시 그것으로 미북간에 서로 긴장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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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켜 갔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 속에서 상대를 보기 때문에 위기

를 조시커 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1 1월에는 일본 신문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경우에 따라서 선제공격을 합

수 있다는 전쟁게획이 있다는 것이 누설되었습니다. 만약에 북한에

그런 게획이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 누설된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

다. 북한에서 그것을 보자 마자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조선인민군

총잔모부 담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질기대회에 들어갔습

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전쟁짓만 하고 군사적 위협만

하는 나쁜놈이다 하면서 버르창머리를 고쳐주지 않으면 큰일난다고

해서 미국 조야가 들番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간에 위기가

고조되먼서 북한과 미국이라는 주체가 입구가 두 개 있는 풍선을 푹

푹 불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기에서 우리는 3월 위기설, 5월 위기설이 나왔습니다. 이 때 나

온 것이 대통령의 일팔타결론입니다. 미국에 얘기한 것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반

도 냉전구조 해체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3-4월에 위기가

고조된다면 나중에 위기가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치뤄야할 긴

장비용이 얼마나 필 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작년 1 년 동안 IMF

사태에 있으면서도 관광객이 脅임없이 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IMF

때문에 환율이 떨어J져서 외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려면 인도네시아를 보면 인도네시아는 IMF인데도 관광

객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대북포용정책을 쓰면서 한반도 위기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어떤 일이 벌어져서 사재기 소 동도 안

하고 불안이 덜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나마 경제가 거기까지 갔다는

생각은 못하는지 Y디스에서 신용등급을 매길 때 최소한 1-2등

급은 한반도 위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는 이것이 얼마나 큰 손실이라는 것은 %1번히 아는 일입니다.

4 z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소위 한반도 냉전구조의 근본해체,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루트를 계속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보수적인 공화당도 남북대

화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의가 없

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한반도에 고조되는 위기를 나름대로 약

화시컨 오늘의 결과를 보십시오. 지금쫌 난리가 나야 되는데 위기가

무엇인지 아직은 모릅니다. 27일 열리는 북미회담에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조 금 진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바로 우리

가 많은 말을 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나온 여러 가지 전술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만 많

이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정보가 공유가 안되어서 나온다고 봅니

다만 적어도 그 시점예서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兎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엇을 결과했는지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정일은 북한인민들 굶기면서 신경도 안쓰고 있

고 김정일은 인먼들하고 상관없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북한은

개인숭배체제입니다. 개인숭배체제의 핵심은 인민대중이 수령에 대해

서 절대적인 충성과 효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령이 인민대중에

대해서 충성과 효성을 받기 위해서는 한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적

어도 굶겨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 하루에 두끼는 먹여야
' 

지. 하루에 두끼는 먹이는 것과 충성과 효성이 교환되는 것이 개인숭

배 시스템이지 무조건 강요되어서는 충성과 효성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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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얘기는 북한제제 만큼 굶주림이 장기화되면 위험한 제제가 없다

는 것입니다. 김정일은 사회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김정일에게 있어서 식량

난만큼 비극적인 것은 엾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서 북한을 봐야 됩니다. 김정일이 망나니라고 해도 좋지만 이것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1어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상

으로 필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96년 1 2윌에 김일성대학에 갔다와

서 당간부듣에게 했다는 연설문에서 보면 비참한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볼 때, 물론 북한이 우리만큼 합리적이지 않

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 ]나 우리도 역지사지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은 북한을 보는 방법

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디 . 나름대로 역지사지하면서 전체적으로

북한을 봐야지, 북한을 논외자로 본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굼

클린턴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라크를 공격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

겠습니까 미국이 하는 것은 경잘이 하는 것이고 북한이 하는 것은

무조건 강패다 하는 것은 미국의 논리일 뿐입니다. 한반도에서 
.
어떻

게 평회-를 유지할 것이니·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문제를 정 에 이용한다는 말씀을 하섰습니다. 저

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骨에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東습니다. 제가 그동안 남북관게 50년을 연구하면서 한가지

내린 결론은 정%이 통일문제, 남북문제를 정권의 안정화에 이용하려

면 방법은 한가지 강경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6년 4월 판문점 비

7장지대에 북한군이 둘어와서 선거가 다 뒤집혀兎습니다. 우리가 남

북기본합의서 ,
7 

. 4공동성명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먼족적 . 역사적

의미가 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남북관계사의 역사적 사건은 간첩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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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같은 부정적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북관계는 근본적

으로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만 정권이 항상 유지하게 되어있습

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은 그것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의
고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무엇을 한다는 것을 노벨상

과 연계시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발상입니다. 검대통령이 편하게 5년

을 지 수 있는 길은 강경론으로 가는 길이라고 권유하고 싶지만 그

렇게 가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자 : 박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나라에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독소가 존재하는 이런 마당에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는 시기

상조다 하는 건해도 있을 수 있고, 북한이 하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

라 언권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입장에서 다른 차원에서 재검토할 수

도 았다는 논의도 있고, 아뭏튼 핫 이슈로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혹시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영 :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도 결국은 국내외적인 환경

에 대해서 평가를 한 후에 우리의 정책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현

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은 새로운 평가에 의해서

온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우선 최상용 교수께서 북한은 변화하는가 북한은 이성적인가 또

는 햇볕정책은 적절한 것인가7 하는 몇가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것을 먼저 대답을 하고, 보안법문제는 인권차원에서 다루는 문제가

있고, 국가안보차원에서 다루는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것이 자리를 잡으면 바꾸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사람에게는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자리를

잡게 되면 일생동안 바뀌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 자신도 어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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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꿔보려고 해도 잘 안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정부의 대

북정책을 보면서 신기하다 합 정도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부가 학자돌보다도 앞서 가는 때도 오는구나 하는 느/김을 받을 때

가 있습니다. 대개 학자듈이 적어도 5-6년씩 앞서서 가는데 이번에

는 학자들이 불안해하고 지커보면서도 불叫실한 것을 느끼게 만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러

한 밸린스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면도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계속 대미 , 대남 공격하는 것에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가 깨지는 것을 허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았습니다. 북한이 자기네 안보에 대해서 먼감한 것은 이론의 어지가

엾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볼 l]]]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어떻게 벗어나

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나 이 문제는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래

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성적이냐.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북한도 나름대로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 나라로 보고 있令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볼 때 미국의

행위들이 북한에 엉향을 준 젓을 보면 오히려 미국측이 독립변수가

되고 북한이 종속변수로 나타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그

런 페턴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펀향되고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

한은 많이 변화하고 있고 많이 변했습니다. 단지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보안법문제가 나果-는데,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불안을 느 길만한 주장들이 많이 니-오고 컴퍼스에서 그런 것을 항상

접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제를 유지하는데 어떤

법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단지 납용되지

않도록 어떻게 막느냐 그렇다면 개정하는 방법도 있고 새로운 것으

- l36 -

a



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고쳐 나가면 된다는 것입

니다. 애매한 것은 확실하게 하고 판례가 잘못되었다면 판레를 연구

해서 거기서 좀더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나가

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북한에서 물론 강하게 주장하지만

북한으로서는 그것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유환 : 저는 일괄타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북한

의 생존전략을 살펴봐야 일괄타결문제의 해법이 나온다고 봅니다. 기

본적으로 북한의 생존전략, 특히 사회주의 붕괴이후의 생존전략은 크

게 3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통한 내부사상틀제,
두 번째는 핵미사일 개발을 통한 외교적 레버리지 또는 가능하면 개

발하는 것, 세 번째는 자본주의 경제로의 편입. 이 3가지 카드는 김

정일 정권이 유지하는 한 유효한 카드라고 봅니다. 시기에 따라서 핵

개발이 여의치 않으면 이것을 레버레지화 해서 경제적 실익을 얻고

부분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편입하는 식으로 약간의 변형은 있을 수

있지만 김정일 정권이 유지하는 한 이 생존전략카드는 유효하다고 보

는 것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북한도 한때 일괄타결을 꾀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94년도 핵위

기때 미국에서의 경제봉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서방과 그리고 남한과

일종의 대타협을 시도했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김일성이 사망

함으로 해서 일대 전략적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그 당시 북한의 일괄 .

타결기도는 핵문제 해결을 통해서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서

방자본을 유치해서 부분적으로 자본주의경제에 편입해서 경제활성화

를 하고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자는 순서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정치, 사상, 군사라고 하는 3대진지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평화협정, 당시는 잠정협정이라도 맺자고 주장하였습니다.

평화협정이 여의지 않으면 잠정협정이라도 맺어서 미국과의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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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을 완화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북한 내부의 강경 군부를 무마하려

고 하는 시도가 아니었턴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부

를 설득한 후에 모기장식 개방정책을 조심스럽게 펼쳐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김일성 사망으로 일대 전환된 것으로 니다.

지금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일괄타결론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냉전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검

토 해야 될 문제가 아주 많다고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러서

적어도 미북갼의 평화협정을 한국정부가 용인할 정도의 능력과 자세

가 있다면 일괄타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일괄타결의 핵심은 북

미관계 개선과 북일관계 개선을 용인하고 지원하或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미간에는 정전체제입니다. 정전중에 있는 양 당사자간에 정전

체제骨 평화체제로 바꾸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수림될 수

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미군철수문제는 별개의 문

제라고 하더라도 북미간 평화헙정이라고 하는 문제를 여기에서는 신

중히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북한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세가

지 생존카드를 가지고 소 패키지 딜 형셕으로 계속적으로 얻어낼 것은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과연 빅 딜이 되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의

문이 있습니다.

유영구 : 더러 분듣께서 우려하는 안보적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우

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래셕 병기만 보더라도 240미리 방

사포 200문 정도가 동시에 발사될 때 5분에서 1 0분 사이에 서울의

30%가 파괴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니-, 게릴라 침투 등 우리가 우려

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왕에 대

북정책을 전향적으로 나갈려면 더 전향적으로 나가서 방법론 찾기에

몰두해야 하는 이유骨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굉장히 중요한 기류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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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보나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파악해 보더라도 북한이 2-3년

내에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해당되는 장거리미사일을 완성할 것으로 보

고 핵무기 개발도 미국 정보로는 한 두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분

량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

겠습니까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 모르 겠지만 2-3년 내에

북한이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군사력, 재래식 병기

에서도 생화학무기 등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만 2-3년이 지나면 한

차원 다르게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

고 김대중 정부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상을 받거

나 여러 가지 국내정치 이용측면에서 한다기 보다는 지금 거기에 대

한 대응책을 세우지 않 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 대응책을 세우는 방법이 우리가 무한 군사력 확장으로 나가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두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유도해내는 전략전술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최초 전쟁징후 파악능력을 높여야 된다는 것

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미국의 전자전 정보나 위성정보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최근 태평양 사령

부에 방문해서 물어봤더니 자신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

우려는 최초 전쟁징후 파약능력에 대해서 한미간에는 급속도로 정보

능력을 향상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화전략을 개

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김대중 정부가 아예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라는 큰

카드를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세세하게 들어

가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

서 대화를 유도해 내면서 안보강화, 조용히 상당한 수준의 안보강화

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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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결국은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선의를 기대한다는 생각은 우리가 갖지 않더라도 문제는 북

한이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한 대전제i크 화해 공존정책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화해, 남북교류협력 강화,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체적인 위상을 보고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러 분듈이 밀씀한 대로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전략전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전략 시뮬레이션 팀을 가동해서 강

온 양론에 대한 대비책을 모두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거나 공개될 경우, 갖는 것과 공개된

다는 것은 또 다론 차원입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 미칠 수 있는 파

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고립시켜서 북한을 망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혹을 가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적지 않은 분들이 그 문제에 관섬

을 y
'

l-지고 전 정권에서는 그 정책을 가지고서 대북정책을 꿀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냉정하게 북한을 봐야 될 것 같습니

다. 
'

94년 김일성 사망후에 적어도 3년간 북한은 굉장한 위기를 겪

었습니다. 어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등 돌이

켤 수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이 견디어내고 지난해 9월에 최고인민회

의를 열어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선출했고 그 뿐만 아니라 강성

대국론을 공공연하게 주장했습니다. 8월 31일에 광멍성 1호 발사실

험으로 자신감읍 획득했턴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군사강국으로서의

자신갑을 갖기 시쟉剋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김정일이 안정되고 있다

고 믿는 것 같습니다.

단 하나 변수가 있는데, 그것은 경제문제입니다. 북한의 1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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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사설과 1월 7일자 노동신문 1면 톱기사를 관찰해 보면 북
a

한은 경제건설을 통해서 생존의 길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공

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생존정책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 고리가 우리

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고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협력

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7-8가지의 아이디어를 말씀드린 이유는

북한이 경제 활성화를 사활적인 문제로 가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미끼를 던지는 것만이 대화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하는
a

정세인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이 반대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망할 것이

다 하는 견해도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장기적으로 예측능력은

없지만 5년 정도는 끄떡 없을 것 같습니다. 그 5년이 우리 민족에

게는 대단한 시련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시련기가 되

는 이 5년을 슬기롭게 넘기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 우리 토론의 생산

성입니다.

정용석 : 4시간에 걸친 주제발표, 토론, 객석에서의 의견을 경청하

면서 몇 가지 특징을 뽑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상받

은 몇 가지 대목을 가지고 자문자답하는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서 소 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대체적으로 발언한 모든 사람들이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은연

중에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과연 남북대화가 왜 필요한가 하는 점

을 문제로써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남북대화를 위해서 현 정부가 여

러 가지 정책을 표출했습니다. 햇볕이다, 포 용이다, 정경분리다, 심지

어는 금강산관광개발을 위해 엄청난 외화의 지불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남북대화가 왜 필요한가 하는 점을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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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됩니다. 첫째는 평화공존의 구축입니다. 두 번째는 교류협력 토대

의 구축입니다. 셋째는 장기적인 평화통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북대화를 하고자 북한에게 지난 1년동안 차분한

마음으로, 어떤 때는 격정적인 자세로 북한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

니-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거시적요로 보면 전혀 호응하지 않았습니

다. 보안볍 페지骨 둘고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근자에 와서는 안기

부 페지론을 가만히 접어두었다고 이 대목이 큰 변화라고 했습니다만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등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납북대화를 하자고 북한측에 어

떻게 보먼 제통없이 접근했는데 북한은 전혀 대답이 없습니다. 오히

려 이것을 역이용해서 남한사회에 대한 교란책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런 상태에서 지나친 희생을 각오하면서까

지 남북대화를 하자고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

을 수가 엾습니다.

두 번째 정리해 볼 것은 項볕정책, 포 용정책이다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햇볕정책, 포 용정책을 적

극 펼치고 있습니다. 저도 햇볕정책과 포 용정책은 필요하다고 봅니

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項볕정책을 펼칠 때 북한이 그것

을 역이용한다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국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다든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납한의 대북 안보태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때는 거두어 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햇볕정

책은 일단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계속된다 라는 식은
곤란합니다. 햇볕정책은 아무리 김대중 대통령이 밀hv 간다2 해도

북한이 때에 따라서 악용하려고 덤빌 때는 햇볕정책을 주머니 속에

집어 넣고 강풍정책으로 나설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햇볕정책, 포 용정책을 계속 견지한다고 요지부동합니다.

과연 이렇게 요지부동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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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햇볕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국가안보, 통일, 교류협력, 국민. 김대중 대통

령을 위한 것인가 이것은 무리하게 햇볕정책을 밀고 간다는 것을 뜻

합니다.
m

심지어는 햇볕정책을 현 정부가 하다가 지난 6월 22일 속초 앞바

다 북한 잠수정 침투를 계기로 해서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이 치솟자

햇볕정책이라는 말을 바꾸어서 포 용정책을 내면서 강행을 하고 있습

니다. 얼마나 이 정부가 햇볕에 매여 있는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대목 때문에 많은 분들이 햇볕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의문

점을 제기하고 의혹마저 감추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햇볕정책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물론 상당한 반

응은 보이지 않더라도 조 금쯤은 성의를 보였으면 그런 대로 햇볕정책

을 참을성있게 기다려보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북한의 반응을 보면 큰 줄기,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변화

가 없습니다. 물론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햇볕정책을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할 때 지금까

지는 얻은 것이 없습니다. 또 역설적으로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조 금만 더 기다려

서 해보면 무엇인가 있지 않갰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도의 차

이가 문제로써 제기됩니다. 조 금 더 북한에게 우리가 참고 북한이 긍

정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 참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

나 조 급 더 참다가 나중에 큰 화를 부를 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젓

인가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북한에 군자금을 보태주었다가

큰 화를 미치는 것은 아니겠는가 북한의 1 인 신격체제를 더욱 굳혀

줌으로써 북한이 도리어 체제에 자신을 얻어서 햇볕정책이 남한에 있

는 한은 남한과 대화를 하지 않고 그저 얻어먹을 수는 았다고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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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더욱 진솔한 의미에서 말하면 북한의 대화자세를 꺽어

버리는, 우리 스스로가 봉쇠]해주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

제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햇볕정책을 그 토 록 추진했는데

북한은 보안법 절페,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햇떨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이, 물론 이 토 론석상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남북간의 화해, 평화공존, 교류협력, 평화통일입

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난 50년간의 북한 행태로 봐서 그린 쪽으로

되기가 어弔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김정일이 그대로 정권을

잡고 있고 개방을 못합니다. 물론 한다고 얘기해도 반론할 자료는 엾

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회담대표를 하면서 노낀 것은 북한의 변화

는 김정일이 존속하는 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획-신을 가지고

았습니다. 다만 말초적인 번화는 물론 있습니다. 인먼복을 입던 사람

들이 넥타이를 맨다. 썬 글라스를 낀다는 것은 큰 변화가 아닙니다.

쿠바骨 보면 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큰 번화가 없습니

다. 후세인도 큰 변화가 없고 후세인은 지급도 여전히 사우디 첨공한 
.

다, 3L웨이트 침공한다, 심지어 터키까지 침공한다고 나서고 있습니

다. 이린 쪽에서 볼 때 과언 어떻게 북한을 믿고서 계속 주어야만

한다는 입장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1각 세 번째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인식상의 펀의를 위

해서 변화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或습니다. 북한이 변화하는 것은

틀림M,습니다. 인민복에서 넥타이로, 썬 骨라스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그 질이 문제입니다. 질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주체사상, 일인신격체

제, 남조선혁명, 심지어는 김정일이 집권한 후에 인사조치도 없습니

다. <1대로 %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정책변화를 바라或습

니까 이렇게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변화한다 그렇

게 말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얼만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북한은 毛화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김대통

니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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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께서 말씀했다는 것은 변화한다 라는 가설위에서 북한에 햇볕정책

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치권자들의 공통적인 행위이며 패턴

입니다.

깊영삼 대통령께서도 북한은 변화한다. 그러니 우리도 북한에게 접

근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이인모 노인 송환시켜 주고, 쌀 1 5만톤 주

고 했습니다. 계속 주면 북한도 확실히 뭔가 대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접근兎습니다. 북한에 1 5만톤 쌀을 줄

적에 통일원은 완전히 배제하고 북한을 모르는 청와대 수석이 했습니

다. 발표도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은 변한다고

믿었고 주면 북한도 따라온다고 그或습니다. 그런데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때 비로소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북한은

안 변한다고 확실히 말했습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북한이 변화한다고 말한 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쯤 지나서 김대통령께서도 안 변한다고 말씀

하시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물론 변하기를 바랍니

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이 하나의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랍

니다. 때문에 햇볕정책이 북한을 유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

다. 그러나 그 햇볕정책이 햇볕정책 자체를 위한 것으로 스스로 목적

이 되어서는 안되고 수단으로 그쳐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작년 1윌에 캉드쉬 IMF 총재를 만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남한의 경제위기를 호기로 삼고 대남

認오 헛A,힐벗'L 7 V 君
술을 쓰 는 까닭이다. 고로 나는 경제 살리기에만 전념하겠다 이런 말

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 강인덕 장관님이 런 말씀을

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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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련데 그 후에 정책이 펼쳐지는 것을 보먼 너무 지나치게 項볕

으로 가고 햇볕정책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가는 경직성을 찾아

습니다. 띠-라서 어기서 우리는 2-3개의 대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

다.

햇볕정책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노태우정권. 전두환정권,

YS때도 햇볕정책을 兎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橫볕정 이 성공했

다는 전혀적인 에로써 금강산 관광을 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

다. 금강산 관광처럼 6년간에 걸쳐서 9억 4천만달러를 바치겠다 라

고 남한정부가 북한정부에 했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렁이 했어도 북한이 받아들입니다. 이승만 밗공주의자가 해도 받

아들입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돈주고 가서 관광하는데 성공

입니까 따리-서 햇볕정책을 계속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햇볕정책

자체를 목적으로 심-지 믿고 수단으로 삼아서 때에 따라서는 햇볕정책

을 거두고 몽둥이정책, 미친개에는 몽둥이밖에 약이 없습니다. 그런

쪽오로 강하게 나갈 때는 나가야 된다는 말兮입니다. 이것이 하나입

니다. 따라서 저는 현정부가 대북정책을 하는데 햇볕정책은 지속시키

자. 그러나 융 성있게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시정책을 쓰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폐리 미 국방장관

이 미북관게를 관찰한 다음에 아직 叫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대안중의 하나가 무시정책입니다.

북한과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하지 말자, 무시하고 있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캉드쉬에게 얘기한 바와 같이 무시해 버리는 것입

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도적인 문제는 분리시키자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큰 덩어리의 대북경협은 상호주의 원칙에서 절대 어긋나서는 안됩니

다. 그러나 조그 만 것은 북한에게 인도적으로 해주자. 그렇게 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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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북한한테 우리 동족으로서의 동포애를 느끼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

니다. 특히 유감스러운 것은 북한에 9억 4천만달러를 6년간에 준다

고 하는데, 이것도 큰 덩어리인데 상호주의 원칙을 다 포 기하고 주었

습니다. 이 돈이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3가지 정책으로 현정부는 유인을 하면서 대북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허문영 : 북한의 변화를 구조적 분석과 역사적 분석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하는데는 북한의 변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학회에서도 왕왕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변화의 기준을 제시한 후 이런 점에서 북한이 변화하였다

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북한이 변화되었

다,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다소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이

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

야기가 많지만 틀만 말씀드리갰습니다.

북한의 대남정책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대남정책의 목표, 기조,

전략, 전술, 수단 등 다 다른 내용들이 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

야 될 것인가 것을 보又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냥 북한의 대

남정책이 변했다, 안 변했다 하는 논의는 일반 시민들이 할 논의라고

얘기 드 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구조적, 역사적 분석과 더불어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

은 것은 미시적 분석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을 세

밀하게 읽어내자는 이야기업니다. 중국학자들과 교류하면서 배운 점

이 하나 있다면 중국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이론 정립이 있고 난 다

음에 정부의 정책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우리

가 북한의 변화를 보려면 당이론정립을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그것을 김정일 문건에서 찾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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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리고 이번에 . 3 편지와 관련해서 , 아까 A석에서 주한미군 철

수, 국가보안법 철페. 안기부 해제를 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 는데, 신년공동사설에서는 1렇게 나왔지만 이번 2.3 편지에서

는 주한미군 철수와 안기부 해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

리에게 주장하는 것이 0어개 이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것이

니-오는가 왜 이것은 나오고. 저것은 나오는가 하는 것을 세밀하

게 보는 노 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편지에서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제의하지 않고 당국간 회담을 제의했다

는 점과 우리가 그동안 의제로 내놓으려고 했던 것을 북한이 내놓았

다는 점 같은 것도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할 징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 정책에 있어서 또 하나 먈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나온 용어로 보어지지만 
'

틈새파고들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나전 . 선봉에 갔을 때 북한 사람들이 저희를 배웅할 때 대경

추와 보위부의 태도F'!-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경추는 이미 우

리들과 관게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네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

되어야 승진과 연계됩니다. 그래서 대경추는 저희들을 가금적이면 보

호하는 태도를 취했는데, 보위부는 오히려 저희들을 막는 역할을 하

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북한도 우리가 사업을 하기에 따라서 얼마

든지 兮새를 피-고骨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낮에

공식석상에서는 강겅한 입장을 보이다가 저녁에는 저희에게 양보하는

모 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새 파고骨기를 활용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눔

사회자 :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해하기 힘든 두 견해 같습니

다만 제가 어쩡쩡한 졀충은 하지 檢或습니다. 이 자체가 엄연한 힌싣

이고 두 헌실을 어떻게 조 화롭게 합의점을 얻는 것이 정치라고 보고

이 정부의 정치적 역량에 기대할 수밖에 엾는 것이고 봅니다.

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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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듣다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간첩이 나오

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떻게 말할까 하

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회자가 할 이 
.

야기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햇볕, 포 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그 말은 간첩선이 나와도 그것은 그젓대로 정치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햇볕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냉혹한 이성이 없이는 저는

이 정책은 못한다고 봅니다. 사실 햇볕정책 만큼 인기 없는 정책도

없습니다. 단계적인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핑장히 어려운 정

책이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 순조롭게 햇볕을 쪼이게 되면 북한이

거부할 것입니다. 아마 햇볕정책이 순조롭게 될 때 간첩을 보내리라

는 생각을 1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북

한의 간첩과 일본이 망언은 경험적으로 비슷하다. 한일관계가 아무

리 좋아도 계속 나오고, 과거에도 나왔고 미래에도 나옵니다. 북한

의 간첩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毛 전제개념 속에서 우리가 넝정

히 대처하는 것이 햇볕정책이지, 그야말로 어떤 한가지 때문에 근본

이 흔들린다든가 해서는 도저히 안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저는 이

상한 예감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된

아까 햇볕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 햇볕정책을 위한 햇볕정책은 경계해야 되지만 반드시 그것은 아

니라고 봅니다. 아뭏튼 엄청난 두 가지 문제는 그대로 상존하고 있고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얻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힘

든 정치적연 쟉업이지만 도저히 피할 수 엾는 쟉업니다. 장관님과 정

부에 합의점을 찾도록 기대하고 싶습니다.

장 관 : 최교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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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5월쯤에 국민회의와 당정회의를 했을 때 강릉에 강수

함이 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정경분리원칙은 지켜나가或다는 이야기

를 했습니다. 그 해에 정먈로 속초에 잠수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일관성있게 가고 있습니다. 정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걱

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안보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며칠전

국회에서 안보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야당에서 집중적인 공세骨

펼 때 저는 
"

안보는 북한에 사과하라고 했는데 사과하지 않았오니까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잠수정이 들어오면 격침시키는 것이 안보라고

생각한다"고 M변했습니다. 그 d니까 안보문제는 말로 되는 것이 아

니라 때려부수는 힘입니다. 그래서 때려부술 힘을 키워나가도록 하或

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디-.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대단히 어렵고 인기 없다는 것을 요즘 뻐저

리게 노 4니다. 그리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좌우, 평양까지 3방향에

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해나가야 되或다고 생각합니

다.

지난 1년 동안의 項떨정책의 성과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신다면

한가지만 답변하或습니다. 평화유지였습니다. 무디스가 우리를 평가

하는데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만 무디스가 직접 통일부에 찾아옵니다. 과거에는 엾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곧 우리 나라의 경제적인 안정도骨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휴전선에서 여러 가지 일어난 사건骨을

잠재우지 못하고 긴장고조로 갔더라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솔직히 대단히 두려웠습니다. 전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젝

도 우리는 IMF에서 벗어나지 旻했습니다. 벗어날 때까지는 어떠한

겅우라도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

는 것. 이런 이유에서 외교학을 공부할 때 ABC처럼 이야기하듯 
"

외

교 는 내정의 연장이다"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대북정책은 내정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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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여론통합, 박홍 총장께서

염려하선 내부의 문제를 좀더 잘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

다
i w

여러분, 늦게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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